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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들이 청년정책 관련 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들이 청년정책 관련 정보를 쉽게 접근하

고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맞춤형 청년정책 추천 시스템 구축’ 

응답이 2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지역청년지원센터의 기능 확대 및 예산 

확충’(20.3%), ‘모바일 앱 기반의 청년정책 서비스 강화’(17.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

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30-34세 집단에서 ‘맞춤형 청년정책 추천 시스템 구축’ 응답이

(25.0%)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단위: %)

22.9

20.3

17.7

14.9

13.9

10.3

23.6

20.0

20.6

12.4

13.0

10.3

20.1

23.1

15.6

15.0

15.9

10.5

25.0

17.9

17.0

17.3

12.8

10.1

(1) 맞춤형 청년정책추천 시스템 구축

(2) 지역청년지원센터의 기능확대 및 예산 확충

(3) 모바일 앱 기반의 청년정책서비스강화

(4)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청년정책 정보 통합서비스

(5) 다양한 홍보 채널을통한 청년정책홍보 강화

(6) 청년정책에대한 안내 창구확대

전체

만19-24세

만25-29세

만30-34세

그림 Ⅶ-27. 청년들이 청년정책 관련 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표 Ⅶ-53. 청년들이 청년정책 관련 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1) (2) (3) (4) (5) (6) χ2

전체 1,000 22.9 20.3 17.7 14.9 13.9 10.3

만19~24세 330 23.6 20.0 20.6 12.4 13.0 10.3

10.728만25~29세 334 20.1 23.1 15.6 15.0 15.9 10.5

만30~34세 336 25.0 17.9 17.0 17.3 12.8 10.1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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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청년정책 관련 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배경

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Ⅶ-54. 청년들이 청년정책 관련 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1) (2) (3) (4) (5) (6) χ2

전체 1,000 22.9 20.3 17.7 14.9 13.9 10.3

성별
남성 498 24.5 22.9 17.7 12.7 12.7 9.6

9.293
여성 502 21.3 17.7 17.7 17.1 15.1 11.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0 26.4 16.4 14.5 14.5 14.5 13.6

13.511대학교(재/졸) 833 22.3 19.9 18.7 14.8 14.0 10.2

대학원(졸) 57 24.6 33.3 8.8 17.5 10.5 5.3

거주 
지역

수도권 568 21.1 19.5 19.5 14.6 14.4 10.7

20.441

충청권 99 23.2 26.3 14.1 13.1 12.1 11.1

전라권 82 22.0 19.5 13.4 17.1 11.0 17.1

경상권 213 28.6 19.7 14.6 15.5 15.0 6.6

강원/제주권 38 18.4 21.1 26.3 15.8 10.5 7.9

거주 
지역
규모

대도시 628 22.5 21.5 17.5 13.5 14.5 10.5

9.030중소도시 306 22.5 18.0 17.0 17.6 14.1 10.8

읍면 66 28.8 19.7 22.7 15.2 7.6 6.1

사회경제적 
층위

상층 19 31.6 21.1 0.0 21.1 21.1 5.3

12.298중층 898 22.5 21.2 18.2 14.3 13.6 10.4

하층 83 25.3 10.8 16.9 20.5 15.7 10.8

1인 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483 25.3 19.3 18.2 13.9 13.0 10.4
4.074

중위소득 미만 517 20.7 21.3 17.2 15.9 14.7 10.3

*p < .05, **p < .01, ***p < .001.



Chapter 7. 청년정책에 대한 정책수요자 청년의 요구 조사 | 309

(3) 청년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청년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점검체계 구축’ 응답이 30.6%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청년 주거권 보호를 위한 법률･행정적 지원서비스 강

화’(27.6%), ‘청년 대상 금융교육 강화’(16.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19-24세 집단에서 ‘청년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점검체계 구축’ 응답이(34.5%)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단위: %)

30.6

27.6

16.2

12.5

7.9

5.2

34.5

25.8

14.8

12.4

6.4

6.1

28.4

27.5

15.3

16.8

8.1

3.9

28.9

29.5

18.5

8.3

9.2

5.7

(1) 청년근로자권익보호를위한 법제도 개선및 점검체계구축

(2) 청년 주거권 보호를위한 법률·행정적지원서비스강화

(3) 청년 대상 금융교육강화

(4) 청년의 배경에 따른차별과혐오 해소를위한 캠페인

(5) 청년근로자권익 보호를위한 상담및 교육 확대

(6) 청년 권익보호를전담하는정부산하의 독립기관설립

전체

만19-24세

만25-29세

만30-34세

그림 Ⅶ-28. 청년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

표 Ⅶ-55. 청년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1) (2) (3) (4) (5) (6) χ2

전체 1,000 30.6 27.6 16.2 12.5 7.9 5.2

만19~24세 330 34.5 25.8 14.8 12.4 6.4 6.1

17.930만25~29세 334 28.4 27.5 15.3 16.8 8.1 3.9

만30~34세 336 28.9 29.5 18.5 8.3 9.2 5.7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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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Ⅶ-56. 청년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1) (2) (3) (4) (5) (6) χ2

전체 1,000 30.6 27.6 16.2 12.5 7.9 5.2

성별
남성 498 32.3 25.3 17.1 12.9 7.2 5.2

3.995
여성 502 28.9 29.9 15.3 12.2 8.6 5.2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0 30.9 29.1 13.6 11.8 8.2 6.4

2.551대학교(재/졸) 833 30.7 27.0 16.7 12.5 7.9 5.2

대학원(졸) 57 28.1 33.3 14.0 14.0 7.0 3.5

거주 
지역

수도권 568 30.5 26.4 18.0 12.5 7.9 4.8

27.598

충청권 99 24.2 35.4 16.2 9.1 10.1 5.1

전라권 82 29.3 29.3 15.9 8.5 13.4 3.7

경상권 213 36.6 23.9 12.2 15.5 4.7 7.0

강원/제주권 38 18.4 42.1 13.2 13.2 7.9 5.3

거주 
지역
규모

대도시 628 32.0 25.8 15.8 12.9 7.5 6.1

11.162중소도시 306 29.7 31.0 15.7 11.1 8.2 4.2

읍면 66 21.2 28.8 22.7 15.2 10.6 1.5

사회경제적 
층위

상층 19 15.8 10.5 31.6 15.8 15.8 10.5

15.051중층 898 31.5 27.8 16.1 12.1 7.2 5.1

하층 83 24.1 28.9 13.3 15.7 13.3 4.8

1인 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483 28.2 28.8 17.8 11.4 9.5 4.3
9.126

중위소득 미만 517 32.9 26.5 14.7 13.5 6.4 6.0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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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년 교류 및 글로벌 활동 지원에 있어서 필요한 정책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 교류 및 글로벌 활동 지원에 있어서 필요

한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해외 청년 교류 확대를 위한 보조금 확충’ 응답이 2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청년의 국제활동 공유를 위한 플랫폼 구축’(19.7%), ‘글로

벌 이슈에 관한 청년 포럼 및 컨퍼런스 개최’(19.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해외 청년 교류 확대를 위한 보조금 확충’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20.9%, 만25~29세: 20.7%, 만30~34세: 20.5%).

(단위: %)

20.7

19.7

19.2

17.2

12.8

10.4

20.9

15.8

19.1

21.2

13.3

9.7

20.7

20.1

18.6

17.7

12.3

10.8

20.5

23.2

19.9

12.8

12.8

10.7

(1) 해외 청년 교류 확대를 위한보조금확충

(2) 청년의 국제활동공유를위한 플랫폼 구축

(3) 글로벌 이슈에 관한청년 포럼 및 컨퍼런스개최

(4) 해외 인턴십 및 봉사활동지원

(5) 청년주도 국제교류프로그램 확대

(6) 청년의 외국어 및 글로벌리터러시함양 프로그램확대

전체

만19-24세

만25-29세

만30-34세

그림 Ⅶ-29. 청년 교류 및 글로벌 활동 지원에 있어서 필요한 정책

표 Ⅶ-57. 청년 교류 및 글로벌 활동 지원에 있어서 필요한 정책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1) (2) (3) (4) (5) (6) χ2

전체 1,000 20.7 19.7 19.2 17.2 12.8 10.4

만19~24세 330 20.9 15.8 19.1 21.2 13.3 9.7

12.208만25~29세 334 20.7 20.1 18.6 17.7 12.3 10.8

만30~34세 336 20.5 23.2 19.9 12.8 12.8 10.7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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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교류 및 글로벌 활동 지원에 있어서 필요한 정책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사회경제적 층위, 1인 가구 중위소득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별에서는 남성(24.3%), 사회경제적 층위별로는 상층(47.4%), 1인 가구 

중위소득별로는 중위소득 이상(24.2%) 집단에서 ‘해외 청년 교류 확대를 위한 보조금 

확충’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Ⅶ-58. 청년 교류 및 글로벌 활동 지원에 있어서 필요한 정책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1) (2) (3) (4) (5) (6) χ2

전체 1,000 20.7 19.7 19.2 17.2 12.8 10.4

성별
남성 498 24.3 19.5 22.9 15.3 10.2 7.8

26.805***

여성 502 17.1 19.9 15.5 19.1 15.3 12.9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0 24.5 24.5 15.5 13.6 15.5 6.4

9.772대학교(재/졸) 833 20.0 19.3 19.3 17.9 12.7 10.7

대학원(졸) 57 22.8 15.8 24.6 14.0 8.8 14.0

거주 
지역

수도권 568 20.8 19.9 18.1 18.5 12.1 10.6

12.244

충청권 99 21.2 19.2 25.3 14.1 11.1 9.1

전라권 82 24.4 18.3 18.3 13.4 15.9 9.8

경상권 213 19.2 20.7 20.7 14.6 13.6 11.3

강원/제주권 38 18.4 15.8 13.2 28.9 15.8 7.9

거주 
지역
규모

대도시 628 20.7 19.1 20.2 18.2 11.6 10.2

11.377중소도시 306 18.3 20.6 18.0 16.3 15.0 11.8

읍면 66 31.8 21.2 15.2 12.1 13.6 6.1

사회경제적 
층위

상층 19 47.4 5.3 5.3 15.8 15.8 10.5

30.550***중층 898 20.3 19.5 20.5 17.7 11.6 10.5

하층 83 19.3 25.3 8.4 12.0 25.3 9.6

1인 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483 24.2 21.3 19.0 15.3 10.8 9.3
12.859*

중위소득 미만 517 17.4 18.2 19.3 19.0 14.7 11.4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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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청년의 참여 및 권리를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향후 청년의 참여 및 권리를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청년정책 예산의 안정적 확보’ 응답이 30.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지역 청년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28.3%), ‘청년의 

삶과 실태에 대한 통계 구축’(18.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청년정책 예산의 안정적 확보’ 응답이 높게 나타

났다(만19~24세: 31.5%, 만25~29세: 31.1%, 만30~34세: 28.3%).

(단위: %)

30.3

28.3

18.6

12.9

9.3

0.6

31.5

30.3

14.2

12.1

11.2

0.6

31.1

28.1

21.9

12.0

6.6

0.3

28.3

26.5

19.6

14.6

10.1

0.9

(1) 청년정책 예산의안정적확보

(2) 지역 청년에 대한 정책적지원 확대

(3) 청년의 삶과 실태에대한 통계 구축

(4) 산·학·연·관간의 청년정책협력 기반 조성

(5) 청년정책 전담 연구기관설치

(6) 기타

전체

만19-24세

만25-29세

만30-34세

그림 Ⅶ-30. 향후 청년의 참여 및 권리를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

표 Ⅶ-59. 향후 청년의 참여 및 권리를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1) (2) (3) (4) (5) (6) χ2

전체 1,000 30.3 28.3 18.6 12.9 9.3 0.6

만19~24세 330 31.5 30.3 14.2 12.1 11.2 0.6

13.305만25~29세 334 31.1 28.1 21.9 12.0 6.6 0.3

만30~34세 336 28.3 26.5 19.6 14.6 10.1 0.9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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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청년의 참여 및 권리를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거주 지역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구체적으로 거주 지역별로는 강원/제주권(36.8%) 집단에서 ‘청년정책 예산의 안정적 

확보’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Ⅶ-60. 향후 청년의 참여 및 권리를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 (배경변인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1) (2) (3) (4) (5) (6) χ2

전체 1,000 30.3 28.3 18.6 12.9 9.3 0.6

성별
남성 498 29.9 29.1 17.1 14.1 9.4 0.4

3.231
여성 502 30.7 27.5 20.1 11.8 9.2 0.8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0 25.5 36.4 17.3 9.1 11.8 0.0

8.097대학교(재/졸) 833 31.0 27.4 18.6 13.2 9.1 0.7

대학원(졸) 57 29.8 26.3 21.1 15.8 7.0 0.0

거주 
지역

수도권 568 31.0 25.5 22.0 13.0 7.9 0.5

32.255*

충청권 99 30.3 34.3 16.2 12.1 5.1 2.0

전라권 82 19.5 36.6 13.4 13.4 17.1 0.0

경상권 213 31.5 30.5 13.1 13.1 11.3 0.5

강원/제주권 38 36.8 23.7 15.8 10.5 13.2 0.0

거주 
지역
규모

대도시 628 30.7 26.8 19.3 13.5 9.2 0.5

8.223중소도시 306 28.1 32.0 16.7 13.1 9.5 0.7

읍면 66 36.4 25.8 21.2 6.1 9.1 1.5

사회경제적 
층위

상층 19 36.8 31.6 5.3 10.5 15.8 0.0

10.370중층 898 31.1 28.2 18.3 13.0 8.8 0.7

하층 83 20.5 28.9 25.3 12.0 13.3 0.0

1인 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상 483 30.0 28.8 19.0 12.2 9.1 0.8
1.387

중위소득 미만 517 30.6 27.9 18.2 13.5 9.5 0.4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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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구조사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구조사 결과 요약

(1) 기본 배경

청년들은 청년정책을 수립할 때 현재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청년들의 현실적인 어려움

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배경으로는 '인구 구조 변화(청

년 인구 감소, 고령화) 반영'이 60.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차지했다. 이 응답은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만30~34세: 64.0%) 더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수도권 지역 격차 

및 인구 집중 해소를 위한 균형 잡힌 청년 육성 정책 필요성'(59.9%), '디지털 전환, 인공지

능 등 미래 산업 변화에 발맞춘 청년 역량 강화 필요성'(58.1%)이 뒤를 이었다.

청년들의 삶의 환경을 분석할 때는 '사회･경제적 불확실성 증가로 청년의 미래 불안 

심화'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이 71.2%로 가장 높았다. 이 응답은 만

30~34세 집단에서 72.9%로 가장 높았다. 또한 '청년 세대의 부채 및 금융 위험 노출 

증가, 자산 형성 기회 감소'(66.1%), '정신건강 악화, 고립, 은둔 등 사회적 고립 심화

'(53.4%)에 대한 우려도 높게 나타났다.

청년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할 때는 '다양한 청년 집단(연령, 지역, 계층 등)의 

요구 반영 정도'가 68.9%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혔다. 이는 특히 만30~34세 응답자

(70.8%)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정책의 비전과 방향에 대해서는 '청년정책의 지역 간 균형

과 지속가능성 보장'이 56.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5년 후 변화될 청년의 삶에 대한 전망에 포함 되어야 하는 것으로 

‘청년 주거비 절감 및 안정적인 주거 공간 확보’ 응답이 69.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청년 고용률 증대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확보’가 58.2%로 높게 나타났다.  

(2) 분야별 청년정책 요구사항

가. 일자리 분야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장기 고용 및 자산 형성 지원 확대'가 32.7%로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혔다.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 이후 지속적인 성장 지원'이 27.3%

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으며, 연령이 낮을수록(만19~24세: 28.5%) 이 응답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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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청년 일자리 정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으로는 '일･생활 균형(워라벨)을 

위한 지원 정책 확대'가 33.6%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청년층의 안정적인 근로조건

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직장 내 따돌림 및 괴롭힘 예방 강화’가 2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정한 채용 기반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채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부패신고제도 확산’이 3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나. 주거 분야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5년 후 변화될 청년의 삶에 대한 전망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청년 주거비 절감 및 안정적인 주거 공간 확보' 응답은 69.5%로 나타나 주거 분야는 

청년들이 가장 기대하는 변화로 나타났다. 청년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서는 '청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확충'이 25.7%로 가장 높은 응답을 얻었고,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월세자금대출에 대한 저금리 등 금융지원 확대'가 26.3%로 가장 높은 응답률

을 기록했다. 공정한 채용 기반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채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부패신고제도 확산’이 3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향후 청년 주거 정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는 '청년의 지방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가 24.4%로 가장 높은 

응답을 받았다.

다. 교육 분야

청년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대학과 산업계와의 공유 및 협력 촉진'이 26.1%로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만19~24세 응답자(29.4%)에게서 특히 높은 응답

을 보였다.  청년에게 고른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장학금 및 평생교육 

바우처 확대’가 23.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 강화’가 21.2%

로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일자리 연계를 위해서는 '산･학･연･관 간 협력을 통한 

첨단산업 분야의 맞춤형 직무교육 확대'가 29.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온택트 

교육 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대학 원격교육 지원 강화 및 질적 향상’이 24.4%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향후 정부의 청년 교육정책에서는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장학

금 확충'이 23.7%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할 정책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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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복지･문화 분야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해서는 '청년도약계좌 및 청년저축계좌 확대'가 33.8%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취약계층 청년 지원에 있어서 필요한 정책으로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 및 정착금 지원 강화’가 2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청년 건강증진 정책으로는 

'청년을 위한 맞춤형 신체･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이 34.1%로 가장 중요하게 꼽혔으며, 

청년들의 문화 활동을 위해서는 '청년 문화 콘텐츠 교육･인턴십･창업 등에 대한 지원 

확대'가 28.5%로 가장 높은 응답을 얻었다. 향후 청년의 복지 및 문화 분야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으로 ‘청년 건강검진 정책개선 및 확대’가 23.4%로 가장 높게 나타

났고, 그 다음으로 ‘청년 자산운용 및 재정안정 지원’이 22.0% 로 높게 나타났다.

마. 참여･권리 분야

청년의 정책적 의사결정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중앙 및 지자체의 청년참여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기능 강화'가 28.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만19~24세 집단에서 

30.6%로 가장 높았다. 청년들이 청년정책 관련 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으로 ‘맞춤형 청년정책 추천 시스템 구축’이 2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청년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청년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점검체계 

구축'이 30.6%로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청년 교류 및 글로벌 활동 지원에 있어서 

필요한 정책으로는 ‘해외 청년 교류 확대를 위한 보조금 확충’이 20.7%,‘청년의 국제활동 

공유를 위한 플랫폼 구축’이 19.7%, ‘글로벌 이슈에 관한 청년 포럼 및 컨퍼런스 개최’가 

19.2%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향후 청년의 참여 및 권리를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으로는 '청년정책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30.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2) 요구조사 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이 조사 결과는 청년들의 실제 정책 수요, 우선순위, 배경별 요구 특성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보여줌으로써 미래 청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본 

조사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청년들이 느끼는 위기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청년들은 사회 구조의 변화를 체감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을 크게 느끼고 있다. 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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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한 청년들의 60-70%는 사회 변화에 대한 청년 세대의 위기감과 변화하는 현실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을 말했다. 실제로 우리 사회는 최근 들어 청년 인구의 감소(저출산･인
구소멸 위기), 급속한 고령화(세대 불평등･부양 부담 증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공

간･기회 격차 확대), 디지털･AI 등 기술 변화로 실제 일자리･직업 변화 가속 등의 여러 

위기 요인이 동시 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들은 심리적 불안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삶의 조건에서도 위기를 체감하고 있다. 청년들이 느끼는 불안과 

위기감은 미래에 대한 불안(71.2%), 부채와 자산 형성의 불평등(66.1%), 정신건강･고립

(53.4%)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청년들이 구직, 경제활동, 주거, 교육에서 전방위적 

위기를 체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현행 청년정책은 단순 일자리 제공, 주거 지원 

같은 정책에 머물러 있어 실제 청년들이 직면한 복합적이고 상호 연동된 위기 구조(심리-

경제-지역-산업-사회)와는 거리감이 있다. 따라서 향후 청년 정책은 이러한 청년이 체감

하는 위기의 세계관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단순 지원이 아니라 청년의 ‘사회전환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청년 정책의 중심축으로 청년들의 정신 건강과 사회적 고립, 자산 불균형을 

제안한다. 미래 청년 정책에 있어서 심리･정신건강 악화와 사회적 고립 심화(53.4%)는 

단일 분야가 아니라 모든 정책설계의 기초적 조건이자 시급한 ‘사회적 안전망’ 영역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둘째, 지역･배경별 '맞춤형' 정책의 확장과 실제화이다.

수도권 집중의 완화, 지방･중소도시에 특화된 인구/주거/일자리 정책의 수립이 요구된

다. 지역 격차 해소에 대한 청년들의 요구가 한층 높아졌고, 지방정착지원 정책의 수요 

24.4%, 지방 주택지원 수요 37% 등, 청년 지방 정착, 주택 공급 확충, 교통접근성 강화 

등 실질적인 공간 중심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수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수도권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중소도시･읍면 ‘생활생태계 구축’에 정책적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또한 중위소득 이상, 중하층, 취약계층 등 세부 계층 특성을 반영하는 자동화된 지원 

기준을 수립하고 자립수당･정착금 지원, 심리상담, 고시촌 환경 개선 등 1인 가구, 취약･빈
곤 청년, 장애청년 등을 위한 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 모든 정책의 지원 대상 선정은 

최대한 간결하고 단순해서 청년들의 이해와 접근이 쉬워야 한다.

셋째, 일자리 정책 시스템의 질적 재구성이다.

청년은 단순 취업률보다 중소기업 장기고용, 장기 자산형성(32.7%)과 실질적 워라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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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직장 내 괴롭힘 예방(24.4%), 채용 투명성(31.5%) 등 ‘일자리 구조와 문화’ 개선

에 더 절실한 요구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단기적 일자리 확대 정책에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자산 형성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이동할 필요가 있다. 청년 창업 

지원정책에 있어서도 창업 후 지속적 성장 지원(27.3%), 민간･공공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플랫폼, 전국 창업 네트워크 등 생태계 기반을 확대하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넷째, 주거･금융 지원의 연계와 복합화이다.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은 단순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뿐 아니라, 교통･지역･주택 유형 

별로 다양화하고, 플랫폼 기반 접근(주거지원 플랫폼 23.8%), 금융지원･저금리 대출 등 

변화하는 청년 주거 실태를 반영해 변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부각된 전세사기나 허위매물 

감독･기술 예방체계 도입도 시급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세 제도의 변화에 따른 정책의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주거 안정 정책이 단순히 주거 지원 정책이 아니라 금융･법적, 

ICT 기반 감독･예방 시스템으로 연결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다섯째, 산･학･연･관 첨단직무교육 통합 인프라 구축이다.

교육-일자리 연계에서 산학협력･직무교육･학점제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맞춤형 

직무교육 29.9%). 이를 반영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첨단기술, 지역인재, 온택트 기반까지 

포함하는 ‘교육-직업-지역-산업’ 복합 플랫폼 구축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청년 대상 

장학금, 평생교육 바우처를 부채･취업 위험계층에 ‘자동 커버리지’로 적용하여 중도탈락･
직업계고･고졸 청년 모두를 포괄하는 등, 청년 대상 장학금･평생교육 바우처의 자동화와 

범사회적 확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청년 취업 지원을 통해 구축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청년 지원 정책 전달체계의 전산화와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기대할 수 있다.

여섯째, 복지･문화 영역의 사회심리 지원 확대이다.

자산 형성과 금융･부채 복합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도약계좌’, 저금리 금융지원, 부채 

완화 등 복지 금융교육과 자산 형성 시스템을 결합하여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맞춤형 신체･정신 건강 서비스(34.1%), 문화콘텐츠･창작자 

지원, 청년예술가 통합지원 등 ‘사회참여･소통’ 모델 구축에 대한 정책적 수요도 나타났다.

일곱째, 참여･권리 정책의 실효성과 투명성 보장이 필요하다.

청년 참여위원회 기능의 실효화와 대표성 확대가 필요하다. 청년의 정책 참여, 권익 

보호, 예산 안정화(30.3%), 정보 접근 추천 시스템 등 사회적 영향력을 실질적으로 배분하

는 ‘참여･권리 실현구조’ 설계에 대한 정책 요구가 나타났는데, 이는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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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위해서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정보 접근성을 혁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AI 추천 알고리즘과 연계한 모바일 인터넷 플랫폼 구축, 지역별 청년 센터 

예산의 확충, 지역별 서비스 분산화 등 청년의 ‘정보 접근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

여덟째, ‘통계-정책-평가’가 연결된 상시 환류시스템 구축이다.

청년 정책은 단지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앞으로 가야 할 미래 

전환의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이다. 청년 정책의 비전(vision)은 지금 당장 청년들이 접한 

어려움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 갈수록 다양해지는 청년 집단의 현실에 맞춰 정책 구현, 

청년 주거･일자리･복지･문화･참여 등에서 심리･사회･경제적 복합 위기와 지역 편중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데 두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계층별 청년 삶의 통계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정책별 효과와 

정책 자원의 배분 조정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기구를 운영하며, 정책 제안→반영→피드백

의 순환구조를 제도화함으로써 정책 성과와 수요의 실시간 환류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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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요자 중심 청년정책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및 결론39)

1. 정책 비전 및 분야

본 연구에서는 정책고객인 청년이 중심이 된 청년정책에 대한 진단 평가와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요자 중심 청년정책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즉, 정책수요자 중심의 청년정책 체계 구축이란 비전을 기반으로 6개 

분야 총 30개의 정책과제를 제안하였으며, 다음 그림은 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Ⅷ-1. 정책 비전 및 분야

39) 이 장은 김형주 선임연구위원과 장근영 선임연구위원(이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정리･집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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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Ⅷ-2. 정책당위성, 일자리, 주거 분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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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Ⅷ-3.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분야 정책과제



326 |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을 활용한 청년정책 진단 연구

2. 정책 제언 

분야 1 청년정책 수립의 당위성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

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청년의 요구 반영 체계 구축

 가. 필요성 및 목적

청년들은 전문가들의 의견과 달리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당위성을 밝히고 있는 정책 

수립의 배경에 청년들의 시각이나 요구를 보다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정책

의 추진 근거로서 청년의 요구 반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나. 추진근거

청년 및 전문가 대상 정책의 수요자 방향성에 대한 가중치 반영 결과, 모든 평가지표에

서 청년의 점수가 전문가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청년의 시각 반영(지표 1-1), 성과 

및 문제점 진단의 타당성(지표 1-3), 비전 및 목표의 청년 요구 부합(지표 1-4)’에 대한 

청년들의 평가가 전문가들 보다 낮은 평가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0.40

0.29

0.46

0.48

0.23

0.25

0.19

0.300.33

0.15

0.33

0.22

0.37
0.41

0.16

1-1

1-2

1-31-4

1-5

만점(5점x가중치) 청년 온라인 평정 평균점수(가중치 반영) 전문가 온라인 평정 평균점수(가중치 반영)

그림 Ⅷ-4. 정책의 수요자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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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추진내용

5년 마다 수립하게 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에 청년의 현재 삶을 정확히 반영하

고, 평가의 시각과 요구를 수렴하기 위해서 지난 5년 동안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평가, 문제의식, 요구 등에 대한 청년정책 수요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에 격년으로 시행되고 있는 청년 삶 실태조사를 통해 청년이 최근 직면하고 있는 

삶의 실태를 기본계획의 배경과 추진근거로 삼는 등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선행 조사 및 분석이 필요하다.

 라. 추진체계

기존 청년정책에 대한 평가, 요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분석 

· 반영은 청년정책을 주관하고 있는 국책연구기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에서 추진하

고,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의 주체인 국무조정실과 협업한다.

 마.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의 평가 및 인식 조사, 
격년 실시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분석 및 

기본계획 반영

2026년 1,195 -

2027년 1,231 -

2028년 1,268 -

※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 총용역사업비 11억 6천만원을 기준으로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산정함

  

 바.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관련

국정목표 추진전략 국정과제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4]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국정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1]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전략3]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
[국정14]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혁신
하는 정부

* 출처: 대한민국정부(2025).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2025.9. 에서 국정목표별 과제목록표에서 관련 항목을 발췌함. p.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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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삶 분석의 리얼리티 제고를 위한 패널 조사 추진

 가.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의 여러 조사에서 청년들은 청년정책의 추진근거로 삼는 현재를 살아가는 청년

들에 대한 분석이 보다 생생해야 하며 정확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대상중심 정책으로서 청년정책이 청년의 삶을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이를 근거로 추진

되는 정책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서 이를 위한 기존의 격년제 반복횡단조

사로 진행되는 청년 삶 실태조사 이외에 청년의 삶을 연속적이고 종단적으로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 추진근거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청년 삶의 환경 분석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회･경제적 불확실성 증가로 청년의 미래 불안 

심화’ 응답이 7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청년 세대의 부채 및 금융 위험 

노출 증가, 자산 형성 기회 감소’(66.1%), ‘정신건강 악화, 고립, 은둔 등 사회적 고립 

심화’(53.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30-34세 집단에서 ‘사

회･경제적 불확실성 증가로 청년의 미래 불안 심화’ 응답이(72.9%)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단위: %)

71.2

66.1

53.4

38.6

36.2

34.5

71.2

61.8

53.6

37.6

40.3

35.5

69.5

65.3

56.0

37.4

36.8

35.0

72.9

71.1

50.6

40.8

31.5

33.0

(1) 사회·경제적불확실성증가로청년의미래 불안 심화

(2) 청년 세대의 부채 및 금융 위험 노출 증가, 자산 형성 기회 감소

(3) 정신건강 악화, 고립, 은둔 등 사회적 고립 심화

(4) 지역 간 격차 및 수도권 집중 문제

(5)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확산 등 기술 변화로 인한청년의직업 환경 변화

(6) 정치·사회 참여필요성확대에비해 여전히낮은 정책 참여

전체

만19-24세

만25-29세

만30-34세

그림 Ⅷ-5.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청년 삶의 환경 분석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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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추진내용

기존에 청년의 삶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별 정책연구에서 단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청년 대상 조사와 면담 등이 있으며, 정규 조사로는 국무조정실에서 격년마다 시행하

고 있는 청년 삶 실태조사가 있다. 청년의 삶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관되고 연속적인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전국 청년 패널조사를 매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청년들

의 현재 삶의 모습을 실태로서 조사하는 것을 넘어서 종단적인 삶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여 

부정적 변화와 긍정적 변화를 모두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라. 추진체계

패널조사는 반복횡단조사에 비하여 보다 전문적인 조사 및 분석 역량이 필요하므로 

국책연구기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일반사업의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한국 청년 패널조사(연차별 실시)

2026년 1,301 -

2027년 1,340 -

2028년 1,380 -

※ 서울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2025년 서울청년패널 구축 및 조사 용역 총사업비 4억 3천만원을 기준으로 
전국 청년인구를 고려하고 3년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산정함

  

바.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관련

국정목표 추진전략 국정과제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4]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국정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2] 내 삶을 돌보는 복지
[국정77]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 출처: 대한민국정부(2025).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2025.9. 에서 국정목표별 과제목록표에서 관련 항목을 발췌함. p.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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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요자 연차평가를 통한 환류체계 강화

 가. 필요성 및 목적

수요자 청년의 평가에서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추진 배경으로서 기존 청년정책의 문제점 

및 성과 진단의 타당성에 대해 전문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즉, 정책수요자인 청년들이 보기에 주무부처와 전문가들이 한 기존 청년정책의 문제점 

및 성과 진단이 실제 정책의 현실을 반영하는데 미흡하므로 청년들의 시각에서 진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추진근거

정책의 수요자 방향성에 대해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자산, 대학, 소득, 

계층, 서울, 주택 등의 단어가 상대적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청년 정책이 주로 

주택 안정 및 자산 형성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나타내며,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높은 주거비 문제와 소득 및 부모 배경에 따른 계층 간 격차 해소가 중요한 정책 수요임을 

시사한다. 또한, 대학 등록금 등 교육 관련 지원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과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Ⅷ-6.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정책의 수요자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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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추진내용

기존에 추진되고 시행하고 있는 청년정책에 대한 정책고객이자 정책수요자인 청년 당사

자의 인식과 평가는 차기 정책의 개선을 촉진하여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데 필수적이다. 

전문가들이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면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정작 정책의 대상이 

되는 특정 국민 그룹의 생각과 괴리된 평가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의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청년 직접 평가와 같이 기존 청년정책에 

대한 정책수요자인 청년의 평가를 연차별로 실시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실질적인 수요자 

의견의 환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추진체계

청년정책 종합평가를 통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및 사업을 평가하

고 있는 국무조정실이 주체가 되어 실제 평가사업을 운영하는 전문기관의 협업으로 추

진한다.

 마.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요자 연차평가 사업

2026년 156 -

2027년 161 -

2028년 165 -

※ 국무조정실에서 시행하고 있는 2025 청년정책 종합평가 총용역사업비 1억 5천만원을 기준으로 연차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산정함

  

바.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관련

국정목표 추진전략 국정과제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4]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국정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1]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전략3]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
[국정17] 재정운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 출처: 대한민국정부(2025).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2025.9. 에서 국정목표별 과제목록표에서 관련 항목을 발췌함. p.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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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정책 비전 수립 청년 테스크포스 운영

 가. 필요성 및 목적

중장기적인 청년정책이 추구해야 하는 비전에 대하여 청년들은 지역간 균형과 지속가능

성, 교육-고용-주거-복지의 생애주기별 연계, 청년들의 처한 배경에 따른 격차 고려 등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역 간 격차 해소 문제를 가장 중요한 아젠다로 

제시하는 등 기존 주무부처와 전문가들이 청년정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각과 괴리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책수요자인 청년들이 주도하는 비전 수립을 위한 

조직 운영이 기여할 것이다.

 나. 추진근거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정책 비전 및 방향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청년정책의 지역간 균형과 지속가능성 보장’ 

응답이 5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교육-고용-주거-복지의 생애주기별 연계 

강화’(53.8%), ‘청년의 특성과 배경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강

화’(53.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25-29세 집단에서 ‘청년정

책의 지역간 균형과 지속가능성 보장’ 응답이(59.9%)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단위: %)

56.5

53.8

53.1

48.9

45.2

42.5

51.8

53.0

56.4

47.3

49.4

42.1

59.9

53.9

51.2

49.1

46.4

39.5

57.7

54.5

51.8

50.3

39.9

45.8

(1) 청년정책의지역간균형과지속가능성 보장

(2) 교육-고용-주거-복지의 생애주기별연계 강화

(3) 청년의 특성과 배경에 따른격차를해소하기 위한맞춤형지원 강화

(4) 청년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의 의견의 수렴되고반영되는체계 강화

(5) 미래 환경 변화(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등)에 대응하는 청년정책 비전 제시

(6) 청년들이 공정한기회를보장받을수 있는 제도적기반 구축

전체

만19-24세

만25-29세

만30-34세

그림 Ⅷ-7.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정책 비전 및 방향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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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추진내용

청년정책의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재 청년의 삶 분석, 청년의 요구 분석, 정책자

원 분석, 기존 관련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분석 등을 그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따라서 

대개의 경우는 이와 같은 일의 역량을 갖춘 주무부처 조직이나 전문가 그룹에서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아나 청소년과 달리 상대적으로 성숙한 의견 게진이 가능한 청년세대는 정책 

수립의 비전이 정책수요 당사자인 자신들의 삶에 비춰 적절하고 타당한지에 대한 숙의와 의견 

반영의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책고객인 청년들로 구성된 비전 수립 청년 테스크

포스 사업을 운영하여 비전의 청년시각 정합성을 제고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 추진체계

청년의 정책참여 관련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테스크포스를 운영하고, 각 지역 대표로 구성된 중앙 테스크포스를 국무조정실에서 운영

한다.

 마.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청년정책 비전 수립 
청년 테스크포스 운영

2026년 78 986

2027년 78 986

2028년 78 986

※ 테스크포스 참여위원으로서 청년위원 20명, 연간 12회 회의체 운영을 기준으로 산정함

  

 바.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관련

국정목표 추진전략 국정과제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4]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국정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1]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전략3]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
[국정14]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혁신
하는 정부

* 출처: 대한민국정부(2025).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2025.9. 에서 국정목표별 과제목록표에서 관련 항목을 발췌함. p.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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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의 변화 및 정책효과에 대한 미래사회 예측 연구 추진

 가. 필요성 및 목적

정책수요자인 청년들이 생각하는 향후 청년들의 미래 전망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사안은 청년의 주거 문제, 청년의 고용 및 일자리 문제, 공평한 교육 기회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장래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청년들에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부정책이 향후 어떤 범위와 대상에게 작동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 대해 갖고 있는 불안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나. 추진근거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5년 후 변화될 청년의 

삶에 대한 전망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청년 주거비 절감 및 안정적인 

주거 공간 확보’ 응답이 6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청년 고용률 증대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확보’(58.2%),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접근 가능한 교육 기회 

보장’(52.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25-29세 집단에서 ‘청년 

주거비 절감 및 안정적인 주거 공간 확보’ 응답이(71.0%)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단위: %)

69.5

58.2

52.5

49.9

40.6

29.3

67.6

59.1

51.5

50.0

42.1

29.7

71.0

57.5

50.6

53.6

39.2

28.1

69.9

58.0

55.4

46.1

40.5

30.1

(1) 청년 주거비 절감 및 안정적인 주거공간 확보

(2) 청년 고용률 증대 및 지속가능한일자리확보

(3) 소득수준에관계없이 누구나 접근가능한교육 기회 보장

(4) 정신건강 및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등 청년 복지강화

(5) 청년 스스로 정책을기획하고 운영하는직접 참여제도 확대

(6) 청년의 지역 정착 및 농·산·어촌생활 지원 인프라 구축

전체

만19-24세

만25-29세

만30-34세

그림 Ⅷ-8.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5년 후 변화될 청년의 삶에 대한 전망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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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추진내용

현재를 기준으로 청년의 미래사회에 어떤 삶을 살 것이고 지금과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한 전망은 청년정책을 중장기적으로 구성하고 우선순위를 설계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

가 된다. 경제 분야의 경우는 미래 변화에 대한 여러 예측모형이 이론적, 실증적으로 연구

되고 있으며, 이를 경제 전반에 활용하고 있는데 반하여 아직 청년정책 분야는 예측모형을 

연구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미래 청년 삶의 변화와 이에 따른 지금 시행되

는 정책의 효과를 다양한 예측모형을 통해 전망한다면 청년정책의 중장기적 효과를 담보

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추진체계

미래 사회 청년의 삶의 변화와 정책효과에 대한 예측 연구는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다뤄야 하므로 여러 연구기관의 협동연구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의 기획협동연구사업을 통해 다수의 국책연구기관이 협력하여 추진한다.

 마.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청년의 변화 및 정책효과에 대한 
미래사회 예측을 위한 협동연구 추진

2026년 300 -

2027년 300 -

2028년 300 -

※ 2023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협동연구 종합기획과제 일반과제예산 3억을 준용하여 산정함

  

바.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관련

국정목표 추진전략 국정과제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4]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국정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2]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전략1] AI 3대 강국 도약
[국정23] 국민의 안전과 보편적 삶
의 질 제고를 위한 AI 기본사회 실현

* 출처: 대한민국정부(2025).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2025.9. 에서 국정목표별 과제목록표에서 관련 항목을 발췌함. p.9-13



336 |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을 활용한 청년정책 진단 연구

분야 2 청년정책의 일자리 분야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장기 고용 및 자산 형성 인센티브 확대 추진

 가. 필요성 및 목적

청년정책 중 일자리 분야에서 청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과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장기 고용 및 자산 형성 지원 확대로 나타났다. 이는 안정적인 고용 환경 

마련과 더불어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인한 자산 형성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 욕구를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중소기업 취업이 삶의 안정과 기반을 

닦을 수 있는 정책사업이 필요하다.

 나. 추진근거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 확대･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장기 고용 및 자산 형성 지원 확대’ 응답이 

3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실무 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취업 역량 강

화’(25.3%), ‘맞춤형 고용 서비스 및 민간 기업 연계 강화’(18.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

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30-34세 집단에서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장기 고용 

및 자산 형성 지원 확대’ 응답이(37.2%)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단위: %)

32.7

25.3

18.6

11.9

11.5

33.0

25.5

19.7

11.2

10.6

27.8

26.6

20.7

13.8

11.1

37.2

23.8

15.5

10.7

12.8

(1)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장기 고용 및 자산 형성 지원확대

(2) 실무 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취업 역량 강화

(3) 맞춤형 고용 서비스및 민간 기업 연계 강화

(4) 다양한 직업 체험 기회 제공하는지원 사업강화

(5) 신기술 위주의 교육기회 확대

전체

만19-24세

만25-29세

만30-34세

그림 Ⅷ-9. 청년 일자리 확대･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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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추진내용

최근 청년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 의지나 인식이 예전에 비하여 다소 나아지고 있는

데, 이는 중소기업 근로조건이 향상된 것만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대기업의 고용 규모가 

축소되는 경향의 확대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청년들에게 

중소기업 취업이 좀더 큰 규모의 기업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로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인재유출이라는 비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의 안정적

인 기반 마련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이 고용기간별 인센티

브를 확대하고, 이에 맞춰 자산형성 촉진을 위한 정책자금 병행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안정적 삶에 기여할 것이다.

 라. 추진체계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사업을 맡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생애주기별 금융 자산 및 

소득 형성을 주관하고 있는 금융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시행한다.

 마.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장기 고용 및
자산 형성 인센티브 확대 지원

2026년 588 -
2027년 605 -
2028년 623 -

※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년도 내일채움공제 사업예산 294억을 기준으로 순증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산정함

  

바.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관련

국정목표 추진전략 국정과제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4]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국정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
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5]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국정96] 통합과 성장의 혁신적 일자
리정책

* 출처: 대한민국정부(2025).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2025.9. 에서 국정목표별 과제목록표에서 관련 항목을 발췌함. p.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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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청년의 직장 문화 개선을 위한 일터 안전망 구축

 가. 필요성 및 목적

청년정책 중 일자리 분야에서 청년들이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중소기

업, 창업, 기업, 기업 내 일터 안전망 강화 및 직장 문화 개선 등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전보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다소 개선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더불어서 직장 문화가 안전하고 안정적이기를 바라는 요구가 크므로 청년

들이 취업 후 근로환경에 겪는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뤄 해소하기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추진근거

일자리 분야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에 대해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중소기

업, 창업, 기업, 확대, 강화 등의 단어가 상대적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청년들은 특히 

기업 내 일터 안전망 강화와 직장 문화 개선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정책이 

단순히 일자리 수를 확대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근로 여건 개선 및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를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Ⅷ-10.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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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추진내용

취업한 청년이 바라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근로환경 마련을 위해서는 고용주인 기업의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지만, 청년 근로자가 당면하는 여러 직장 내 문제에 대한 해결책

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근로 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일수록 근로자가 겪는 여러 문제의 해결은 사회적 혹은 정부 

차원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근로 상황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상담과 

조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년 일터 안전망 센터를 구축하여 상담과 노무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한다면 직장 문화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추진체계

중앙청년지원센터가 총괄하여 시도별 광역청년센터에 청년 취업 일터 안전망 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마.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취업 청년 일터 안전망 센터 구축 및 
운영

2026년 616 8,400

2027년 634 8,652

2028년 653 8,911

※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 최근 3년 평균연간예산 1,127억원을 기준으로 2023년도 청년 취업률 41.3%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중앙센터와 지방센터 예산을 구분하여 산정함

    
바.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관련

국정목표 추진전략 국정과제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5]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국정93]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4]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국정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 출처: 대한민국정부(2025).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2025.9. 에서 국정목표별 과제목록표에서 관련 항목을 발췌함. p.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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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예방을 위한 노사협의체 지원

 가. 필요성 및 목적

청년들이 직장 내에서 안정적인 근로조건을 위해서 직장 내 따돌림 및 괴롭힘 예방 

노력과 노사협의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근로자 대상 법정의무교육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 있기는 하나 청년들에게는 여전히 해소와 도움이 필요한 근로

환경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입식 형식으로 진행되는 법정교육 

이외에 근로자들 스스로 이에 대해 협의하고 고용주와 함께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노사협의체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나. 추진근거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층의 안정적인 근로조건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직장 내 따돌림 및 괴롭힘 예방 강화’ 응답이 2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사협의제도 활성화’(22.6%), ‘표준계약

서 활용 및 보급 확대’(21.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25-29세 

집단에서 ‘직장 내 따돌림 및 괴롭힘 예방 강화’ 응답이(27.2%)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단위: %)

24.4

22.6

21.0

19.2

12.8

24.5

22.7

19.4

20.6

12.7

27.2

21.9

19.5

16.5

15.0

21.4

23.2

24.1

20.5

10.7

(1) 직장 내 따돌림 및 괴롭힘 예방 강화

(2) 근로조건을개선을위한 노사협의제도 활성화

(3) 표준계약서활용 및 보급 확대

(4) 플랫폼근로자 등 특수형태근로근로자에대한 보호강화

(5) 고용·산재보험의 적용확대

전체

만19-24세

만25-29세

만30-34세

그림 Ⅷ-11. 청년층의 안정적인 근로조건을 위해 필요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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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추진내용

근로기준법 상 3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의무가 있으며, 최근에는 법적 근로조건 준수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 대부분의 기업들

이 이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노사협의회가 주로 고용주와 근로조건에 관한 협의를 

주로 하다 보니 직장 내 관계를 통해 겪는 여러 어려움을 다루는데 다소 소홀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 구성이 강제가 아니다 보니 

그마저도 이를 협의하고 대응할 조직이 부족하다. 따라서 3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근로조

건을 협상하는 노사협의회 구성을 의무화할 수 없지만, 직장 내 갑질이나 따돌림, 괴롭힘 

등을 다루는 노사협의체를 구성을 장려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추진체계

근로 환경 개선 및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주체가 되어 각 지방노동위원회

가 관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마.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예방을 위한
노사협의체 지원사업 추진

2026년 20 170

2027년 20 170

2028년 20 170

※ 중앙부처의 시범지원사업 예산 20억, 17개 시도별 지원사업 예산 10억으로 연차별 예산을 산정함

바.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관련

국정목표 추진전략 국정과제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5]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국정93]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4]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국정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 출처: 대한민국정부(2025).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2025.9. 에서 국정목표별 과제목록표에서 관련 항목을 발췌함. p.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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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 및 능력 중심 채용을 위한 컨설팅 추진

 가. 필요성 및 목적

그동안 관련 연구에서 밝히고 있듯이 최근 청년들의 공통된 사회적 아젠다는 공정성으

로 나타났다. 특히 입시와 채용 등 인적 변별을 하는 데에서 불공정 사례가 등장할 때 

이에 대한 청년들의 비판 여론이 매우 높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청년들의 

사회 진출의 첫 번째 단계인 채용에 있어서 투명성을 요구하고, 능력과 역량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채용을 기업들의 채용 방법 

및 체계에 대한 관리 감독 보다는 컨설팅을 통한 공정 채용 문화의 확산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추진근거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공정한 채용 기반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채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부패신고제도 확산’ 응답이 3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능력과 역량 중심의 채용방식의 개발 및 확산’(22.6%), ‘공정한 

채용을 위한 법률 제정’(20.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30-34세 집단에서 ‘채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부패신고제

도 확산’ 응답이(32.4%)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단위: %)

31.5

22.6

20.6

18.2

7.1

31.8

21.2

20.6

20.9

5.5

30.2

24.3

23.7

13.8

8.1

32.4

22.3

17.6

19.9

7.7

(1) 채용의 투명성을강화하기위한 부패신고제도 확산

(2) 능력과 역량 중심의채용방식의개발 및 확산

(3) 공정한 채용을 위한법률 제정

(4) 공정한 채용시스템에 대한컨설팅지원

(5) 공정한 채용의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홍보 강화

전체

만19-24세

만25-29세

만30-34세

그림 Ⅷ-12. 공정한 채용 기반을 위해 필요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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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추진내용

기업이 채용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하고 능력과 역량에 대해 타당성과 신뢰

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노력들이 수반될 수 밖에 없다. 비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현재의 채용 체계를 보다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는 일인 만큼 이를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 공정하고 능력 중심의 

채용 절차와 방법 마련을 위한 정부 차원의 컨설팅 지원 사업을 한다면 채용 문화 개선을 

위한 동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라. 추진체계

근로 감독 책임을 맡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컨설팅 사업을 주관하고, 시행은 민간 경영컨

설팅 업체들에게 용역사업으로 진행한다.

 마.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공정 및 능력 중심 채용을 위한 
컨설팅 사업

2026년 3,500 -

2027년 3,605 -

2028년 3,713 -

※ 1개 기업 경영컨설팅 중 채용에 대한 중기 프로젝트(채용 시스템 전반 진단 및 개선안 설계) 평균 단가인 3천 5백만원을 
기준으로 연간 100개 기업 컨설팅 시행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산정함

  

바.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관련

국정목표 추진전략 국정과제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4]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국정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6] 내 삶에 기회를 여는 성평등
[국정97]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 출처: 대한민국정부(2025).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2025.9. 에서 국정목표별 과제목록표에서 관련 항목을 발췌함. p.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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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근로 환경 모니터링 사업 추진

 가. 필요성 및 목적

시대와 경제 성장에 따른 근로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데 특히 청년 세대일수록 

일명 워라벨이라고 지칭되는 일과 개인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기업 입장에서 생산성을 향상을 위해 근로에 투입하는 시간이 중요한 것도 

고려해야 할 사안이지만, 최근에는 근로자의 이직을 줄이고 생산성의 지속가능성을 제고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워라벨을 중시해야 한다는 생각이 늘어나고 있다. 청년들이 추구

하는 근로 환경과 기업의 요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상생하는 환경을 마련하

는 것이 필요하다.

 나. 추진근거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향후 청년일자리 정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생활 균형(워라벨)을 위한 지원 정책 확대’ 응답이 33.6%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근로여건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23.5%),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청년 배경별 맞춤형 정책 강화’(21.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30-34세 집단에서 ‘일･생활 균형(워라벨)을 위한 지원 

정책 확대’ 응답이(38.7%)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단위: %)

33.6

23.5

21.1

14.2

7.4

0.2

31.8

25.8

20.0

14.2

7.9

0.3

30.2

25.7

20.4

14.7

8.7

0.3

38.7

19.0

22.9

13.7

5.7

0.0

(1) 일·생활 균형(워라벨)을 위한 지원정책 확대

(2) 근로여건이우수한기업에대한 인센티브지원

(3)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청년배경별맞춤형정책 강화

(4) 청년 창업에 대한 재정적지원 확대

(5) 직장 내 성평등 및 모성 보호 제도의 강화

(6) 기타

전체

만19-24세

만25-29세

만30-34세

그림 Ⅷ-13. 향후 청년일자리 정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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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추진내용

기업에 고용되는 청년들이 추구하는 근로 환경과 기업이 요구하는 고용 환경 간의 격차

가 줄어들수록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도록 유도하고 

촉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실제 근로 환경과 

요구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관련 정책이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청년 근로 환경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청년 근로자와 기업의 상생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의 점검과 개선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라. 추진체계

청년 취업 및 근로 환경에 대한 책임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주관이 되어서 관련 산하기관

이나 국책연구기관의 모니터링 용역사업으로 시행한다.

 마.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청년 근로 환경 모니터링 사업 추진
2026년 650 -
2027년 850 -
2028년 1,000 -

※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관련 경영컨설팅 중 장기 프로젝트형(6개월~1년 이상) 평균 컨설팅비 6천 5백만원을 기준으로 
5개 기업 규모 분류 및 모니터링 대상 기업 확대분을 고려하여 산정함

  

바.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관련

국정목표 추진전략 국정과제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4]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국정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5]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국정94] 노동존중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

* 출처: 대한민국정부(2025).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2025.9. 에서 국정목표별 과제목록표에서 관련 항목을 발췌함. p.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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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3 청년정책의 주거 분야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 청년 주거 지원 사업의 주거 영향 평가 추진

 가.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의 인식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청년들이 주거 분야의 정부정책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청년 공공임대주택 확충, 교통 접근성이 좋은 청년 주택 건설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사회에 첫 진입하는 연령대인 청년들이 자본을 축적하여 자가 마련을 하기 

전에 주거사다리로서의 역할을 하는 정책의 영향 평가는 청년 주거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

 나. 추진근거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책

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청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확충’ 응답이 2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청년 주택 건설 강화’(22.0%), ‘청년에 특화된 

주거 공급을 위한 법제도 개선’(21.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30-34세 집단에서 ‘청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확충’ 응답이(26.2%) 가장 높게 나타

났다.

(단위: %)

25.7

22.0

21.3

15.7

10.4

4.9

26.1

22.7

19.7

18.8

6.1

6.7

24.9

19.5

24.3

14.7

12.0

4.8

26.2

23.8

19.9

13.7

13.1

3.3

(1) 청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확충

(2) 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청년주택 건설 강화

(3) 청년에 특화된 주거공급을위한 법제도개선

(4) 대학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지원강화

(5) 청년주택 공급가격제한 및 투명성확보

(6) 청년주택 건설 업체에 대한인센티브 지원

전체

만19-24세

만25-29세

만30-34세

그림 Ⅷ-14. 청년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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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추진내용

청년 세대의 주거는 자산을 축적하기 시작하는 연령대로서 성인 세대의 주거와는 다르

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몇 년전 집값 급등시기에 2030세대의 갭투자 열풍이라는 현상이 

있었으나 이는 청년 세대의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회에 첫 진출하는 연령대

인 청년의 주거는 편리한 실거주를 기준으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범용적인 주택정책과 차별화되는 청년 주거지원 정책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청년 

주거 지원 사업에 대한 주거 영향 평가를 통해 청년 세대의 삶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유도하

는 것이 정책을 통한 청년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라. 추진체계

주택 정책이나 청년 정책을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이 일반연구사업으로 수립하여 시행

한다.

 마.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청년 주거 지원 사업의 주거 영향 평가 
추진

2026년 600 -

2027년 600 -

2028년 600 -

※ 전략환경영향평가(계획 단계에서 실시)의 평균 소요예산인 6억을 기준으로 산정함

  

바.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관련

국정목표 추진전략 국정과제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4]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국정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3]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전략2]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
[국정63]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

* 출처: 대한민국정부(2025).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2025.9. 에서 국정목표별 과제목록표에서 관련 항목을 발췌함. p.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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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 주거를 위한 청년의 정책요구 실태조사 실시

가.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의 심층면담조사의 결과에서 나타나 있듯이 청년들은 주택 공급의 확대와 전월

세 비용 경감 등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알려진 정책의 확대를 원할 뿐 아니라 청년 세대 

내의 소득 격차, 사회경제적 배경 차이, 지역 격차 등의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청년들

의 요구가 각자의 배경에 따라 차별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나. 추진근거

주거 분야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에 대해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소득, 

공급, 전월세, 비용, 부합, 기준 등의 단어가 상대적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청년

들이 주택 공급 확대와 전월세 비용 경감 등 핵심 정책들이 필요에 대체로 부합한다고 

평가하면서도, 소득 기준의 모호성과 부모 배경에 따른 혜택 제약, 그리고 지역별 물가 

차이 등을 고려한 기준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Ⅷ-15.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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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진내용

청년정책의 주거 분야에서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은 소득, 가족, 지역 등의 배경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처해진 여건은 다른 정책욕구를 갖기 마련이

다. 이는 청년 주거 지원사업이 획일적으로 되어서는 안되며, 정책 시행 지역에 따라 청년

들의 정책욕구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실효적인 주거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년 주거에 대한 연령대별, 지역별, 소득별, 결혼유무별 등의 다양한 

배경에 따라 어떤 정책요구가 있는지 전국적인 조사를 통해 세분화된 실태분석을 시행하

여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라. 추진체계

청년 혹은 주택에 관한 정책연구를 하는 국책연구기관이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한다.

마.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안정적 주거를 위한 청년의 정책요구 
실태조사 시행

2026년 593 -
2027년 610 -
2028년 628 -

※ 2025년도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총사업비 29억 6천6백만원을 기준으로 청년 인구비례 및 물가상승류f을 감안
하여 연차별 산정함

  

바.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관련

국정목표 추진전략 국정과제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4]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국정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3]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전략2]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
[국정63]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

* 출처: 대한민국정부(2025).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2025.9. 에서 국정목표별 과제목록표에서 관련 항목을 발췌함. p.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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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의 전월세 주거 지원 정책의 다양성 확대

 가.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의 인식조사에서 청년들은 주거 분야 청년정책에서 전월세대출에 대한 금리 

인하 혹은 보전, 청년 주거급여 제도 마련, 1인 가구 주거 지원 등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밝히고 있다. 사회 초년생으로서 대부분 세입자로 주거를 유지할 때 드는 비용에 대한 

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의 전월세 지원자금의 확대 뿐만 아니라 별도의 지원 정책을 

다양하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추진근거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층의 전월세 등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월세자금대출에 대한 저금리 등 금융지원 확대’ 

응답이 2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청년대상의 주거급여 제도 신설’(24.2%), 

‘1인 가구 청년을 위한 지원정책 강화’(21.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30-34세 집단에서 ‘전월세자금대출에 대한 저금리 등 금융지원 확대’ 응답이

(33.0%)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단위: %)

26.3

24.2

21.5

14.1

13.9

24.2

22.7

24.5

15.2

13.3

21.6

28.1

20.4

15.3

14.7

33.0

21.7

19.6

11.9

13.7

(1) 전월세자금대출에대한 저금리 등 금융지원 확대

(2) 청년대상의주거급여 제도신설

(3) 1인가구 청년을 위한지원정책 강화

(4) 전월세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

(5) 최저주거기준 미달에 청년에 대한지원책강화

전체

만19-24세

만25-29세

만30-34세

그림 Ⅷ-16. 청년층의 전월세 등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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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추진내용

사회의 첫 출발을 하는 청년 세대가 부모동거유형의 아니라면 세대 분리가 이루어지고 

대개의 경우 전월세를 통해 주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는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임차비 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하여 왔고 이를 통해 어느정도 

청년들을 주거 안정에 기여해 온 것이 사실이다. 다만 지원 정책자금의 확충과 더불어 

청년 주거 급여나 1인 가구에 특화된 지원 사업 등 주거 지원 정책사업의 다양성을 모색한

다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상쇄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라. 추진체계

주거 지원 정책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가 주체가 되어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다양한 청년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를 운영한다.

 마.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청년의 전월세 주거 지원 정책의 다양성 
확대를 위한 정책협의회 운영

2026년 160 360

2027년 160 360

2028년 160 360

※ 정책협의 및 공청회 개최의 1회 평균소요예산을 광역 4천만원, 권역 1천 5백만원을 기준으로 분기별 시행을 고려하여 
산정함

  

바.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관련

국정목표 추진전략 국정과제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4]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국정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3]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전략2]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
[국정6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 출처: 대한민국정부(2025).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2025.9. 에서 국정목표별 과제목록표에서 관련 항목을 발췌함. p.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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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의 안전한 주택 거래 지원을 위한 모바일 앱 개발

 가.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사회문제가 되었던 전세사기 문제가 주로 다세대나 다가구 등 소형 주택에서 발생

하여 이를 주된 주거지로 삼고 있는 청년 세대들의 피해가 컸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여파로 본 연구의 인식조사에서도 청년들은 안전한 전월세 거래에 대한 필요성을 높다고 

밝히고 있다. 사기 거래를 회피할 뿐만 아니라 관련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한 대응과 

구제를 위한 온라인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스마트폰 세대인 청년들의 접근성을 높힐 

필요가 있다.

 나. 추진근거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취약계층 청년의 주거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세사기 및 허위 매물 등에 대한 감독 및 단속 강화’ 응답이 

3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20.4%), ‘대학가, 고시촌 등 청년 밀집 지역의 지역 환경 개선 추진’(16.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전세사기 및 허위 매물 등에 

대한 감독 및 단속 강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33.3%, 만25~29세: 39.2%, 

만30~34세: 42.0%).

(단위: %)

38.2

20.4

16.0

13.2

12.2

33.3

20.0

19.1

15.2

12.4

39.2

19.5

15.3

12.9

13.2

42.0

21.7

13.7

11.6

11.0

(1) 전세사기 및 허위 매물 등에대한 감독 및 단속 강화

(2)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한 공공임대주택공급 확대

(3) 대학가, 고시촌 등 청년 밀집 지역의 지역환경 개선 추진

(4) 열악한 주거환경(고시원, 반지하등) 개선을 위한 지원확대

(5) 청년 주택 공급을 위한 정부예산확충

전체

만19-24세

만25-29세

만30-34세

그림 Ⅷ-17. 취약계층 청년의 주거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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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추진내용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이 주거 마련을 위한 전월세 계약 과정은 생소할 수 밖에 

없고 이를 악용한 전세 사기 등에 대처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기본적으로 거래 절차나 

법적 보호에 대한 지식과 이를 도와주는 서비스와 함께 전세 사기 등 피해를 당한 경우 

이를 신고하고 대처방법을 알려주는 상시 기능이 있다면 청년의 안전한 주택 거래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청년의 주택 거래 과정을 지원하고, 피해를 신고하고 도울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활용한다면 청년 주거 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 추진체계

청년 지원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에서 앱 개발 예산을 확보하

여 시행한다.

 마.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청년의 안전한 주택 거래 지원을 위한 
모바일 앱 개발

2026년 100 -

2027년 70 -

2028년 50 -

※ 주택 거래 모바일 앱 개발에서 고급/플랫폼형(전자계약, 금융연계, 추천 알고리즘 등) 외주개발비 10억을 기준으로 
개발 이후 유지보수 예산을 고려하여 연차별 산정함

  

바.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관련

국정목표 추진전략 국정과제

[3]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전략3] 협력과 상생의 공정경제 [국정64]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4]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국정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 출처: 대한민국정부(2025).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2025.9. 에서 국정목표별 과제목록표에서 관련 항목을 발췌함. p.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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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한 중장기 주거 지원 로드맵 수립

 가. 필요성 및 목적

정부정책에서 지역균형발전이 중요한 아젠다로서 다뤄지고 있는 것은 지역간 격차 즉,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우려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 이를 해소해야 하는 것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지역 거주 혹은 지역 대학졸업 청년들의 상대적 소외감은 대개의 청년정책이 

수도권 거주 청년을 기본 모델로 상정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이를 위한 특화된 지역 주거 지원 정책의 

비전과 세부과제 마련이 필요하다.

 나. 추진근거

전체 청년(N=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 친화적 주택의 보급을 위해 필요한 정책

에 대해 조사한 결과, ‘수도권 이외 지방 정착 및 주거에 대한 지원 확대’ 응답이 37.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청년 친화적 주택 보급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거지원 

플랫폼 구축’(23.8%), ‘청년 친화적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예산 확대’(14.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수도권 이외 지방 정착 및 

주거에 대한 지원 확대’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만19~24세: 33.0%, 만25~29세: 37.1%, 

만30~34세: 40.8%).

(단위: %)

37.0

23.8

14.9

13.6

10.7

33.0

22.7

13.9

16.7

13.6

37.1

26.0

16.5

12.3

8.1

40.8

22.6

14.3

11.9

10.4

(1) 수도권 이외 지방 정착 및 주거에대한 지원 확대

(2) 청년 친화적 주택 보급의접근성향상을위한 주거지원플랫폼구축

(3) 청년 친화적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정부예산 확대

(4) 청년 친화적 주택 모델 개발에 청년참여 확대

(5) 청년 공유주택 건설활성화지원

전체

만19-24세

만25-29세

만30-34세

그림 Ⅷ-18. 청년 친화적 주택의 보급을 위해 필요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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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추진내용

각 지역의 청년들이 학교를 졸업한 이후 일자리 여건이 좋은 서울과 수도권으로 이용하

는 것은 지역의 인구유출과 지역소멸로 이어지고 이와 같은 현상이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

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청년의 지역 정착은 단기적 대책이나 몇가지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전국 각 지역의 대학에서 

졸업한 청년들이 해당 지역에 정착하지 않는 문제를 개인적 사안 혹은 지역의 알아서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치부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 수준에서 청년의 지역 정착과 

이를 위한 주거 지원정책의 구체적인 비전과 연차별 추진과제 및 소요예산 등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여 이에 터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추진체계

청년정책을 주관하는 국무조정실과 주택정책을 맡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중장

기 로드맵 수립을 추진하고 관련 국책연구기관에 용역사업을 시행한다.

 마.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한 중장기 주거 
지원 로드맵 수립

2026년 200 -
2027년 200 -
2028년 200 -

※ 2025년에 추진 중인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의 총용역사업비 2억원을 기준으로 산정함

  

바.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관련

국정목표 추진전략 국정과제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4]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국정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3]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전략1]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국정49] 5극3특과 중소도시 균형
성장

* 출처: 대한민국정부(2025).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2025.9. 에서 국정목표별 과제목록표에서 관련 항목을 발췌함. p.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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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4 청년정책의 교육분야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 지역-산업기반 미래 첨단직무 캠퍼스 구축

 가. 필요성 및 목적

수도권-비수도권 간 취업･교육 기회 격차와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는 서로 연관된 

현상이다. 본 정책은 청년 고용정책인 산･학･연･관 간 협력을 통한 첨단산업 분야의 맞춤

형 직무교육 확대의 연장선에서 현장중심-대학 연계 교육모델을 비수도권 지역의 미래 

첨단산업(AI, 반도체, 바이오 등)과 접목시키는 것으로, 산업의 성장과 지역 불균형 해소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나. 추진근거

본 조사에 참여한 청년 4명 중 1명 이상(29.9%)이 교육-일자리 연계를 위해 가장 필요

한 정책으로 “산·학·연·관 간 협력을 통한 첨단산업 분야의 맞춤형 직무교육 확대”를 

선택했다. 이 정책의 효과에 대한 기대는 19~24세(27.0%), 25~29세(29.6%), 30~34세

(33.0%)로, 연령이 높을수록 더 높았다. 

(단위: %)

29.9

27.0

11.9

10.8

10.8

9.6

27.0

29.7

10.9

11.8

9.7

10.9

29.6

28.7

10.5

10.5

11.7

9.0

33.0

22.6

14.3

10.1

11.0

8.9

(1) 산·학·연·관간 협력을 통한첨단산업 분야의 맞춤형 직무교육확대

(2) 대학생 및 청년층의진로탐색 교육과정에대한 학점제확대

(3) 고졸 취업에 대한 인센티브확대 및 지원 강화

(4) 고졸 청년의 취업을활성화하기위한 현장실습강화

(5) 대학에서의기업 연계 계약학과확대

(6) 군 복무 중 청년의 진로 준비를 위한 지원프로그램 강화

전체

만19-24세

만25-29세

만30-34세

그림 Ⅷ-19. 교육-일자리 연계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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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추진내용

권역별 산단과 지역대학의 컨소시엄을 통해 기술교육･직무훈련･취업이 연계된 캠퍼스 

기반 실무트랙을 운영한다. 이 컨소시엄의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과목의 50% 이상

은 실무 프로젝트로 운영하고 4개월 이상 산업현장 인턴십을 의무화 하는 등의 필수 운영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기업과 정부의 협업을 통해 학부별로 AI/반도체/의료 분야의 

전문가들을 맞춤 멘토로 초빙, 취업박람회･현장멘토링 정례화, 성과평가 후 취업･정착까

지 코칭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라. 추진체계

전체 사업은 산업부(산업캠퍼스 선정･산단 협의체 구성, 사업 총괄), 교육부(교육과정･
대학 모집 담당), 지자체(현장 매칭･일자리 연계 담당) 3중 거버넌스 구조로 구성한다. 

 마.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캠퍼스 공간조성 및 기술확충
인턴십 멘토 운영비

2026년 160,000 40,000

2027년 164,816 41,204

2028년 168,777 42,444

※ 대학 RISE(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사업 및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교당 15억원)의 연간예산을 기준으로 
사업 규모와 연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산정함

  

바.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관련

국정목표 추진전략 국정과제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7]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 [국정99]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4]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국정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 출처: 대한민국정부(2025).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2025.9. 에서 국정목표별 과제목록표에서 관련 항목을 발췌함. p.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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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 바우처 및 AI 진로설계 플랫폼 구축 

 가. 필요성 및 목적

저소득･비수도권 청년들의 40% 이상이 “내 경력에 딱 맞는 전생애 학습 지원 체계”의 

부재를 지적하는 등, 청년들이 경험하는 학습･직업 경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다. 디지털･AI 전환 가속, 경험 격차 심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청년 각자의 경로, 잠재력, 

욕구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춘 유연화된 진로･경력 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나. 추진근거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정책요구 조사 중 대학 원격교육 지원강화 및 질적 향상에 대한 

수요는 24세 이하 그룹에서 29.4%로 높았다. 청년 대상 면담 조사에서도 청년 중 10명 

중 4~5명은 온라인을 통한 자기주도적 진로 설계 지원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단위: %)

24.4

22.1

21.9

19.8

11.8

29.4

21.2

21.2

17.6

10.6

22.2

23.1

21.3

20.7

12.9

21.7

22.0

23.2

21.1

11.9

(1) 대학 원격교육 지원강화 및 질적 향상

(2) 취업-학점 연계 교육과정확대

(3) 원격교육을통한 취업 기회확대

(4) 신산업 및 핵심기술맞춤형교육 제공

(5) 온라인 지식공유시스템(K-MOOC) 확대

전체

만19-24세

만25-29세

만30-34세

그림 Ⅷ-20. 온택트(온라인 중심) 교육 기반 구축에 있어 필요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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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추진내용

AI 기반 진로설계 플랫폼을 구축하여 개인의 학력･관심분야･경험수준이나 목표를 AI가 

진단하고, 이에 기반한 맞춤교육과 직업 큐레이션을 제공한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최대 1인당 100만원, 최대 10만명 규모의 바우처를 지원한다. 바우처를 통해 개별 청년들

이 받은 교육의 내용과 성취도 데이터는 AI 플랫폼을 통해 취합되어 성장이력으로 저장/관

리된다. 

 라. 추진체계

교육부에서 예산과 사업을 총괄하며 교육 바우처와 플랫폼 구축을 담당한다. 고용노동

부에서 취창업 DB와의 연계를, 평생교육진흥원과 지자체는 오프라인의 학습 거점을 제공

하며, 청년패널 크루(정책참여단), 온라인 멘토단, 산업계 자문그룹이 플랫폼 내 상시 참여

하며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환류 정보를 제공한다.

 마.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플랫폼 구축, 시범 운영 2026년 26,200 -

바우처 및 플랫폼 운영
2027년 26,989 -

2028년 27,801 -

※ 2024년 평생교육바우처 사업의 연간 예산 262억원을 참고하고 연간 물가상승율을 감안해 산정함.

   

바.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관련

국정목표 추진전략 국정과제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4]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국정92] 인구 변동, 디지털 변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대전환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4]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국정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 출처: 대한민국정부(2025).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2025.9. 에서 국정목표별 과제목록표에서 관련 항목을 발췌함. p.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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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청년 이동학습권 보장

 가. 필요성 및 목적

거주지와 무관하게, 전국의 청년이 본인에게 필요한 지역･기관･산업 현장을 이동하며 

온･오프라인 수강, 현장실습, 프로젝트･스타트업 실전경험까지 포괄적으로 누릴 수 있도

록 바우처와 인정시스템을 결합한 이동학습권 제도 및 차세대 평가･인증체계를 도입한다.

 나. 추진근거

청년대상 면담조사에서 비수도권 거주 청년의 30~40%가 교육 편중과 교육 정보 및 

현장경험 기회 자체의 지역간 불균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지방･비수도권･
직업전환 청년들은 교육 관련 네트워크의 결핍과 직업계고에서 대학으로, 그리고 대학에

서 직업교육기관간의 물리적 거리를 포함한 연계성의 부족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이고 직접

적인 어려움을 언급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교육/채용 박람회나 취업 지원 사업만으로는 

비수도권 지역 청년들과 수도권 지역간의 실질적인 도전과 성장기회의 격차 해소에 근본 

한계가 존재한다.

 다. 추진내용

전국 단위의 ‘이동학습 바우처’제도를 운영한다. 이 바우처는 특히 지방･사회적약자에

게 가점을 부여하여 배정되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바우처의 지원 내용은 이동(교

통, 숙박, 식사)･수강･실습･캠프･인턴십 경비를 포괄함으로써 비수도권 지역 청년들의 

실질적 교육 기회를 보장하도록 한다. 또한 ‘지역 연계 혼합학습 학점제’를 도입하여 타지

역에서 수강 및 실습한 학점과 현장실습을 포괄하는 포트폴리오 DB를 구축하여 개별 

청년들에게 제공한다. 이 DB는 학점･이수경력･경험･역량 모두 공식적으로 누적되고 호환

되며 인정되는 통합 직업교육 플랫폼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이동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비수도권 청년, 사회적약자, 비정규경로(직업학교-이직-복수취업-취창업 등) 

청년들에게 필요한 교육 지원이 제공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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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추진체계

교육부가 정책 및 예산을 총괄하고 고용노동부(직업교육/인턴십 연계), 지방자치단체

(지역 캠퍼스/기관･교통･숙박 연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정책환류･자문)의 협력을 통해 

운영한다.

 마.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이동학습바우처, 현장실습 인턴십 지원, 
학점인정 포트폴리오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등

2026년 17,360 -

2027년 22,353 -

2028년 27,631 -

※ 2024년 교육급여 바우처 사업의 고등학생 1인당 예산 768천원을 참고하여 청년 1인당 868천원 예산으로 첫해 
2만명 지원, 매년 5천명 씩 증원을 전제로 물가상승율을 고려해 산정함.

  

바.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관련

국정목표 추진전략 국정과제

[3]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전략1]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국정55]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4]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국정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 출처: 대한민국정부(2025).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2025.9. 에서 국정목표별 과제목록표에서 관련 항목을 발췌함. p.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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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취약･저경험 청년 진로･생활 통합 동행코치 시스템 구축 

 가. 필요성 및 목적

고졸, 비진학, 저소득, 1인 가구 등 복합 위험군에서 정책정보에 대한 인지도, 진로설계 

및 취업준비수준, 생활적응수준, 심리상담에 대한 결핍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면담 

조사 결과, 단순한 복지나 교육 지원이라는 접근 방식으로는 안정적인 취업이나 사회적응

이 힘들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나. 추진근거

취약계층 청년 정책에 대한 수요는 특히 비수도권 읍면지역 거주 청년, 저소득･비경제

활동 청년 그룹에서 높았으며, 청년들은 단기적이거나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 

정책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면접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단순 학습이나 진로상담을 넘어 생활적응과 정서 코칭 및 현장매칭까지 

제공하는 가이드에 대한 요구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다. 추진내용

상담전문인력이 진로+생활+정서+복지를 연계하여 지원 대상자 개인별로 지속적인 모

니터링과 관리를 하는 (가칭)‘전담 동행코치’제도를 신설한다. 또한 기업현장, 복지관, 

청년센터, 온라인 상담 등을 연계한 현장-온라인 혼합형 진로 지원 시스템을 구성하여 

이를 통해 위기 청년의 발견-생활상담-학업 및 직업 상담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한다. 

정책 대상자로는 우선 취약 그룹 청년들을 선발하고 전담동행코치 풀(pool)을 구성, 지역

별 연계기관(복지관, 기업, 시민단체 등)과 통합하여 운영한다. 동행결과 및 성과 피드백은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고 결과를 환류하여 정책을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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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추진체계

보건복지부(생활복지), 교육부(진로연계), 지자체(지역 관리/실행)가 코치 인력풀･복합

지원센터를 공동 추진하고, 동행코치(공인상담사), 기업･공공기관 연계 현장형 멘토, 지역

사회 복지관 등이 파트너로 참여한다. 

 마.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코치 및 운영비

2026년 800,000 -

2027년 824,080 -

2028년 848,885 -

※ 2024년도 ‘청년도전지원’ 사업의 연간 예산 709억원을 기준으로 연간 물가상승율을 감안해 산정함

  

바.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관련

국정목표 추진전략 국정과제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7]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
[국정101]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4]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국정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 출처: 대한민국정부(2025).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2025.9. 에서 국정목표별 과제목록표에서 관련 항목을 발췌함. p.9-13



364 |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을 활용한 청년정책 진단 연구

 디지털･AI 교육격차 해소 및 미래형 온라인 학습인프라 구축

 가. 필요성 및 목적

스마트교육･AI 전환 시대에 비수도권, 저소득, 소외 계층 청년들은 AI･디지털 기초역

량, 창의 융합교육, 메타버스･빅데이터 등의 미래역량교육 기회에서 구조적 불이익을 겪고 

있다. 또한 대다수 온라인 교육플랫폼이 수도권･고소득경향 대상 위주로 편향되고, 오프라

인(학원･고가교육) 활용이 어려운 계층의 학습결손이 심화되고 있다. 

 나. 추진근거

‘청년에게 고른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냐는 본 연구의 설문조

사 결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 강화’가 21.2%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에도 ‘수도권 이외의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대학교육 지원’이 15.1%로 3위를 차지했

다. 

(단위: %)

23.7

21.2

15.1

14.8

12.8

12.4

25.8

18.2

13.3

17.6

12.7

12.4

25.1

23.7

10.8

13.5

14.4

12.6

20.2

21.7

21.1

13.4

11.3

12.2

(1) 장학금 및 평생교육바우처확대

(2) 지역인재 육성을위한 정책강화

(3) 수도권 이외의 지역인재 육성을위한 대학교육지원

(4) 취업준비 등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대학교육 지원

(5) 저소득 취약계층대학생의교육비부담 완화

(6) 직업교육 및 전문대학 활성화 지원

전체

만19-24세

만25-29세

만30-34세

그림 Ⅷ-21. 청년에게 고른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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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진내용

전국 단위 ‘(가칭)공공 디지털러닝 허브’를 신설하여 AI･코딩, 데이터분석, 디지털콘텐

츠･디자인, 메타버스･클라우드 실습 공간 및 VOD, 문제은행, 온라인 실시간 강의 패키지

를 제공한다. 본 패키지에 대한 읍면･저소득･소수계층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학습 바우처를 연간 최대 10만 명에게 지급하고 자유롭게 코스를 선택하거나 교육 내용의 

등급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한다. 위 허브에서는 장기적 실습만이 아니라 단기간에 집중적으

로 온라인과 지역 실습을 병행하는 ‘디지털 트레이닝 캠프’를 운영하여 AI･데이터 분석 

실습 프로젝트, 창의융합 챌린지 등의 실습기회를 제공한다.

 라. 추진체계

교육부가 국가 디지털러닝 허브를 총괄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프라 및 기술 지원

을 담당하며, 평생교육진흥원, 지자체에서는 공공 공부방･온라인 실습실의 설치와 운영을 

분담한다. 대학･공공기관･온라인 플랫폼기업 컨소시엄 매칭을 통해 멀티 캠퍼스 운영 

조직을 구성한다. 

 마.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플랫폼,콘텐츠 구축 운영
바우처, 튜터 사업 운영

2026년 99,000 11,000
2027년 101,980 11,331
2028년 116,722 11,672

※ 교육부의 초중등학교 디지털인프라 개선 사업 예산 규모(963억원)를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9:1 비율로 설정, 연간물가상승율을 
고려하여 연도별 예산 산정

  

바.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관련

국정목표 추진전략 국정과제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7]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
[국정101]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7]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
[국정99]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 출처: 대한민국정부(2025).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2025.9. 에서 국정목표별 과제목록표에서 관련 항목을 발췌함. p.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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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5 청년정책의 복지･문화분야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 청년 맞춤형 심리･정서 건강 클리닉 네트워크 구축 

 가. 필요성 및 목적

코로나19 이후 청년들의 정신적 스트레스, 불안･우울･무기력 등 정서적 위기와 고립감 

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1인 가구･취약･비수도권 거주 청년그룹에서 우울･불안 지표, 

자살 충동 경험 비율이 전국 평균의 1.3~2배로, 전문 치료-예방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상담 서비스를 벗어난 보다 포괄적인 정신건강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나. 추진근거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 건강증진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정책 수요 조사 결과, 청년의 

34.1%가 ‘청년을 위한 맞춤형 신체･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심층면접 조사 결과, 청년들은 진로･관계･가족･경제 고민에 대한 상담을 한 곳에서 원스톱

으로 제공받기를 원했다. 

(단위: %)

34.1

21.3

19.0

16.3

9.3

36.4

21.8

14.2

18.2

9.4

33.8

20.1

21.6

15.6

9.0

32.1

22.0

21.1

15.2

9.5

(1) 청년을 위한 맞춤형신체·정신건강 서비스제공

(2) 신체건강 관리 프로그램및 시설 확충

(3) 청년의 정신건강에대한 심리상담프로그램 확대

(4) 지역사회 내 스포츠및 건강 관리 시설 확충

(5) 약물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강화

전체

만19-24세

만25-29세

만30-34세

그림 Ⅷ-22. 청년 건강증진 정책에서 필요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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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진내용

권역별로 오프라인 상담과 24시간 온라인 상담을 병행하는‘(가칭)청년 마음 건강클리

닉’을 구축하여 간이정신진단･기질성격검사 기반으로 위험도를 분류(일반군, 임상군, 위

기군 등) 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진단결과 위기군, 사회배려 청년(고립ㆍ워크아웃

군 등)이 발굴되면 실시간 위기개입을 위해 패스트트랙으로 진료 대기를 최소화하고 우선

적으로 지원한다. 

  

 라. 추진체계

보건복지부에서 예산과 표준 매뉴얼을 담당하고, 각 지자체에서 조직을 운영한다. 정신

건강진흥센터, 지역대학상담소, 청년민간네트워크 등 다기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인력과 

서비스 질 관리를 담당한다. 

 마.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센터조성, 온라인클리닉, 인력, 

바우처, 교육 및 평가

2026년 154,000 66,000

2027년 158,635 67,987

2028년 163,410 70,033

※ 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심리상담바우처)의 연간예산인 약 2,255억원을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7:3 
비율로 연간 물가상승율을 고려하여 산출

  

바.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관련

국정목표 추진전략 국정과제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4]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국정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1]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국정75]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 출처: 대한민국정부(2025).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2025.9. 에서 국정목표별 과제목록표에서 관련 항목을 발췌함. p.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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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문화·예술 자원봉사 허브 구축 

 가. 필요성 및 목적

청년 세대의 사회참여, 공공기여, 자원봉사 활동 비중은 매년 소폭 증가하지만, 지역사

회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접목한 성공적 융합모델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코로나 이후 

청년의 문화예술기반 메이커(프로젝트), 돌봄, 생태, 교육, 도시재생 등 공공참여 활동 

수요 및 기대 효과가 현저히 증가했지만 많은 청년들이 참여 경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나. 추진근거

본 연구의 청년 문화활동 정책에 대한 수요 조사 결과, 청년 창업 지원 확대나 청년예술

가 및 창작자 지원 확대 등, 청년이 직접 설계하고 운영･참여하는 지역사회 참여 및 문화예

술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들이 높았다. 심층 면담을 통해서는 ‘딱딱한 행정형･지시형 

봉사’ 대신, 문화기획, 예술활동, 시민문화교육, 문화의 디지털혁신 등 창의적 지역 참여 

활동에 대한 수요가 발견되었다. 이는 기존의 사회봉사와는 다른 문화활동과 지역 참여에 

대한 청년들의 욕구를 보여주었다.

 다. 추진내용

전국･광역･기초단위 ‘청년 문화예술 자원봉사 허브’를 설치, 문화예술(공연, 전시, 미디

어, 디자인, 메이커, 영화 등) 기반 사회공헌프로젝트, 시민교육, 돌봄, 디지털멘토, 생태보

전 등 다양한 참여활동의 경로를 제공한다. 또한 청년기획단, 예술가, 디자이너, IT멘토, 

시민교육가, 생활코치 등 다중전문가 그룹이 주기적으로 청년 참여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을 지원한다. 참여 청년들에게는 ‘청년사회공헌 크레딧’을 부여하고, 봉사시간 및 

성과 포트폴리오를 제공, 이를 바탕으로 청년 예비사회적기업･창작팀 인큐베이팅, 사회적

경제 조직 등을 통해 사회진입의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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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추진체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업과 예산을 총괄하되, 행정안전부는 사회 봉사와 공헌 활동의 

관리를 담당하고, 지자체는 사업의 운영을 지원하며, 전국 예술문화센터, 지역 NPO/사회

적경제 조직, 디지털플랫폼기업 컨소시엄을 통해 운영을 지원한다. 청년문화보드, 봉사활

동 모니터링팀, 성과 DB･리더/참가자 커뮤니티 지원,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성과평가와 

피드백을 제공한다.

 마.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허브 인프라, 프로젝트 공모, 전문가, 

인증, 시상 등

2026년 6,150 -

2027년 6,335 -

2028년 6,526 -

※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년도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의 예산인 61.5억원을 참고하여 연간 물가상승율을 고려하여 
산정함.

  

바.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관련

국정목표 추진전략 국정과제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4]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국정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8] 함께 누리는 창의적 문화국가
[국정105] 자유로운 예술 창작 환경 
조성

* 출처: 대한민국정부(2025).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2025.9. 에서 국정목표별 과제목록표에서 관련 항목을 발췌함. p.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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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문화 재생을 위한 유스컬처랩 구축

 가. 필요성 및 목적

청년들의 문화참여 욕구는 지역과 상관없이 높은 반면, 실제 참여율은 수도권과 비수도

권 간의 격차가 뚜렷했다. 또한 기존의 축제나 일회성 행사 위주의 청년 문화사업은 청년 

기획자나 참여자의 구조적 성장경로(기획-운영-직업화-창업)를 제공하지 못했다. 따라서 

문화사업 기획, 멘토링, 전시･축제, 창업, 브랜딩까지 연계된 통합 패키지 접근을 통해 

청년들의 장기적인 문화 참여를 통한 문화적 역량의 성장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나. 추진근거

청년들의 문화 활동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한 조사 결과, ‘청년 문화 콘텐츠 교육･인턴

십･창업 등에 대한 지원 확대’ 응답이 2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문화 및 

예술 콘텐츠 제작 펀드(자금) 조성’(22.9%), ‘청년예술가와 청년창작자 지원 확대’(19.4%) 

등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지역 청년예술기획자 인큐베이팅 사업(지자체의 문화재생

센터) 등이 운영되면서 관련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인적･물적 기반이 형성되어 정책의 

정착 가능성도 높이 평가된다.

(단위: %)

28.5

22.9

19.4

17.5

11.7

26.1

28.2

19.1

17.9

8.8

31.1

19.8

19.2

18.3

11.7

28.3

20.8

19.9

16.4

14.6

(1) 청년 문화 콘텐츠 교육·인턴십·창업 등에 대한지원 확대

(2) 문화 및 예술 콘텐츠 제작 펀드(자금) 조성

(3) 청년예술가와 청년창작자지원 확대

(4) 산·학·연·관간 연계를 통한젊은 문화인재육성

(5) 청년작가 및 예비창작자를위한 창작교육및 전시·공연 지원

전체

만19-24세

만25-29세

만30-34세

그림 Ⅷ-23. 청년들의 문화 활동의 위해 필요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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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추진내용

폐교나 노후 건물, 혹은 공공시설을 리노베이션하여 지역특화형 ‘유스컬처랩’을 조성하

고 이 공간을 이용하여 메이커･공연･전시･방송･콘텐츠 제작을 병행한다. 지자체에서는 

청년 문화기획 프로젝트를 공모하고 지원하며, 예술･기술･디자인 창작을 결합하여 지역축

제와 연계하는 등 지역사회와 청년문화활동을 융합하여 운영한다.

 라. 추진체계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자체의 문화기획부서에서 사업을 총괄하되, 생활문화협동조합, 청

년예술단체, 메이커스페이스 네트워크 등의 참여를 통해 지역･직업별 멘토풀, 입주기획

단, 청년예술지도 시스템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마.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공간조성 및 장비 구입

2026년 11,200 4,800

인력, 프로그램 워크숍 운영 2027년 11,537

2028년 11,884 5,093

※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분야 창업인큐베이팅 사업 조성 예산 160억원(2022년 기준)을 참고하여 예산 산정, 물가상
승율을 고려하여 산출.

  

바.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관련

국정목표 추진전략 국정과제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4]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국정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3]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전략1]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국정55]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 출처: 대한민국정부(2025).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2025.9. 에서 국정목표별 과제목록표에서 관련 항목을 발췌함. p.9-13



372 |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을 활용한 청년정책 진단 연구

 청년 개인별 복지지원 통합플랫폼 ‘ONE 복지허브’ 구축 

 가. 필요성 및 목적

청년들을 위한 복지 지원프로그램들이 주거, 건강, 생활비, 심리, 고용등의 영역에 따라

서 부처나 기관별로 나뉘어 운영됨으로써 지원이 단절되거나 누락되는 등의 사례가 다발

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복합 취약군(저소득+가족+고립 등)은 여러 서비스 누락, 행정

장벽･서류과정･정보검색 어려움에 따른 2차적 소외와 정책불신이 심각한 상황이다. 그 

결과, 청년들의 복지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오히려 청년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아이러니

가 발생한다. 청년복지 지원정책에 있어‘신청주의’에서 벗어난 접근이 시급하다.

 나. 추진근거

복지플랫폼 복지로의 서비스 분석 결과, 2023년 기준 전체 22개 부처의 371개 복지서

비스 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것은 16%에 불과하며, 나머지 106개 사업은 행정복지센터 

등을 직접 방문해야만 신청이 가능했다(이용석, 2023). 청년주거지원사업의 경우, 2022

년부터 2024년까지 신청자 49만 5천 명 중 33.1%만이 선정되었다(전민경, 2024). 본 

연구의 심층면접 조사 결과에서도 복지서비스 신청과정에서 지연이나 좌절 경험이 언급되

었다. 이는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 중심의 신청주의적 사업 운영의 결과로, 개별 청년

을 중심으로 통합 복지 지원을 제공하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청년들이 

알아내서 신청해야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별 청년에 대한 DB를 바탕으로 AI 등을 

통해 그 청년에 해당하는 복지 지원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추천하고 단계별로 안내하거나, 

혹은 처음부터 원스톱으로 신청하고 지급하는 방식의 추진이 필요하다.

 다. 추진내용

본 정책의 핵심은 복지지원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청절차를 단일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모바일과 웹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가칭) ONE 복지허브’ 포털을 

구축, 청년들의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복지/문화/건강 

패키지를 자동 추천하고 신청 없이도 지원 가능 여부를 평가해서 결과까지 공개하는 시스

템을 구축한다. 즉, 청년들이 원클릭으로 신청→심사→지급→피드백까지 받을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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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또한 오프라인 복지관/상담센터 데이터와 연계하여 구축된 DB를 통해 실시간 수급/

미수급/중복 위험을 관리하고 개인별 이력에 맞추어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추진체계

보건복지부에서 ONE 복지허브 플랫폼 구축과 운영을 총괄하며, 지자체는 복지정책의 

전달을 담당한다. 전국 복지관과 청년 패널을 통해 운영 현황을 점검한다. 각 복지협회･산
하기관과 자동 연동되는, 원클릭 DB를 공유함으로써 개별 청년의 복지지원이 입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

 마.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플랫폼 구축 및 DB연동

2026년 50,000 -

플랫폼 추가 구축 

및 서비스 운영
2027년 51,505

서비스 운영 2028년 11,000

※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예산(5년간 약 1200억원)과 올해 운영예산 108억원을 참고하고, 
연간 물가상승율을 고려하여 산출

  

바.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관련

국정목표 추진전략 국정과제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2] 내 삶을 돌보는 복지
[국정78]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4]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국정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 출처: 대한민국정부(2025).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2025.9. 에서 국정목표별 과제목록표에서 관련 항목을 발췌함. p.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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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생활기술성장센터 프로그램 사업 운영  

 가. 필요성 및 목적

취준생･이직자･1인 가구 그룹의 청년들은 재정관리, 식생활, 주거안전, 비상사태 대응 

등의 일상생활 기술이 취약해서 사회진입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들 그룹에는 

단순히 직업교육이나 진로 상담만이 아니라, 실생활에 필요한 구체적 생활 능력을 실습할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본 사업은 체험을 통한 생활역량의 습득을 통해 청년들의 생활력과 

사회진입에 필수적인 심리적 자산을 제공하기 위한 자립지원 프로그램이다.

 나. 추진근거

본 연구의 청년 심층면접 조사 결과, 인생 첫 독립 생활에 대한 두려움이나 실생활 

코칭･멘토링에 대한 수요, 여러 가지 국면에서의 실패나 재정위기에 대한 대응력 체험에 

대한 수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1인 가구 청년이나 고졸 청년 등의 그룹에서는 

가계부 쓰기부터 비상금･보험 관리, 건강･영양관리, 안전･위기대응 등 실제 일상 견인 

자립훈련에 대한 수요가 명확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추진내용

지역단위의 (가칭)‘청년생활기술성장센터’를 설치하고 여기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개인

의 예산관리, 소비･저축 습관, 대출･빚관리 전략, 식단 및 생활건강 코칭, 주거관리(청소/

방재), 사회초년생 법률기초 등을 통합적으로 교육한다. 청년들의 특성에 맞춰 초기상담을 

통해 교육의 내용과 진도를 설계하고, 체험 학습과 성과를 분석하여 추가 교육으로 이어지

는 1:1 맞춤 플랜을 구성, 운영한다. 본 프로그램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들에게는 (가칭)‘청년 독립 인증’수료증을 발급하거나, ‘자립마일리지 제도’등

을 통해 실습･성과 적립 후 마일리지를 통한 포상이나 실제 일자리･임대 등에서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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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추진체계

교육부가 센터의 설립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총괄하며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현장 운영을 지원한다. 교육실습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사회적기업･생활

금융회사 등의 다기관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 생활코치･금융상담

가･사회진입 코치 등 멀티전문가를 영입하고 지역별 자립 지원단을 운영한다.

 마.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센터, 실습, 멘토링, 마일리지

2026년 11,000 -

2027년 11,331 -

2028년 11,672 -

※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자립생활기술훈련 사업 예산을 참고하되, 기존 청년교육훈련 인프라를 고려하여 
예산규모 추정, 연간 물가상승율을 고려하여 산출

  

바.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관련

국정목표 추진전략 국정과제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7]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
[국정100]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4]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국정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 출처: 대한민국정부(2025).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2025.9. 에서 국정목표별 과제목록표에서 관련 항목을 발췌함. p.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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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6 청년정책의 참여･권리분야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 디지털･데이터 시대 청년 권리보호 및 정보주권 강화

 가. 필요성 및 목적

디지털･플랫폼 사회에서 청년은 데이터 주권과 사적 정보권,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편

향, 디지털 폭력(사이버불링･허위정보･사칭) 등 다중위험에 노출된다. 저소득, 여성, 지방 

청년 등 취약그룹 청년들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온라인 피해시 권리 구제의 경로도 제한되

어 있다. 따라서 청년세대를 수동적 소비자로 간주하는 단기적 보호정책에서 벗어나 능동

적 권리행사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나. 추진근거

각 지자체 2030 청년위원회 혹은 자문단의 정책 제언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청년 주도의 

디지털 권리침해 실태 점검, 청년 우선 디지털 안전망, 알권리(개인정보 처리내역, 삭제 요청)

에 대한 교육과 신청을 통합한 서비스 ’, ‘피해 구제 신속 트랙과 실명제 강화, 사고 이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정책이 주로 제안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추진내용

전국에 ‘청년 디지털 권리 헬프데스크(가칭)’를 설치, 365일 채팅/콜센터를 통해 .즉각

적인 침해 피해 상황에 대한 실명･익명 신고 및 구제, 지원금 지급, 삭제･복원을 위한 

집단분쟁조정 지원 시스템을 운영한다. 디지털 권리교육 및 피해구제 분쟁심의위원회를 

상설화하여 데이터 유출 시 신고와 구제 절차에 대한 진입장벽을 최소화한다. ‘잊혀질 

권리 및 정보 삭제권’의 법제화 및 서비스를 현행 24세에서 29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플랫폼(포털･SNS･게임･이커머스･금융 등)과의 협약을 통해 피해시 보상규정 표준화

하여 권리 구제를 효율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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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책주관하고 예산을 배정한다. 개인정보위원회는 법제도의 

개정과 심의 및 조정을 담당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법무부는 분쟁과 구제를 담당

한다. 민간 플랫폼협회와 청년패널네트워크, 자원봉사 청년사무국은 공동 협의체를 구성

하여 본 사업을 실행한다. 

 마.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헬프데스크 설치 운영, 

전문인력, 교육･홍보

2026년 9,000 -

2027년 9,271 -

2028년 9,550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립준비청년디지털진로지원 사업 예산(10.4억원)과 행안부의 디지털 서비스 개방 사업 예산
(103억원)을 참고하여 예산 산출, 연간 물가상승율 반영

  

   바.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관련

국정목표 추진전략 국정과제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4]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국정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2] 내 삶을 돌보는 복지
[국정77]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 출처: 대한민국정부(2025).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2025.9. 에서 국정목표별 과제목록표에서 관련 항목을 발췌함. p.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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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오프 융합 청년정책시민의회 설치

 가. 필요성 및 목적

청년기본법(제7조)과 청년참여 활성화(제6장 정책참조) 권고에도 불구, 실제 청년 대표

기구의 대표성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이나 청년들의 정책참여효과에 대한 체감도는 낮은 

상황이다. 이에 각 지역청년들의 참여를 통해 청년참여기구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

 나. 추진근거

본 연구의 정책수요 조사결과, ‘중앙 및 지자체의 청년참여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기능 

강화’가 28.9%로 가장 높은 등, 청년참여기구의 대표성 결여에 대한 지적은 반복되어 

왔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조직적 기반 확충이 요구된다.

(단위: %)

28.9

26.6

23.0

16.4

5.1

30.6

25.2

23.3

15.5

5.5

27.2

28.4

24.9

14.4

5.1

28.9

26.2

20.8

19.3

4.8

(1) 중앙 및 지자체의 청년참여위원회의 실효성 있는기능 강화

(2) 청년인재에대한 정보 풀 확대 및 활용

(3) 청년지원기관 및 청년단체예산 지원 확대

(4) 청년 의견 수렴을 위한 정례적인공론장마련

(5) 청년활동가지원 제도 마련

전체

만19-24세

만25-29세

만30-34세

그림 Ⅷ-24. 청년의 정책적 의사결정 참여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

 다. 추진내용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230여 개 기초자치단체별로 ‘청년의회’, ‘청년정책위원회’ 등 

대표적 참여기구를 의무적으로 설립하되 모든 정책단계(기획, 집행, 평가)에 청년대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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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30% 이상 할당한다. 

청년 참여기구는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연 1회 이상 참여기구 활동 실적 DB를 전면 

공개하고 주요 정책 권고사항 정기 보고 및 피드백 체계를 운영한다. 또한 참여 청년에게 

공식 위촉장, 활동인증서, 역량 강화 연계(진로･리더십 캠프) 등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참여확산을 유도한다.

 라. 추진체계

국무조정실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전국 청년정책의 방향과 세부사업을 심의･조정

하고, 범부처･부처별 정책을 총괄한다. 17개 시도별로 지자체장과 청년대표, 전문가 및 

청년단체위원이 참여하는 ‘광역 청년정책위원회’를 통해 청년정책과 예산, 지역별 사업을 

심의･결정한다. 230여개 시군구 단위에는 ‘기초 청년의회’를 의무 설치한다.

 마.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위원회 및 의회 설치 운영비, 

온라인 플랫폼과 DB시스템 구축

2026년 20,000 10,000

2027년 15,452 10,301

2028년 15,917 10,611

※ 지자체별 청년참여예산제 및 청년의회 운영 예산을 기준으로 최소 운영예산을 산출, 온라인 플랫폼 구축 예산(50억 
원)은 전액 국비 부담, 그 외 운영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6:4 비율로 배정, 연간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산정함

  

바.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관련

국정목표 추진전략 국정과제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4]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국정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1]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전략3]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
[국정14]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혁신
하는 정부

* 출처: 대한민국정부(2025).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2025.9. 에서 국정목표별 과제목록표에서 관련 항목을 발췌함. p.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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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참여 미디어 모니터링 패널 운영

 가. 필요성 및 목적

AI, 유튜브, SNS, 포털 등 뉴미디어의 발전과 함께 허위정보, 온라인폭력, 차별, 청년대

상 미디어 소비자권리 침해 등의 문제가 일상화되는 반면 청년이 정치･사회･젠더･시장 

등에 관한 주제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에 주도적으로 개입하거나 침해되는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능동적 참여 시스템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나. 추진근거

청년대상 심층면접 결과, 특히 여성에게서 온라인 허위정보나 왜곡된 정보의 경험, 

소수자 차별에 대한 경험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 또한 많은 청년들이 온라인에서 혐오･차
별 표현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구제 

성공 경험은 거의 없었다. 이는 미디어와 플랫폼의 영향력에 비해 청년들이 실질적인 

시민으로서 감시하고 비평하고 생산하는 주체로 참여할 기회나 실제 비율이 낮음을 의미

한다. 

 다. 추진내용

청년들이 참여하는 미디어 감시･팩트체크 패널을 구성, 지역･이슈별 전담 청년모니터

팀(뉴스･SNS･유튜브 등 플랫폼별 운영), 가짜뉴스･혐오･차별콘텐츠･담합･무분별 광고･
정치여론조작 등에 대한 집단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센터에서는 분기별 ‘공식 팩트체크 

뉴스･DB’를 발간하고, 정책권고 리포트를 작성한다. 플랫폼･언론･커뮤니티와 협력한 “공

식 신고･삭제･분쟁중재” 핫라인을 운영하고, 권리보호, 상담 네트워크를 구축, 미디어분

쟁, 권리침해(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차별, 허위정보 등)에 대한 빠른 구제와 함께 신고 

및 가해자 제재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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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추진체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예산과 사업을 총괄하고,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은 교육연계를 

담당, 언론재단에서 교육자 인증과 콘텐츠 관리를,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서는 신고된 

사건에 대한 집행을 담당한다. 그 외 전국 미디어협동조합과 교사 혹은 멘토단을 구성하여 

패널의 운영을 지원한다.

 마.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감시팀, 교육랩, 권리상담, 플랫폼, 

성과평가, 캠페인

2026년 1,000 -

2027년 1,030 -

2028년 1,061 -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SNS 플랫폼 모니터링 사업예산 10억원 및 불법음란정보 모니터링 예산 6억원을 참고, 
연간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산출.

  

바.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관련

국정목표 추진전략 국정과제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4]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국정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1]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전략3]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
[국정14]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혁신
하는 정부

* 출처: 대한민국정부(2025).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2025.9. 에서 국정목표별 과제목록표에서 관련 항목을 발췌함. p.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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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청년참여 환경격차 해소 및 청년참여지원 거점센터 구축

 가. 필요성 및 목적

지역별 청년참여의 환경과 기회 격차는 점차 심화되고 있다. 특히 농산어촌, 도서･산간

지역은 정보･교통･소통 인프라 부족으로 정책 접점에서 배제되는 비율이 높다. 청년은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서 역량을 발휘하며 사회･경제적으로 성장할 권리가 있다. 이에 

모든 지역 청년이 평등하게 사회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하는 국민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본 정책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국가 

균형발전과 청년정책의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추진근거

청년재단의 2024년도 조사결과, 비수도권 지역 거주 청년의 정책참여 경험률은 수도권

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청년재단, 2024). 그 이유로는 이동과 정보 접근성, 물리적 인프라 

부족이 참여 저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반면 청년기본법 제5조(청년의 권리와 책임)

는 지역･계층･환경에 상관없이 청년 모두가 동등하게 정책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다. 추진내용

광역-기초 단위 권역별로 청년참여지원센터를 신규 설립하여 시군구 및 광역 거점 연계

망을 구축한다. 센터는 청년 참여관련 정보 및 상담의 제공, 참여 프로그램 기획･운영, 

정책제안 창구, 청년 커뮤니티 네트워킹 지원, 지역 특화사업 개발 및 실행을 담당한다. 

청년들의 참여를 위한 교통･정보접근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교통취약지역에서 정책참여 

기관에 등록한 청년에 월 실비 교통비를 지원하고 농산어촌, 도서･산간지역을 위해 온라인 

참여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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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추진체계

국무조정실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정책과 예산을 주관하고 각 시･군･구 청년정책 

추진부서 및 청년정책위원회가 센터 추진 및 운영을 주도한다. 청년참여 거점센터는 센터

장과 전담실무자, 상담사 및 ICT 담당자와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되, 지역 

일자리센터, 청년단체, 대학 등과 협력해 지역별 수요 기반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마.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센터건립비 및 운영비, 사업비

2026년 8,000

사업비 

(교통/통신비 

지원 등)

2027년 6,000

2028년 6,000

※ 지자체 단위 청년지원센터 예산인 4.6억~19.5억  국가재정전략회의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학교육 활용방안 예산 
규모를 준용하여 저자가 임의 산정함

  

바.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관련

국정목표 추진전략 국정과제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4]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
전환

[국정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
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3]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전략1]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
장

[국정55]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
재 양성

* 출처: 대한민국정부(2025).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2025.9. 에서 국정목표별 과제목록표에서 관련 항목을 발췌함. p.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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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참여 정책실명제･예산배심제 추진 

 가. 필요성 및 목적

청년들이 자신이 낸 정책 의견과 감시･평가가 실제로 반영되며, 그 결과와 함께 정책자 

및 담당자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시스템을 경험하는 것은 청년 정책 참여의 확대에 도움이 

된다. 실제로 네덜란드, 영국, 독일 등에서 운영하는 청년배심･시민배심제, 실명공시제 

등은 정책 집행의 합리성과 시민참여의 효능, 부정행위, 실패율 감소 등을 입증하며 국내 

시범사업에서도 예산집행률, 정책집행 정합도, 민원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나. 추진근거

국내외(서울 실명공시대상사업, 네덜란드/캐나다 지방청년배심제) 사례 분석 결과 정책

실명제 도입 시 정책반영률･집행투명도･불만해소율이 비도입군 대비 향상된 것으로 나타

났다. 

 다. 추진내용

청년 정책에 대해 ‘정책실명제’를 도입하여 청년정책 및 사업별 책임자(담당부서-관리

자-의사결정 실명), 예산･집행내역･의견수렴 DB, 집행결과･이행률･지연･불만처리 현황

을 분기별, 연 2회 이상 공개한다. 단, 정책담당자에 대한 비식별 고지 및 마스킹을 병행해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고 담당자에 대한 개인적인 민원이나 불필요한 압박을 최소화한

다. ‘청년참여 예산배심제’의 운영은 연 2회 이상 사업 예산 주제별 배심패널(청년, 시민, 

외부 전문가구성)을 구성하여, 실무담당 발표･공개토론, 실명패널의 집행 결정, 평가서 

채택을 수행한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온라인 배심플랫폼 및 오프라인 공청

회･토론을 병행한다. 배심 패널로 참여한 위원은 평가/심의･정책제안 실적 포인트 이력제

를 도입하고 우수참여자 인센티브(학점, 자격증, 지역인재 가점 등)를 통해 참여 활성화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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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추진체계

행정안전부에서 제도의 도입과 운영을 총괄한다. 각 지자체의 청년정책부서는 본 정책

의 집행과 현장 감시를 담당하고, 공공기관에서 구성한 정책실명제 관리단에서 정책 성과 

평가와 공시를, 청년패널 및 주민패널은 모니터링과 공청회를 통해 의견 제시를 담당한다.

 마.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실명/배심제 시스템, 교육, 포럼, 

DB, 인력비

2026년 949 407

2027년 978 419

2028년 1,007 432

※ 226개 지자체 기준 연간 운영비 400만~800만원을 기준으로 전제 사업예산(135.6억)을 도출, 국고와 지방비를 
7:3 비율로 산정, 연간예산에는 물가상승율 고려.

  

바.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관련

국정목표 추진전략 국정과제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4]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국정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1]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전략3]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
[국정14]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혁신
하는 정부

* 출처: 대한민국정부(2025).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2025.9. 에서 국정목표별 과제목록표에서 관련 항목을 발췌함. p.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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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정책에 대해 정책고객인 청년들의 관점

과 요구를 중심으로 수요자중심 평가모형을 활용하여 청년정책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언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정책수요자인 청년의 관점과 요구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 청년정책 평가모형을 개발하며, 둘째, 수요자 중심 청년정책 평가모형을 활용하여 

청년정책에 대해 진단하고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평가모형, 정책평가, 청년정책 및 청년정책 평가,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

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정책평가 및 평가모형의 이론과 적용에 관한 선행연구 

및 문헌을 고찰하고, 청년정책과 청년정책 평가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평가 동향을 분석하

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청년정책에서 수요자 관점의 개념과 범위에 관해 

논의하고, 평가모형의 이론적 기반이 되는 프로그램 평가모형에서 수요자 중심 평가에 

미치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청년정책 평가에 관한 주요국 해외사례 고찰이다. 유럽, 

미국, 일본에서 그동안 진행된 청년정책 진단 혹은 평가 동향과 그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 틀을 만들기 위해서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을 개발하였다. 수요자 중심 

평가의 분류, 영역, 지표 등 평가체계를 설계하여 평가모형(안)을 구안하였으며, 구안된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의 체제 및 평가지표에 대하여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개발된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의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에 대해 AHP를 통한 

평가가중치를 도출하였다. 이와 같이 타당화된 평가모형을 근거로 실제 평가를 위한 평가

도구 및 조사도구를 제작하였다.

개발된 평가도구를 활용한 수요자 청년의 양적 진단결과를 전문가 평가와 비교하여 

주요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의 수요자 방향성에 있어서 청년들이 체감하

는 정책 방향성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의 평가보다 평균 점수가 낮게 나타났

다. 청년과 전문가 모두에게서 가장 높게 평가된 지표는 “정책의 비전 및 목표는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였다. 청년의 경우 “정책의 비전 및 목표는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평균 점수는 3.41점을 기록했다. 이어 “청년의 삶에 대한 

환경 분석은 적절한가”에 대해 3.35점의 평균을 기록했으며, “청년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진단은 청년 입장에서 타당한가”는 3.26점의 평균을 보였다. 반면, “정책의 수립 배경은 

수요자인 청년의 시각을 반영하는가”에 대한 평균 점수는 3.14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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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되었다. 한편, “정책의 결과로 전망하고 있는 청년 삶의 개선모습은 실현가능한가”에 

대해서는 평균 3.25점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정책의 비전 및 목표는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를 4.33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했으며, 이는 청년의 평균 점수(3.41점)

보다 0.92점 높은 수치다. 다음으로 “정책의 수립 배경은 수요자인 청년의 시각을 반영하

는가”가 4.07점, “청년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진단은 청년 입장에서 타당한가”가 4.00점으

로 평가되어, 각각 청년 점수보다 0.93점, 0.74점 높게 나타났다. “청년의 삶에 대한 

환경 분석은 적절한가”와 “정책의 결과로 전망하고 있는 청년 삶의 개선모습은 실현가능한

가” 항목은 각각 3.73점과 3.40점으로, 청년보다 높은 점수를 주었으나 그 격차는 각각 

0.38점과 0.15점으로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은 청년정책의 방

향성에 대해 청년들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에 있어서 5개 중점 분야 설정의 적절성에 대해 청년 응답자

의 54.5%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청년 전체 평균은 3.52점, 전문가 평균은 4.13점으로 

나타나 전문가의 평가가 더 높게 나타났다. 청년들은 전반적으로 정책 과제 설정의 적절성

을 높게 평가했지만, 정책 과정에 청년 참여가 고려되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다. 주거 및 복지･문화 분야에서는 정책 참여에 대해 전문가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청년보다 높은 점수를 주었다. 다양성 고려

의 경우 일자리, 교육, 참여･권리 분야에서 가장 낮게 평가되었지만 주거, 복지･문화 분야

에서는 상대적으로 다양성에 대한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복지･문화 분야의 정책과

정에 청년 참여가 고려되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전체 타당성 평가 중 가장 낮은 2.50점

으로 평가되었다.

셋째, 정책의 수요자 효과성에 있어서 청년들은 전반적으로 정책의 지속적 추진 필요성

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했지만, 실제 정책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문가들 또한 정책의 지속 추진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는 공통점을 보였지만, 

질 관리 및 환류 체계에 대한 평가는 주거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청년보다 

더 낮게 평가했다. 청년들은 주거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질 관리 및 환류 체계’에 

대해 전문가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복지･문화 분야에서는 ‘목표 

달성 여부’와 ‘삶의 질 개선 기여 여부’를 전문가보다 높게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모든 

분야에서 ‘정책의 지속적 추진 필요성’을 높게 평가했다. 분야별 정책의 지속 필요성은 

대체로 약 4점 이상으로 높게 평가했으며, 특히 참여･권리 분야에서 4.58점으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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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질 관리 및 환류 체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청년보다 낮은 점수를 

부여했으며, 특히 참여･권리 분야의 해당 점수가 2.7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참여･권리 분야에서 해당 정책이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2.67점의 

평가가 나타나 전문가의 전체 효과성 평가 중 가장 낮았다.

양적 평가와 더불어 심층면담으로 진행된 수요자 청년의 질적 진단결과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의 수요자 방향성에 있어서 청년들은 청년정책이 주로 

일자리와 주거 문제에 초점을 맞춰 수립된 것에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특히 '격차 및 

기회 불평등 심화'에 대한 환경 분석에 대해 높은 공감대를 보였다. 하지만 일부 응답자들

은 정책 수립 배경이 너무 일반적이고 추상적이거나, 코로나19와 같은 특정 원인에만 

초점을 맞춘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둘째,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의 경우, 청년들은 5대 중점 분야 설정이 적절하다고 평가했

으며, 특히 일자리와 주거 분야를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로 인식했다. 정책 과제들이 

청년들의 '기초 자원'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책의 세부 

내용이 비정규직이나 프리랜서와 같은 다양한 직종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고 지적했

다. 또한, 남성 응답자들은 다양성이 고려된다고 느낀 반면, 여성 응답자들은 수도권과 

지방의 일자리 격차나 특정 전공의 취업 어려움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응답

했다. 주택 공급 확대, 전월세 비용 경감 등의 정책 과제가 청년들의 요구에 부합한다고 

보았으며, 특히 허위 매물 단속이나 전세 사기 예방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주거 취약 청년'의 모호한 기준이나 부모 배경에 따른 혜택 제약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고른 교육 기회 보장' 및 '교육 일자리 연계 강화'와 같은 정책 과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으나, 정책 내용이 모호하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또한, 

정책이 지나치게 대학 중심적이어서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깨는 

고민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청년 도약 계좌, 내일 저축 계좌 등 자산 형성 지원 

정책에 대해 청년들은 높은 공감대를 보였다. 정책이 군 복무 남성, 청년 예술인, 저소득층 

등 다양한 계층을 고려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특정 정책의 경우 중복 지원이나 

지원 대상의 모호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청년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주도성을 확대하는 것에 중요성을 공감했다. 하지만 '청년 참여위원회' 

같은 제도의 홍보 부족과 실효성 의문을 제기했으며, 정책 참여가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가진 소수에게 편향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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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정책의 수요자 효과성에 있어서 대부분의 청년들은 일자리 정책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공정 채용 및 직장 문화 개선의 

미흡을 주요 문제로 언급했다. 정책의 방향성은 긍정적이지만, 실질적인 체감 효과는 미흡

하다고 보았다. 또한,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기적인 현황 파악과 채용 비리 감시 

등 질 관리 및 개선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주거 정책이 청년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전세자금 대출과 같은 경제적 지원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현 정책 만으로는 집값 안정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정책의 혜택이 특정 소득 계층에 한정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책의 악용을 막기 위해 실거주 여부 확인이나 부모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환류 시스템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등록금 및 교육비 부담 경감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보았으나, 과도한 경쟁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교육과 일자리의 실질적인 연계가 부족하고, 정책이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언급되었다. 청년 적금, 군 적금, 청년 도약 계좌 

등 자산 형성 지원 정책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정책의 지속성

과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문화' 분야 정책이 일반 청년보다는 예술가 등 

특정 계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정책의 홍보를 

강화하고, 지원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등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청년들은 참여･권리 분야의 정책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정책의 

인지도가 낮고, 청년들의 목소리가 형식적으로만 반영된다는 인식이 강했다. 정책의 효과

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대표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정책에 대해서 청년들의 직접 평가 이외에 향후 정책 수립 시 필요하

다고 인식하는 것에 대한 정책 요구조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청년 당위성과 배경을 분석하여 파악함에 있어서 청년들은 청년정책을 수립할 

때 현재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청년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배경으로는 '인구 구조 변화(청년 인구 감소, 고령화) 반영'이 

60.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차지했다. 이 응답은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만30~34세: 

64.0%) 더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수도권 지역 격차 및 인구 집중 해소를 위한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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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힌 청년 육성 정책 필요성'(59.9%),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 변화에 발맞춘 

청년 역량 강화 필요성'(58.1%)이 뒤를 이었다. 청년들의 삶의 환경을 분석할 때는 '사회･
경제적 불확실성 증가로 청년의 미래 불안 심화'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이 71.2%로 가장 높았다. 이 응답은 만30~34세 집단에서 72.9%로 가장 높았다. 

또한 '청년 세대의 부채 및 금융 위험 노출 증가, 자산 형성 기회 감소'(66.1%), '정신건강 

악화, 고립, 은둔 등 사회적 고립 심화'(53.4%)에 대한 우려도 높게 나타났다. 청년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할 때는 '다양한 청년 집단(연령, 지역, 계층 등)의 요구 반영 정도'가 

68.9%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혔다. 이는 특히 만30~34세 응답자(70.8%)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정책의 비전과 방향에 대해서는 '청년정책의 지역 간 균형과 지속가능성 보장'

이 56.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5년 후 변화될 청년의 

삶에 대한 전망에 포함 되어야 하는 것으로 ‘청년 주거비 절감 및 안정적인 주거 공간 

확보’ 응답이 69.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청년 고용률 증대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확보’가 58.2%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청년정책의 5가지 중점영역 각각에 대한 요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 분야에 있어서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장기 고용 및 자산 형성 지원 

확대'가 32.7%로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혔다.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 이후 

지속적인 성장 지원'이 27.3%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으며, 연령이 낮을수록(만19~24세: 

28.5%) 이 응답이 높았다. 향후 청년 일자리 정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으로는 

'일･생활 균형(워라벨)을 위한 지원 정책 확대'가 33.6%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청년층의 안정적인 근로조건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직장 내 따돌림 및 괴롭힘 예방 

강화’가 2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정한 채용 기반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채용

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부패신고제도 확산’이 3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주거 분야에 있어서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5년 후 변화될 청년의 삶에 대한 전망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청년 주거비 절감 및 안정적인 주거 공간 확보' 응답은 69.5%로 

나타나 주거 분야는 청년들이 가장 기대하는 변화로 나타났다. 청년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서는 '청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확충'이 25.7%로 가장 높은 응답을 얻었고,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월세자금대출에 대한 저금리 등 금융지원 확대'가 

26.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공정한 채용 기반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채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부패신고제도 확산’이 3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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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청년 주거 정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는 '청년의 지방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가 24.4%로 가장 높은 응답을 받았다.

셋째, 교육 분야에 있어서 청년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대학과 산업계와의 공유 

및 협력 촉진'이 26.1%로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만19~24세 응답자

(29.4%)에게서 특히 높은 응답을 보였다. 청년에게 고른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장학금 및 평생교육 바우처 확대’가 23.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 강화’가 21.2%로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일자리 연계를 위해서는 

'산･학･연･관 간 협력을 통한 첨단산업 분야의 맞춤형 직무교육 확대'가 29.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온택트 교육 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대학 원격교육 

지원 강화 및 질적 향상’이 2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향후 정부의 청년 교육정책에서

는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장학금 확충'이 23.7%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할 정책

으로 꼽혔다.

넷째, 복지･문화 분야에 있어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해서는 '청년도약계좌 및 청년저

축계좌 확대'가 33.8%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취약계층 청년 지원에 있어서 필요한 

정책으로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 및 정착금 지원 강화’가 22.4%로 가장 높게 나타났

다. 청년 건강증진 정책으로는 '청년을 위한 맞춤형 신체･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이 34.1%

로 가장 중요하게 꼽혔으며, 청년들의 문화 활동을 위해서는 '청년 문화 콘텐츠 교육･인턴

십･창업 등에 대한 지원 확대'가 28.5%로 가장 높은 응답을 얻었다. 향후 청년의 복지 

및 문화 분야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으로 ‘청년 건강검진 정책개선 및 확대’가 

23.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청년 자산운용 및 재정안정 지원’이 22.0% 

로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참여･권리 분야에 있어서 청년의 정책적 의사결정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중앙 

및 지자체의 청년참여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기능 강화'가 28.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만19~24세 집단에서 30.6%로 가장 높았다. 청년들이 청년정책 관련 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으로 ‘맞춤형 청년정책 추천 시스템 구축’이 

2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청년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청년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점검체계 구축'이 30.6%로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청년 교류 및 글로

벌 활동 지원에 있어서 필요한 정책으로는 ‘해외 청년 교류 확대를 위한 보조금 확충’이 

20.7%,‘청년의 국제활동 공유를 위한 플랫폼 구축’이 19.7%, ‘글로벌 이슈에 관한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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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및 컨퍼런스 개최’가 19.2%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향후 청년의 참여 및 권리를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으로는 '청년정책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30.3%로 가장 

높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고객인 청년이 중심이 된 청년정책에 대한 진단 평가와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청년정책의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

다. 즉, 정책수요자 중심의 청년정책 체계 구축이란 비전을 기반으로 6개 분야 총 30개의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정책 수립의 당위성 확보를 위한 정책 과제로서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청년의 요구 반영 체계 구축, 청년 삶 분석의 리얼리티 제고를 위한 패널 조사 추진,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요자 연차평가를 통한 환류체계 강화, 청년정책 비전 수립 청년 

테스크포스 운영, 청년의 변화 및 정책효과에 대한 미래사회 예측 연구 추진 등이다. 

둘째, 청년정책의 일자리 분야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장기 

고용 및 자산 형성 인센티브 확대 추진, 취업 청년의 직장 문화 개선을 위한 일터 안전망 

구축,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예방을 위한 노사협의체 지원, 공정 및 능력 중심 채용을 

위한 컨설팅 추진, 청년 근로 환경 모니터링 사업 추진 등이다. 

셋째, 청년정책의 주거 분야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로는 청년 주거 지원 사업의 주거 

영향 평가 추진, 안정적 주거를 위한 청년의 정책요구 실태조사 실시, 청년의 전월세 주거 

지원 정책의 다양성 확대, 청년의 안전한 주택 거래 지원을 위한 모바일 앱 개발,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한 중장기 주거 지원 로드맵 수립 등이다.

넷째, 청년정책의 교육 분야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지역-산업기반 미래 첨단직무 

캠퍼스 구축, 평생교육 바우처 및 AI 진로설계 플랫폼 구축,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청년 

이동학습권 보장, 사회취약･저경험 청년 진로･생활 통합 동행코치 시스템 구축, 디지털･
AI 교육격차 해소 및 미래형 온라인 학습인프라 구축 등이다.

다섯째, 청년정책의 복지･문화 분야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는 청년 맞춤형 심리･정서 

건강 클리닉 네트워크 구축, 청년 문화･예술 자원봉사 허브 구축, 지역문화 재생을 위한 

유스컬처랩 구축, 청년 개인별 복지자원 통합플랫폼 ONE 복지허브 구축, 청년생활기술성

장센터 프로그램 사업 운영 등이다.

여섯째, 청년정책의 참여･권리 분야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는 디지털･데이터 시대 청년 

권리보호 및 정보주권 강화, 온오프 융합 청년정책시민의회 설치, 청년 참여 미디어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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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 패널 운영, 지역별 청년참여 환경격차 해소 및 청년참여지원 거점센터 구축, 청년참여 

정책실명제･예산배심제 추진 등이다.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다수의 청년들을 만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다. 정책의 수요자

인 청년이 직접 정책을 이해하고 그 장단점을 진단하고 판단하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가장 먼저 당면하는 상황은 청년들이 정책안의 기술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다소 어려웠다는 것이고, 면담 및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정책의 내용에 대해서 연구진이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었고 이해가 안되는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수시로 받곤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과정을 거치면서 든 생각 중 하나는 청년정책이 청년에게 쉽게 전달되고 

이해가 용이하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또한 청년들은 개별 정책사업들이 시행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이를 알았어도 그 수혜대상에 자신이 포함되는지 모르는 경우

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즉, 정책고객이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정책 시행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며, 구체적인 지원 대상을 수월하게 확인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는 데에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측면은 본 연구의 제한점이기도 하다. 수요자 청년의 평가와 개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연구진과 조사원이 이해를 돕기 위한 보충설명을 수시로 제공하였지

만, 청년정책 담당자나 관련 전문가들 만큼의 이해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

다. 따라서 정책고객이 직접 정책을 평가하는 수요자 중심 평가와 향후 유사 및 관련 

연구에서 평가대상 정책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청년정책에 대해 수요자 청년들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청년정책이 공급자 중심의 시각에서 정책고객의 눈높

이에 부합하도록 기여할 수 있고, 정책수요자의 의견과 판단을 통해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매년 혹은 격년 주기의 수요자 진단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면 정책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고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에 수요자인 청년의 공감과 이해가 

바탕이 되는 정책과제의 편성이 필요하고, 기본계획을 비롯한 각 청년정책이 청년의 시각

에 부합하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청년의 진단 결과로 제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책고객인 청년의 비판과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본 연구가 그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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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1차 델파이 조사지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안)의 타당성에 대한 델파이 조사지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2025년도 고유연구과제로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을 활용한 청년정책 진단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정책에 대해 정책고객인 청년들의 관점과 요구를 중심으로 한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을 활용하여 청년정책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언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정책수요자인 청년의 관점과 요구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 청년정책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둘째, 수요자 중심 청년정책 평가모형을 활용하여 청년정책에 

대해 진단하고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언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진이 구안한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 지표체계(안)’에 대해 그 타당성 

확인을 위한 델파이 조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생각하시는 곳에 표기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해당 란에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의 기본 틀

  - 평가대상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

  - 평가부문

    ･【정책의 수요자 체계성】차원 : 전문가 그룹이 수요자 관점에서의 정책 체계성 평가

    ･【정책의 수요자 친화성】차원 : 청년들이 직접 수요자 관점에서 평가(양적･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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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본 연구에서 구안한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 중 전문가 그룹이 평가하는 

【정책의 수요자 체계성】 지표체계(안) 입니다. 이를 검토해 보시고 다음의 질문

들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정책 배경 
및 형성의 

정당성

정책 수립의 
체계성

1)  청년정책으로서 수립배경은 합리적인가

2)  청년정책으로서 환경에 대한 분석은 체계적인가

3)  청년정책의 현황에 대한 진단은 적절한가

정책 방향의 
적절성

4)  청년정책으로서 정책의 체계도는 적절한가

5)  청년정책으로서 중점영역과 중점과제 구성은 적절한가

6)  청년정책으로서 의도하는 청년 삶의 변화상은 현실적인
가

정책 기획 
및 내용의 

타당성

정책 기획의 
적정성

7)  청년정책으로서 정책의 목표는 실현가능한가

8)  청년정책으로서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과제의 구성은 
적정한가

9)  청년정책으로서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과제의 
양은 충분한가

세부 과제의 
적합성

10) 청년정책으로서 세부과제의 추진내용은 해당 목표 달성
에 적절한가

11) 청년정책으로서 세부과제의 추진일정은 해당 내용 추진
에 적절한가

12) 청년정책으로서 세부과제의 담당부처는 적정한가

정책 의도 
및 성과의 

효과성

정책 의도의 
달성도

13) 청년정책으로서 목표는 달성되었는가

14) 청년정책으로서 정책의 세부과제는 달성되었는가

15) 청년정책으로서 세부과제 성과는 전체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했는가

정책 성과의 
효과성

16) 청년정책으로서 의도한 효과가 있었는가

17) 청년정책으로서 청년의 요구를 충족시켰는가

18) 청년정책으로서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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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 중 정책의 체계성 지표체계(안)의 ‘평가영역’ 설정에 대한 

적절성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당되는 곳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영역 구성

적절성

매우 
적절함

조금 
적절함

보통
다소 

적절치 
않음

전혀 
적절치 
않음

1. 정책 배경 및 형성의 정당성

2. 정책 기획 및 내용의 타당성

3. 정책 의도 및 성과의 효과성

1-1. 평가영역의 구성에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 중 정책의 체계성 지표체계(안)의 평가영역을 구성하는 

‘평가항목’ 설정에 대한 적절성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당되는 곳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영역 평가항목

적절성

매우 
적절함

조금 
적절함

보통
다소 

적절치 
않음

전혀 
적절치 
않음

정책 배경 및 
형성의 정당성

정책 수립의 체계성

정책 방향의 적절성

정책 기획 및 
내용의 타당성

정책 기획의 적정성

세부 과제의 적합성

정책 의도 및 
성과의 효과성

정책 의도의 달성도

정책 성과의 효과성

2-1. 평가영역별 평가항목의 구성에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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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 중 정책의 체계성 지표체계(안) 첫 번째 평가영역(정책 

배경 및 형성의 정당성)의 두 평가항목을 구성하는 평가지표입니다. 다음 각 

‘평가지표’에 대한 적절성과 측정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 평가지표별

로 해당되는 곳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영역

평가
항목

평가지표

적절성 측정가능성

매 우 
적 절
함

조 금 
적 절
함

보통

다 소 
적 절
치 않
음

전 혀 
적 절
치 않
음

매 우 
측 정 
수월

측 정
수월

보통
측 정
어 려
움

측 정
불 가
능

정책 
배경 
및 

형성
의 

정당
성

정책 
수립
의 

체계
성

1) 청년정책으로서 수립배경
은 합리적인가

2) 청년정책으로서 환경에 
대한 분석은 체계적인가

3) 청년정책의 현황에 대한 
진단은 적절한가

정책 
방향
의 

적절
성

4) 청년정책으로서 정책의 
체계도는 적절한가

5) 청년정책으로서 중점영
역과 중점과제 구성은 적
절한가

6) 청년정책으로서 의도하는 
청년 삶의 변화상은 현실
적인가

3-1. 평가지표에 대해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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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 중 정책의 체계성 지표체계(안) 두 번째 평가영역(정책 

기획 및 내용의 타당성)의 두 평가항목을 구성하는 평가지표입니다. 다음 각 

‘평가지표’에 대한 적절성과 측정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 평가지표별

로 해당되는 곳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영역

평가
항목

평가지표

적절성 측정가능성

매우 
적절
함

조금 
적절
함

보통

다소 
적절
치 

않음

전혀 
적절
치 

않음

매우 
측정 
수월

측정
수월

보통
측정
어려
움

측정
불가
능

정책 
기획 
및 

내용
의 

타당
성

정책 
기획
의 

적정
성

 7) 청년정책으로서 정책의 
목표는 실현가능한가

 8) 청년정책으로서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과제
의 구성은 적정한가

 9) 청년정책으로서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과제의 양은 충분한가

세부 
과제
의 

적합
성

10) 청년정책으로서 세부
과제의 추진내용은 해
당 목표 달성에 적절
한가

11) 청년정책으로서 세부
과제의 추진일정은 해
당 내용 추진에 적절
한가

12) 청년정책으로서 세부
과제의 담당부처는 적
정한가

4-1. 평가지표에 대해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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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 중 정책의 체계성 지표체계(안) 세 번째 평가영역(정책 

의도 및 성과의 효과성)의 두 평가항목을 구성하는 평가지표입니다. 다음 각 

‘평가지표’에 대한 적절성과 측정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 평가지표별

로 해당되는 곳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영역

평가
항목

평가지표

적절성 측정가능성

매우 
적절
함

조금 
적절
함

보통

다소 
적절
치 

않음

전혀 
적절
치 

않음

매우 
측정 
수월

측정
수월

보통
측정
어려
움

측정
불가
능

정책 
의도 
및 

성과
의 

효과
성

정책 
의도
의 

달성
도

13) 청년정책으로서 목표는 달
성되었는가

14) 청년정책으로서 정책의 세
부과제는 달성되었는가

15) 청년정책으로서 세부과제 
성과는 전체 정책 목표 달성
에 기여했는가

정책 
성과
의 

효과
성

16) 청년정책으로서 의도한 효과
가 있었는가

17 )청년정책으로서 청년의 요
구를 충족시켰는가

18) 청년정책으로서 청년의 삶
의 질 향상에 기여했는가

5-1. 평가지표에 대해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본 연구에서 구안한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 중 청년들이 직접 평가하는 

【정책의 수요자 친화성】 지표체계(안)입니다. 이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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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질문들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영역 평가지표

정책의 
수요자 
정당성

1) 정책의 수립배경은 청년정책으로 적절한가

2) 환경분석은 청년의 현실에 부합하는가

3) 정책 현황에 대한 진단은 청년정책으로 적정한가

4) 중점영역과 중점과제 설정은 청년정책으로 충분한가

5) 의도하는 청년 삶의 변화상은 현실적인가

정책의 
수요자 
인지도

6) 해당 정책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7) 해당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가

8) 해당 정책의 대상(수요자)을 알고 있는가

9) 해당 정책을 해당 부처가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10) 해당 정책의 추진 과정을 매체(미디어) 등을 통해 들은 적이 있는가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

11) 해당 정책은 청년에게 필요한가

12) 해당 정책은 청년에게 중요한가

13) 해당 정책은 청년의 현실에 부합하는가

14) 해당 정책은 청년정책으로 적절한가

15) 해당 정책의 담당 부처는 적정한가

정책의 
수요자 
효과성

16) 해당 정책은 의도한 실적을 달성했는가

17) 해당 정책은 청년이 만족했는가

18) 해당 정책은 청년의 요구를 충족하는가

19) 해당 정책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가

20) 해당 정책은 청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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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 중 정책의 수요자 친화성 지표체계(안)의 다음 ‘평가영역’ 

구성에 대한 적절성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당되는 곳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영역 구성

적절성

매우 
적절함

조금 
적절함

보통
다소 

적절치 
않음

전혀 
적절치 
않음

1. 정책의 수요자 정당성

2. 정책의 수요자 인지도

3.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

4. 정책의 수요자 효과성

6-1. 평가영역의 구성에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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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 중 정책의 수요자 친화성 지표체계(안)의 첫 번째 평가영

역(정책의 수요자 정당성)을 구성하는 평가지표입니다. 다음 각 ‘평가지표’에 

대한 적절성과 측정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 평가지표별로 해당되는 

곳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영역

평가지표

적절성 측정가능성

매우 
적절
함

조금 
적절
함

보통

다소 
적절
치 

않음

전혀 
적절
치 

않음

매우 
측정 
수월

측정
수월

보통
측정
어려
움

측정
불가
능

정책
의 

수요
자 

정당
성

1) 정책의 수립배경은 청년정책
으로 적절한가

2) 환경분석은 청년의 현실에 부
합하는가

3) 정책 현황에 대한 진단은 청년
정책으로 적정한가

4) 중점영역과 중점과제 설정은 
청년정책으로 충분한가

5) 의도하는 청년 삶의 변화상은 
현실적인가

7-1. 평가지표에 대해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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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 중 정책의 수요자 친화성 지표체계(안)의 두 번째 평가영

역(정책의 수요자 인지도)을 구성하는 평가지표입니다. 다음 각 ‘평가지표’에 

대한 적절성과 측정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 평가지표별로 해당되는 

곳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영역

평가지표

적절성 측정가능성

매우 
적절
함

조금 
적절
함

보통

다소 
적절
치 

않음

전혀 
적절
치 

않음

매우 
측정 
수월

측정
수월

보통
측정
어려
움

측정
불가
능

정책
의 

수요
자 

인지
도

 6) 해당 정책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7) 해당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가

 8) 해당 정책의 대상(수요자)을 알고 
있는가

 9) 해당 정책을 해당 부처가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10) 해당 정책의 추진 과정을 매체(미
디어) 등을 통해 들은 적이 있는가

8-1. 평가지표에 대해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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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 중 정책의 수요자 친화성 지표체계(안)의 세 번째 평가영

역(정책의 수요자 타당성)을 구성하는 평가지표입니다. 다음 각 ‘평가지표’에 

대한 적절성과 측정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 평가지표별로 해당되는 

곳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영역

평가지표

적절성 측정가능성

매우 
적절
함

조금 
적절
함

보통

다소 
적절
치 

않음

전혀 
적절
치 

않음

매우 
측정 
수월

측정
수월

보통
측정
어려
움

측정
불가
능

정책
의 

수요
자 

타당
성

11) 해당 정책은 청년에게 필요한가

12) 해당 정책은 청년에게 중요한가

13) 해당 정책은 청년의 현실에 부합
하는가

14) 해당 정책은 청년정책으로 적절
한가

15) 해당 정책의 담당 부처는 적정한가

9-1. 평가지표에 대해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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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 중 정책의 수요자 친화성 지표체계(안)의 네 번째 평가영

역(정책의 수요자 효과성)을 구성하는 평가지표입니다. 다음 각 ‘평가지표’에 

대한 적절성과 측정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 평가지표별로 해당되는 

곳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영역

평가지표

적절성 측정가능성

매우 
적절
함

조금 
적절
함

보통

다소 
적절
치 

않음

전혀 
적절
치 

않음

매우 
측정 
수월

측정
수월

보통
측정
어려
움

측정
불가
능

정 책
의 수
요 자 
효 과
성

16) 해당 정책은 의도한 실적을 달성했
는가

17) 해당 정책은 청년이 만족했는가

18) 해당 정책은 청년의 요구를 충족하
는가

19) 해당 정책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
에 기여하는가

20) 해당 정책은 청년을 위해 지속적으
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

10-1. 평가지표에 대해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1. [종합의견] 본 연구에서 구안한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 지표체계(안)’에 대해 

그 밖의 의견이나 조언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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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 델파이 조사지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안)의 타당성에 대한 

2차(최종) 델파이 조사지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2025년도 고유연구과제로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을 활용한 청년정책 진단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정책에 대해 정책 고객인 청년들의 관점과 요구를 중심으로 한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을 활용하여 청년정책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제언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1차 델파이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수정한 ‘수요자 

중심 청년정책 평가체제(수정안)’에 대해 그 타당성 확인을 위한 2차(최종) 

델파이 조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생각하시는 곳에 표기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해당 란에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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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1차 델파이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정한 【수요자 중심 청년정책 평가체제

(수정안)】입니다. 이를 검토해 보시고 다음의 질문들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 기본 틀(수정안)>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의 

기본 틀(최초안)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의 

기본 틀(수정안)

○ 평가대상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

 ※ 기본계획이다 보니 예산, 인력, 추진과정, 
사업결과 등에 관한 구체 내용이 없어 이에 
대한 평가가 어려운 한계 고려

○ 참조모형 : Scriven의 수혜자 중심 
평가모형

○ 평가부문
  - 【정책의 수요자 체계성】차원 : 

전문가 그룹이
수요자 관점에서의 
정책 체계성 평가

  - 【정책의 수요자 친화성】차원 : 
청년들이 직접
수요자 관점에서 평가

○ 지표체계 : 평가지표 이원화(전문가 지표 
& 수요자 지표)

○ 평가대상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

 ※ 기본계획이다 보니 예산, 인력, 추진과정, 
사업결과 등에 관한 구체 내용이 없어 
이에 대한 평가가 어려운 한계 고려

○ 참조모형 : Scriven의 수혜자 중심 
평가모형

○ 평가부문
  - 【전문가 평가】 : ‘수요자 중심 

청년정책 평가체제(지표)’에 따른 
평가

  - 【수요자 평가】 : ‘수요자 중심 
청년정책 평가체제(지표)’에 따른 
평가 + 정책인지도 등 정책수요 
설문 병행

○ 지표체계 : 평가지표 체제 
통합(전문가･수요자 공통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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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중심 청년정책 평가체제(수정안)>

평가영역
(수정안)

평가지표(수정안)

정책의 
수요자 
방향성

 1) 정책의 수립 배경은 수요자인 청년을 고려하는가

 2) 청년의 삶에 대한 환경 분석은 적절한가

 3) 청년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진단은 청년 입장에서 타당한가

 4) 정책의 비전 및 목표는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

 5) 정책의 결과로 전망하고 있는 청년 삶의 개선모습은 실현가능한가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

 6) 청년정책으로서 5개 중점분야(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설정은 적절한가

 7)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의 정책과제 설정은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

 8)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청년의 배경(연령,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하는가

 9)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은 정책과정에 청년의 참여

를 고려하는가

10)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 정책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내용의 

구성은 체계적인가

정책의 
수요자 
효과성

11)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의 목표는 달성되었는가

12)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의 정책과제 추진 결과는 청년의 요구를 충족

했는가

13)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의 정책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

14)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는 질 관리 및 환류(개선) 체계를 적절히 

갖추었는가

15)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의 정책과제 추진결과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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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요자 중심 청년정책 평가모형에 있어서 ‘평가영역’ 설정 수정안에 대한 

적절성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당되는 곳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영역(최초안)

평가영역
(수정안)

적절성

평가영역 평가항목
매우 
적절
함

조금 
적절
함

보통

다소 
적절
치 

않음

전혀 
적절
치 

않음

정책 배경 및 
형성의 정당성

정책 수립의 체계성
정책의 수요자 

방향성정책 방향의 적절성

정책 기획 및 
내용의 타당성

정책 기획의 적정성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세부 과제의 적합성

정책 의도 및 
성과의 효과성

정책 의도의 달성도
정책의 수요자 

효과성정책 성과의 효과성

 ※ 기존 최초안의 평가영역-평가항목 2단계 구분을 수정안에서는 평가항목을 없애고 

평가영역으로만 구분함

  

1-1. 평가영역 수정안에 대해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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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요자 중심 청년정책 평가체제 수정안에서 첫 번째 평가영역(정책의 수요자 

방향성)을 구성하는 평가지표입니다. 다음 각 평가지표에 대한 적절성과 측정가

능성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 평가지표별로 해당되는 곳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안 수정안

평가
영역

평가
항목

평가지표
평가
영역

평가지표

정책 
배경 
및 

형성
의 

정당
성

정책 
수립
의 

체계
성

1) 청년정책으로서 수립배경은 
합리적인가

2) 청년정책으로서 환경에 대한 
분석은 체계적인가

3)  청년정책의 현황에 대한 진단
은 적절한가 정책

의 
수요
자 

방향
성

1) 정책의 수립 배경은 수요자인 청년을 
고려하는가

2) 청년의 삶에 대한 환경 분석은 적절한
가

3) 청년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진단은 청년 
입장에서 타당한가

4) 정책의 비전 및 목표는 수요자인 청년
의 요구에 부합하는가

5) 정책의 결과로 전망하고 있는 청년 삶
의 개선모습은 실현가능한가

정책 
방향
의 

적절
성

4) 청년정책으로서 정책의 체계도
는 적절한가

5) 청년정책으로서 중점영역과 
중점과제 구성은 적절한가

6)  청년정책으로서 의도하는 청
년 삶의 변화상은 현실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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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영역

평가지표(수정안)

적절성 측정가능성

매우 
적절
함

조금 
적절
함

보통

다소 
적절
치 

않음

전혀 
적절
치 

않음

매우 
측정 
수월

측정
수월

보통
측정
어려
움

측정
불가
능

정책
의 

수요
자 

방향
성

1) 정책의 수립 배경은 수요자인 청
년을 고려하는가

2) 청년의 삶에 대한 환경 분석은 
적절한가

3) 청년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진단
은 청년 입장에서 타당한가

4) 정책의 비전 및 목표는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

5) 정책의 결과로 전망하고 있는 청
년 삶의 개선모습은 실현가능한
가

2-1. 첫 번째 평가영역(정책의 수요자 방향성)의 평가지표 수정안에 대해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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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요자 중심 청년정책 평가체제 수정안에서 두 번째 평가영역(정책의 수요자 

타당성)을 구성하는 평가지표입니다. 다음 각 평가지표에 대한 적절성과 측정가

능성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 평가지표별로 해당되는 곳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안 수정안

평가
영역

평가
항목

평가지표
평가
영역

평가지표

정책 
기획 
및 

내용
의 

타당
성

정책 
기획
의 

적정
성

7) 청년정책으로서 정책의 목표는 
실현가능한가

8) 청년정책으로서 목표 달성을 위
한 세부과제의 구성은 적정한가

9) 청년정책으로서 정책의 목표 달
성을 위한 추진과제의 양은 충
분한가 정책

의 
수요
자 

타당
성

 6) 청년정책으로서 5개 중점분야(일
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
여･권리) 설정은 적절한가

 7)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의 
정책과제 설정은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

 8)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 정
책과제의 내용은 청년의 배경(연
령,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하는가

 9)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 정
책과제의 내용은 정책과정에 청년
의 참여를 고려하는가

10)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 정
책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내용의 구성은 체계적인가

세부 
과제
의 

적합
성

10) 청년정책으로서 세부과제의 추
진내용은 해당 목표 달성에 적
절한가

11) 청년정책으로서 세부과제의 추
진일정은 해당 내용 추진에 
적절한가

12) 청년정책으로서 세부과제의 담
당부처는 적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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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영역

평가지표(수정안)

적절성 측정가능성

매우 
적절
함

조금 
적절
함

보통

다소 
적절
치 

않음

전혀 
적절
치 

않음

매우 
측정 
수월

측정
수월

보통
측정
어려
움

측정
불가
능

정책
의 

수요
자 

타당
성

 6) 청년정책으로서 5개 중점분야(일
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
여･권리) 설정은 적절한가

 7)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의 
정책과제 설정은 수요자인 청년
의 요구에 부합하는가

 8)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 정
책과제의 내용은 청년의 배경(연
령,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하는가

 9)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 정
책과제의 내용은 정책과정에 청
년의 참여를 고려하는가

10)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 
정책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
부 내용의 구성은 체계적인가

3-1. 두 번째 평가영역(정책의 수요자 타당성)의 평가지표 수정안에 대해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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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요자 중심 청년정책 평가체제 수정안에서 세 번째 평가영역(정책의 수요자 

효과성)을 구성하는 평가지표입니다. 다음 각 평가지표에 대한 적절성과 측정가

능성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 평가지표별로 해당되는 곳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안 수정안

평가
영역

평가
항목

평가지표
평가
영역

평가지표

정책 
의도 
및 

성과
의 

효과
성

정책 
의도
의 

달성
도

13) 청년정책으로서 목표는 달성
되었는가

14) 청년정책으로서 정책의 세부
과제는 달성되었는가

15) 청년정책으로서 세부과제 성
과는 전체 정책 목표 달성에 기
여했는가

정책
의 

수요
자 

효과
성

11)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의 
목표는 달성되었는가

12)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의 
정책과제 추진 결과는 청년의 
요구를 충족했는가

13)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의 
정책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

14)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는 
질 관리 및 환류(개선) 체계를 
적절히 갖추었는가

15)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의 
정책과제 추진결과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는가

정책 
성과
의 

효과
성

16) 청년정책으로서 의도한 효과
가 있었는가

17) 청년정책으로서 청년의 요구
를 충족시켰는가

18) 청년정책으로서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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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영역

평가지표(수정안)

적절성 측정가능성

매우 
적절
함

조금 
적절
함

보통

다소 
적절
치 

않음

전혀 
적절
치 

않음

매우 
측정 
수월

측정
수월

보통
측정
어려
움

측정
불가
능

정책
의 

수요
자 

효과
성

11)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의 목표
는 달성되었는가

12)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의 정책
과제 추진 결과는 청년의 요구를 충족
했는가

13)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의 정책
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
는가

14)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는 질 
관리 및 환류(개선) 체계를 적절히 갖
추었는가

15) 청년정책으로서 해당 중점분야의 정책
과제 추진결과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는가

4-1. 세 번째 평가영역(정책의 수요자 효과성)의 평가지표에 대해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5. [종합의견] 1차 델파이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정한 ‘수요자 중심 청년정책 

평가체제(수정안)’에 대해 그 밖의 의견이나 조언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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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가 평가지

(#분과) 기본 배경 및 중점 분야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수정안 통합본)에 대한 전문가 평가

◎ 다음은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에 근거한 평가지표입니다. 평가자료(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 수정안 통합본)의 관련 내용을 검토해 보시고 다음의 평가지표 각각에 

대해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 점수에 체크(√ 혹은 ○)하고 평가의견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 배경

평가
영역

평가지표

평가점수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5 4 3 2 1

1.
정책의 
수요자 
방향성

1-1. 정책의 수립 배경은 수요자인 청
년의 시각을 반영하는가

1-2. 청년의 삶에 대한 환경 분석은 적
절한가

1-3. 청년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진단은 
청년 입장에서 타당한가

1-4. 정책의 비전 및 목표는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가

1-5. 정책의 결과로 전망하고 있는 청년 삶의 
개선모습은 실현가능한가

2.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

2-1. 청년정책으로서 5개 중점분야(일자
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
리) 설정은 적절한가

○ 평가의견 : 「정책의 수요자 방향성」의 5개 평가지표(기본 배경) 및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 중 1개 평가지표(5대 중점분야 설정)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

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의견
(문제점, 개선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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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 분야(1)

평가
영역

평가지표

평가점수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5 4 3 2 1

2.
정책
의 

수요
자 

타당
성

2-2. 청년정책으로서 중점 분야(1)의 정책과제 
설정은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
가

2-3. 청년정책으로서 중점 분야(1) 정책과제의 
내용은 청년의 다양성(연령, 성별, 지역,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는가

2-4. 청년정책으로서 중점 분야(1) 정책과제의 
내용은 정책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고려하
는가

2-5. 청년정책으로서 중점 분야(1) 정책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내용의 구성은 체
계적인가

3.
정책
의 

수요
자 

효과
성

3-1. 청년정책으로서 중점 분야(1)의 목표는 
달성되었는가

3-2. 청년정책으로서 중점 분야(1)의 정책과
제 추진 결과는 청년의 요구를 충족했는
가

3-3. 청년정책으로서 중점 분야(1)의 정책과제
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

3-4. 청년정책으로서 중점 분야(1)은 질 관리 
및 환류(개선) 체계를 적절히 갖추었는
가

3-5. 청년정책으로서 중점 분야(1)의 정책과제 추
진결과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는가

○ 평가의견 :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 및 효과성」에 있어서 기본계획(평가자료)의 중점 

분야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의견
(문제점, 개선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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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 분야(2)

평가
영역

평가지표

평가점수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5 4 3 2 1

2.
정책
의 

수요
자 

타당
성

2-2. 청년정책으로서 중점 분야(2)의 정책과제 
설정은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
가

2-3. 청년정책으로서 중점 분야(2) 정책과제의 
내용은 청년의 다양성(연령, 성별, 지역,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는가

2-4. 청년정책으로서 중점 분야(2) 정책과제의 
내용은 정책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고려하
는가

2-5. 청년정책으로서 중점 분야(2) 정책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내용의 구성은 체
계적인가

3.
정책
의 

수요
자 

효과
성

3-1. 청년정책으로서 중점 분야(2)의 목표는 달
성되었는가

3-2. 청년정책으로서 중점 분야(2)의 정책과제 
추진 결과는 청년의 요구를 충족했는가

3-3. 청년정책으로서 중점 분야(2)의 정책과제
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

3-4. 청년정책으로서 중점 분야(2)는 질 관리 
및 환류(개선) 체계를 적절히 갖추었는가

3-5. 청년정책으로서 중점 분야(2)의 정책과제 추진
결과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기
여했는가

○ 평가의견 :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 및 효과성」에 있어서 기본계획(평가자료)의 중점 

분야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의견
(문제점, 개선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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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 분야(3)

평가
영역

평가지표

평가점수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5 4 3 2 1

2.
정책
의 

수요
자 

타당
성

2-2. 청년정책으로서 중점 분야(3)의 정책과제 
설정은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
가

2-3. 청년정책으로서 중점 분야(3) 정책과제의 
내용은 청년의 다양성(연령, 성별, 지역,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는가

2-4. 청년정책으로서 중점 분야(3) 정책과제의 
내용은 정책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고려하
는가

2-5. 청년정책으로서 중점 분야(3) 정책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내용의 구성은 체
계적인가

3.
정책
의 

수요
자 

효과
성

3-1. 청년정책으로서 중점 분야(3)의 목표는 
달성되었는가

3-2. 청년정책으로서 중점 분야(3)의 정책과
제 추진 결과는 청년의 요구를 충족했는
가

3-3. 청년정책으로서 중점 분야(3)의 정책과제
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

3-4. 청년정책으로서 중점 분야(3)은 질 관리 
및 환류(개선) 체계를 적절히 갖추었는가

3-5. 청년정책으로서 중점 분야(3)의 정책과제 추
진결과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는가

○ 평가의견 :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 및 효과성」에 있어서 기본계획(평가자료)의 중점 

분야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의견
(문제점, 개선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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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 분야(4)

평가
영역

평가지표

평가점수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5 4 3 2 1

2.
정책
의 

수요
자 

타당
성

2-2. 청년정책으로서 중점 분야(4)의 정책과제 
설정은 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부합하는
가

2-3. 청년정책으로서 중점 분야(4) 정책과제의 
내용은 청년의 다양성(연령, 성별, 지역,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는가

2-4. 청년정책으로서 중점 분야(4) 정책과제의 
내용은 정책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고려하
는가

2-5. 청년정책으로서 중점 분야(4) 정책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내용의 구성은 체
계적인가

3.
정책
의 

수요
자 

효과
성

3-1. 청년정책으로서 중점 분야(4)의 목표는 달
성되었는가

3-2. 청년정책으로서 중점 분야(4)의 정책과제 
추진 결과는 청년의 요구를 충족했는가

3-3. 청년정책으로서 중점 분야(4)의 정책과제
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

3-4. 청년정책으로서 중점 분야(4)는 질 관리 
및 환류(개선) 체계를 적절히 갖추었는가

3-5. 청년정책으로서 중점 분야(4)의 정책과제 추진
결과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기
여했는가

○ 평가의견 : 「정책의 수요자 타당성 및 효과성」에 있어서 기본계획(평가자료)의 중점 

분야에 대해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의견
(문제점, 개선방향)

-

■ 총평 : 전반적으로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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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요자 양적 평가 및 설문지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인식 조사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 전문기관 ○○○○○○입니다.
저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2025년도 연구과제인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을 활용한 청년정책 진단 연구’의 일환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그동안 추진된 청년정책에 대해 수요자인 청년들의 
관점과 요구를 중심으로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언하는 것입니다. 

본 조사는 우리나라 청년층(만19~34세)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난 5년간 
추진해 온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의 주요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책의 개선을 위한 소중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본 설문조사에 맞고 틀리는 답은 없으며, 각각의 조사문항에 대하여 귀하의 
상황과 의견을 솔직하게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및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제33조, 제34조)에 의해 철저히 익명성이 보장되며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사문항에 성의껏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6월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PART A. 응답자 선정

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대를 선택해 주세요.

   ① 만19~24세    ② 만25~29세    ③ 만30~34세

 ※ 만19세 미만, 34세 초과 응답자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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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고졸 이하    ② 대학 재학중    ③ 대졸    ④ 대학원 석사졸    ⑤ 대학원 박사졸

4.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5.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

6. 귀하는 현재 자신이 사회경제적으로 어느 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상층   ② 중상층   ③ 중층    ④ 중하층   ⑤ 하층

7. 2023년도 1월부터 3월까지 귀하의 평균 월소득(세전)은 얼마이십니까?

   : 본인 1인이 한달간 번 모든 소득을 기준으로  (                  )원

 ※ 2025년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 2,392,013원(e-나라지표(2025). 기준 중위소득 추이. 
https:// 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2
에서 2025. 5. 15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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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B.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기본 배경에 대한 인식

◎ [정책의 수요자 방향성] 다음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의 

내용입니다. 각 박스 안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다음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의 수립 배경>

 □ (배경) 청년기본법에 명시된 이념*(법 제2조) 구현을 위해 국무총리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법 제8조) → 제1차 5개년(’21∼‘25) 계획

     * 제2조：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

록 하는 것

 □ (절차･후속조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확정 → 중앙행정기관･
광역지자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 (적용 대상) 만19세~34세* 대한민국 국민(법 제3조) 및 국가･자치단체

     * 제3조 : 타 법령･조례에 청년기본법과 다르게 규정할 경우 예외적 적용 가능

 □ (변화 대응) 코로나19에 이은 경기상황 악화로 일자리, 주거 등 삶의 질이 열악해지고, 

사회진출･자립이 지체되는 등 어려움 심화

1. 위의 내용을 살펴볼 때 ‘정책의 수립 배경’은 청년들의 시각이나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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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삶에 대한 환경 분석>

 □ [청년 삶 여건] 3高(고금리･고물가･강달러) 현상으로 복합위기 직면
  - 경기 불확실성 심화로 인한 채용규모 축소, 디지털･비대면 가속화, 경력･수시 위주 채용 

트렌드 등으로 청년 고용의 질은 여전히 열악
  -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주거비･생활비 상승 및 채무부담 증가
  - 자산형성 기회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빚투･영끌 및 위험자산 투자 급증, 최근 자산시장 

급랭 이후 경제･심리적 어려움 직면

 □ [격차 확대] 부모배경･지역 등에 따른 청년 내 격차･기회불평등 심화
  - (자산격차) 출발점의 차이는 청년들의 박탈감 야기, 향후 개인역량･직업 등 더 큰 격차를 

재생산하는 악순환 초래
  -(지역격차) 지방청년은 취업기회를 위해 수도권 이주 불가피, 반면 높은 주거비 등 어려움에 

직면

 □ [낮은 체감도] 청년정책 인식･확산을 위한 추진기반 부족
  - 청년들은 실질적 권한 부여와 참여 기회 보장을 요구, 정부 조직 내부에도 청년 정책 

참여도를 높여야한다는 목소리 증가

2. 위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의 삶에 대한 환경 분석’은 청년들의 삶을 적절히 

파악하고 분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청년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진단>

 □ 성과
  - 생애주기 차원 ‘삶의 전 영역’에 대한 실용적 지원으로 전환
  - 청년이란 특정분야 정책이 아닌 종합정책으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
  - 청년기본법 제정 및 정책의 컨트롤 타워 구축 등 정책적 토대 마련
 □ 한계
  - 기준중위소득 기준 취약계층에 대한 한시적 지원 정책 중심
  - 고용･주거･교육･복지 등 개별 정부부처 위주로 추진
  - 코로나19 등 대처를 위한 고용정책 위주로 되어 청년들의 다양한 욕구 반영 미흡
 □ 시사점
  - 청년층 내에서 연령 구간별 정책요구 및 정책수요 차이 반영 필요
  -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 증가와 청년들이 정책에 직접 참여를 원하는 등 인식 변화와 

고용시장에서 새로운 고용형태(비정형･비임금 노동) 증가 등 종합적 고려 필요
  - 포스트 코로나19･4차산업혁명･기후변화 등에 선제적 대응 필요

3. 위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진단’은 청년들의 입장에서 

볼 때 타당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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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비전 및 목표>

4. 그림의 내용을 살펴볼 때 

‘정책의 비전 및 목표’는 청

년들의 요구와 필요에 부합

하도록 적절히 수립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청년의 삶에 대한 전망>

5. 그림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의 삶에 대한 전망’에

서 정책을 시행한 결과로 

미래에 기대하고 있는 청

년들의 삶이 개선된 모습

은 실제 실현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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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C. 청년정책 5대 중점분야에 대한 인식

Ⅰ.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의 정책분야 구분의 적절성

1.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은 5대 중점분야 즉, 일자리 분야, 

주거 분야, 교육 분야, 복지･문화 분야, 참여･권리 분야로 필요한 정책의 영역을 

구분하여 수립하였는데, 이와 같은 5대 분야로 정책을 구분하여 추진한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Ⅱ.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의 5대 정책분야별 적절성

1. (일자리 분야) 다음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 중 일자리 

분야의 내용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다음 질문들에 응답해 주세요.

□ 정책과제 1 :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민간기업 연계를 통한 청년고용 
확대 추진

 -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장기재직 유도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며, 제도 개선을 통해 청년 
보호 강화

 - 민관협업을 통해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신기술 분야 중심의 실무형 훈련 확대를 
통해 청년의 취업역량 향상 지원

□ 정책과제 2 : 청년 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 청년 기술창업을 위해 아이디어 발굴부터 교육, 자금 지원, 재창업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고, 
분야별 맞춤형 창업지원 강화

 - 농어업, 소상공인, 문화･콘텐츠,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경쟁력 있는 창업 촉진

□ 정책과제 3 : 청년의 일터 안전망 강화

 - 청년의 사회보장 강화를 위해 고용･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직종별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열악한 근로여건 개선, 배달종사자 보호 등 청년의 노동권익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 정책과제 4 : 공정채용 기반 구축･직장 문화 개선

 - 청년의 공정한 채용을 위해 공정채용법 제정, 채용비리 신고체계 구축, 능력중심 채용모델 
개발 등을 통해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 청년이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근로여건이 우수한 기업 지원, 일･생활 균형 
확대, 성평등 및 모성보호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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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문항
매우
그렇
다

조금 
그렇
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
지 

않다

전혀 
그렇
지 

않다

1-1

정책
의 

수요
자 

타당
성

1-1-1.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에서 추진
하고 있는 여러 정책과제의 선정은 청
년들의 필요와 요구에 부합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1-1-2.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이 청년의 다양한 배경과 처지 즉, 
청년 시기의 연령대, 성별, 지역간 차이,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1-3.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 정책과제
의 내용이 정책과정에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수렴한 내용이라고 생
각하십니까?

1-1-4.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 정책과제
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내용의 구성
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2

정책
의 

수요
자 

효과
성

1-2-1.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에서 추구
하고자 하는 목표는 실제 달성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2-2.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의 정책과
제들을 추진한 결과들은 결과적으로 청
년들의 요구와 필요를 충족했을 것이라
고 생각하십니까?

1-2-3.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의 정책과
제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
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2-4.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는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 상의 문제점
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면서 
운영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1-2-5.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의 정책과제
들을 추진한 결과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주거 분야) 다음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 중 주거 분야의 

내용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다음 질문들에 응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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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과제 1 : 청년 주택 공급 확대

 - 청년의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분양, 공공임대, 청년특화주택 등 약 
34만 호를 ’27년까지 공급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청년층 접근성 높임

 - 대학 내외 기숙사를 확충하고 기숙사비 부담을 줄여 주거안정 지원 강화

□ 정책과제 2 : 청년 전월세 비용 경감 

 -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에게는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해 주거 안정 지원

 - 월세 지원, 저금리 대출, 청약통장 우대 등으로 청년의 전･월세 부담을 완화하고 자립 
기반 강화

□ 정책과제 3 : 주거 취약청년 집중 지원 

 - 고시원,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노후 주택을 매입해 청년주택으로 재건축･리모델링 추진

 - 불법 건축물과 대학가 인근의 취약 주거지를 집중 단속하여 근본적인 개선 추진

 - 허위 매물 단속, 전세사기 예방, 공인중개사 감독 강화를 통해 청년 임차인의 권익 보호

□ 정책과제 4 : 청년 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 청년 공유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펀드 투자와 제도 개선을 통해 도심 내 공유주거 공급을 
확대하고 기반 마련

 - 지방 도심에 혁신공간과 주거플랫폼을 조성해 청년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국가균형발전 
도모



442 |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을 활용한 청년정책 진단 연구

영역 문항
매우
그렇
다

조금 
그렇
다

보통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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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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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책
의 

수요
자 

타당
성

1-1-1.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
러 정책과제의 선정은 청년들의 필요와 요구에 부
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1-2.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이 청년
의 다양한 배경과 처지 즉, 청년 시기의 연령대, 
성별, 지역간 차이,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고려하
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1-3.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이 정
책과정에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수렴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1-4.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 정책과제의 목표 달성
을 위해 세부 내용의 구성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2

정책
의 

수요
자 

효과
성

1-2-1.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실제 달성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2-2.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의 정책과제들을 추진한 
결과들은 결과적으로 청년들의 요구와 필요를 충족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2-3.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의 정책과제들은 앞으
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
니까?

1-2-4.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는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 상의 문제점들을 주기적으로 점검
하고 개선하면서 운영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1-2-5.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의 정책과제들을 추진한 
결과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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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 분야) 다음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 중 교육 분야의 

내용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다음 질문들에 응답해 주세요.

□ 정책과제 1 :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

 - 대통령 주재 인재양성전략회의를 통해 첨단 분야 인재양성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관
련 법 제정을 추진하며 부처 간 협업 확대

 - 대학은 혁신공유대학과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을 통해 핵심 인재 양성의 허브 역
할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 인재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

□ 정책과제 2 : 고른 교육기회 보장

 - 저소득층 대학생과 대학 미진학 청년에게 등록금 경감, 후학습 장학금, 평생교육 바
우처 등을 통해 교육비 부담 완화

 - 지역 발전과 연계된 대학지원체계를 구축해 지역인재 양성과 대학의 동반성장 추진

 - 직업교육 혁신지구와 전문대학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 기반의 실무형 인재 육성 강화

□ 정책과제 3 :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 고졸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내실화 및 고교취업 연계 장
려금을 지속 지원하며, 취업지원관을 확대해 고용지원기반 강화

 - 민관 협업을 통해 첨단산업 분야에 맞춤형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과 계약학
과 확대

 - 대학생과 청년의 진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진로탐색 학점제 확대, P-Tech 참여 
학교 확대, 군 복무 청년의 사회 진출 준비를 돕는 프로그램 운영

□ 정책과제 4 : 온택트 교육기반 구축

 - 온라인 지식공유체계(K-MOOC)와 온택트 평생배움터를 강화하여 신산업과 핵심 기술 
분야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학점 취득과 취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대학 원격교육 지원을 강화하여 원격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 격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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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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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책
의 

수요
자 

타당
성

1-1-1.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과제의 선정은 청년들의 필요와 요구
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1-2.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이 청
년의 다양한 배경과 처지 즉, 청년 시기의 연령대, 
성별, 지역간 차이,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고려하
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1-3.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이 
정책과정에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수
렴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1-4.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 정책과제의 목표 달
성을 위해 세부 내용의 구성이 비교적 체계적으
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2

정책
의 

수요
자 

효과
성

1-2-1.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실제 달성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
까?

1-2-2.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의 정책과제들을 추진
한 결과들은 결과적으로 청년들의 요구와 필요
를 충족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2-3.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의 정책과제들은 앞으
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

1-2-4.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는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 상의 문제점들을 주기적으로 점
검하고 개선하면서 운영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
까?

1-2-5.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의 정책과제들을 추진
한 결과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도
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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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지･문화 분야) 다음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 중 복지･문

화 분야의 내용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다음 질문들에 응답해 주세요.

□ 정책과제 1 : 사회출발자산 형성 및 재기 지원

 - 청년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운영하고, 병사 봉급 인상과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 확대

 - 청년들의 부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대출, 취업준비생 생활비 지원, 채무조정 강화 
및 실용금융 교육을 통해 재정적 안정과 자립 지원

□ 정책과제 2 :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 인상, 디딤씨앗통장 제도 개선 및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지원 강화

 - 고립･은둔청년과 청년한부모, 1인 가구를 위한 자립 지원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도우며, 
청년 장애인들을 위한 스포츠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 빈곤청년을 위한 근로인센티브 확대와 자립지원 전담기관의 협업을 통해 청년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 지속

□ 정책과제 3 : 청년건강 증진

 - 청년층의 정신건강을 위해 심리상담 서비스와 중독 예방 및 치료 기반을 강화하고, 신체건강 
관리 프로그램과 시설을 확대하여 건강 증진 지원

 - 청년 맞춤형 신체･정신건강 서비스 제공과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공급을 통해 청년들의 
건강 관리 인프라 확장

□ 정책과제 4 :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청년들의 도전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학 연계 교육, 인턴십, 
창업 등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고, 모험투자펀드를 통해 콘텐츠 제작 자금 공급

 - 청년들이 문화생활을 자유롭게 누리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문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며, 예술가와 창작자에게도 지원 확대

 - 예비예술인과 청년예술인에게는 창작준비, 기획전시, 발표 등 지원하며, 미디어 활동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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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문항
매우
그렇
다

조금 
그렇
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
지 

않다

전혀 
그렇
지 

않다

1-1

정책
의 

수요
자 

타당
성

1-1-1.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과제의 선정은 청년들의 필요와 
요구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1-2.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
이 청년의 다양한 배경과 처지 즉, 청년 시기의 
연령대, 성별, 지역간 차이, 소득수준의 차이 등
을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1-3.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 정책과제의 내
용이 정책과정에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
을 수렴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1-4.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 정책과제의 목
표 달성을 위해 세부 내용의 구성이 비교적 체계
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2

정책
의 

수요
자 

효과
성

1-2-1.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에서 추구하고
자 하는 목표는 실제 달성되었을 것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1-2-2.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의 정책과제들을 
추진한 결과들은 결과적으로 청년들의 요구와 
필요를 충족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2-3.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의 정책과제들
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2-4.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는 정책이 잘 추
진될 수 있도록 시행 상의 문제점들을 주기적으
로 점검하고 개선하면서 운영했을 것으로 생각
하십니까?

1-2-5.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의 정책과제들을 
추진한 결과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
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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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여･권리 분야) 다음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 중 참여･권

리 분야의 내용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다음 질문들에 응답해 주세요.

□ 정책과제 1 :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 주도성 확대

 - 청년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중앙 및 시‧도 전 위원회를 청년참여위원회로 
지정하고, 청년인재 정보풀을 구축하여 실효성 있는 청년 참여 제도 운영

 -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개혁과제와 미래의제를 주도하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정책과제 2 : 청년정책 추진기반 마련 및 내실화

 - 청년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 구직활동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며, 재원조성 방안 강구

 -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연구기관을 설립하고, 청년 삶 기준선과 통계 체계를 마련하여 데이터 
기반의 정책 강화

 - 지역 청년정책의 균형발전을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운영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청년사업을 
지원하며 정부-민간 협력체계 구축

□ 정책과제 3 : 청년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

 - 청년이 모든 청년정책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체감도 
높임

 - 청년의 역량을 키우고 지역사회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 지역 정착 지원, 지역 관광 홍보 
및 문화공간 조성 등 다양한 활동 확대

□ 정책과제 4 : 청년 권익보호 및 청년교류 활성화

 - 청년의 노동, 금융, 주거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고, 인권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 청년 주도형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 청년이 주제와 대상국가를 선정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교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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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1-1-1.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
는 여러 정책과제의 선정은 청년들의 필요와 요구
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1-2.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
이 청년의 다양한 배경과 처지 즉, 청년 시기의 
연령대, 성별, 지역간 차이, 소득수준의 차이 등
을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1-3.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 정책과제의 내
용이 정책과정에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
을 수렴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1-4.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 정책과제의 목
표 달성을 위해 세부 내용의 구성이 비교적 체계
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2

정책
의 

수요
자 

효과
성

1-2-1.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에서 추구하고
자 하는 목표는 실제 달성되었을 것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1-2-2.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의 정책과제들을 
추진한 결과들은 결과적으로 청년들의 요구와 
필요를 충족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2-3.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의 정책과제들
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2-4.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는 정책이 잘 추
진될 수 있도록 시행 상의 문제점들을 주기적으
로 점검하고 개선하면서 운영했을 것으로 생각
하십니까?

1-2-5.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의 정책과제들을 
추진한 결과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
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록 | 449

PART D. 청년정책에 대한 요구

Ⅰ. 기본 배경

1. 향후 청년정책 기본계획(5개년 계획) 수립 시 정책 수립 배경에 가장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3가지 선택해 주십시오.

① 인구 구조 변화(청년 인구 감소, 고령화) 반영

② 청년의 정신건강, 고립, 고독 등 사회적 위험 요인 대응 필요성

③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 변화에 발맞춘 청년 역량 강화 필요성

④ 기후 위기, 지속가능성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청년의 역할 및 대응 기반 마련

⑤ 수도권 지역 격차 및 인구 집중 해소를 위한 균형 잡힌 청년 육성 정책 필요성

⑥ 청년 세대 내 다양성(장애, 성별, 가족 형태 등)에 대한 포용적 접근 강조

2. 향후 청년정책 기본계획(5개년 계획) 수립 시 청년 삶의 환경 분석에 가장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3가지 선택해 주십시오.

①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확산 등 기술 변화로 인한 청년의 직업 환경 변화

② 정신건강 악화, 고립, 은둔 등 사회적 고립 심화

③ 사회･경제적 불확실성 증가로 청년의 미래 불안 심화

④ 청년 세대의 부채 및 금융 위험 노출 증가, 자산 형성 기회 감소

⑤ 정치･사회 참여 필요성 확대에 비해 여전히 낮은 정책 참여

⑥ 지역 간 격차 및 수도권 집중 문제

3. 향후 청년정책 기본계획(5개년 계획) 수립 시, 청년정책 성과 및 문제점 진단에 

가장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3가지 선택해 주십시오.

① 정책 수혜자들의 실제 경험 및 만족도

②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처 간 협력

③ 다양한 청년 집단(연령, 지역, 계층 등)의 요구 반영 정도

④ 단기적인 실적 중심 평가의 한계 및 장기적 영향 진단

⑤ 미래 사회 이슈(기후 위기, 기술 변화 등)에 대한 선제적인 대비 정도

⑥ 청년의 의견 수렴, 정책참여 및 정책 반영 정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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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청년정책 기본계획(5개년 계획) 수립 시, 정책 비전 및 방향에 가장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3가지 선택해 주십시오.

① 청년의 특성과 배경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② 미래 환경 변화(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 등)에 대응하는 청년정책 비전 제시

③ 청년정책의 지역간 균형과 지속가능성 보장

④ 교육-고용-주거-복지의 생애주기별 연계 강화

⑤ 청년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의 의견의 수렴되고 반영되는 체계 강화

⑥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

5. 향후 청년정책 기본계획(5개년 계획) 수립 시, 5년 후 변화될 청년의 삶에 대한 

전망에 가장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3가지 선택해 주십시오.

① 청년 고용률 증대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확보

② 청년 주거비 절감 및 안정적인 주거 공간 확보

③ 정신건강 및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등 청년 복지 강화

④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접근 가능한 교육 기회 보장

⑤ 청년 스스로 정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직접 참여 제도 확대

⑥ 청년의 지역 정착 및 농･산･어촌 생활 지원 인프라 구축

Ⅱ. 일자리 분야

6. 정부의 청년 일자리 확대･강화 정책 중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맞춤형 고용 서비스 및 민간 기업 연계 강화

②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장기 고용 및 자산 형성 지원 확대

③ 실무 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취업 역량 강화

④ 신기술 위주의 교육 기회 확대

⑤ 다양한 직업 체험 기회 제공하는 지원 사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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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중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창업교육 및 컨설팅 지원 확대

② 초기 창업 아이디어 발굴 등 지원 강화

③ 다양한 분야(농･산･어업, 소상공인, 문화･콘텐츠 등)의 스타트업 지원

④ 창업 이후 지속적인 성장 지원

⑤ 청년창업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⑥ 청년창업에 대한 세제 혜택 및 금융지원(대출 및 이자 지원 등) 강화

8. 청년층의 안정적인 근로조건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고용･산재보험의 적용 확대

② 표준계약서 활용 및 보급 확대

③ 직장 내 따돌림 및 괴롭힘 예방 강화

④ 플랫폼근로자 등 특수형태근로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

⑤ 근로조건을 개선을 위한 노사협의제도 활성화

9. 공정한 채용 기반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공정한 채용을 위한 법률 제정

② 능력과 역량 중심의 채용방식의 개발 및 확산

③ 채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부패신고제도 확산

④ 공정한 채용시스템에 대한 컨설팅 지원

⑤ 공정한 채용의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

10. 향후 청년일자리 정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청년 배경별 맞춤형 정책 강화

② 청년 창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

③ 근로여건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④ 일･생활 균형(워라벨)을 위한 지원 정책 확대

⑤ 직장 내 성평등 및 모성 보호 제도의 강화

⑥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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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거 분야

11. 청년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청년에 특화된 주거 공급을 위한 법제도 개선

② 대학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지원 강화

③ 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청년 주택 건설 강화

④ 청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확충

⑤ 청년주택 건설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⑥ 청년주택 공급가격 제한 및 투명성 확보

12. 청년층의 전월세 등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월세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

② 1인가구 청년을 위한 지원정책 강화

③ 전월세자금대출에 대한 저금리 등 금융지원 확대

⑤ 청년대상의 주거급여 제도 신설

⑤ 최저주거기준 미달에 청년에 대한 지원책 강화 

13. 취약계층 청년의 주거 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열악한 주거환경(고시원, 반지하 등)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

②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③ 전세사기 및 허위 매물 등에 대한 감독 및 단속 강화

④ 대학가, 고시촌 등 청년 밀집 지역의 지역 환경 개선 추진

⑤ 청년 주택 공급을 위한 정부예산 확충

14. 청년 친화적 주택의 보급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청년 공유주택 건설 활성화 지원

② 청년 친화적 주택 모델 개발에 청년 참여 확대

③ 수도권 이외 지방 정착 및 주거에 대한 지원 확대

④ 청년 친화적 주택 보급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거지원 플랫폼 구축

⑤ 청년 친화적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예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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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향후 청년 주거 정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청년 주거비 직접 지원

② 청년 주택 선택의 다양성 확대

③ 청년의 지방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

④ 청년의 최저주거기준 이행 점검

⑤ 청년대상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⑥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제도적 개선

⑦ 기타 (                              )

Ⅳ. 교육 분야

16. 청년의 미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첨단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한 관련 법 제정

② 대학과 산업계와의 공유 및 협력 촉진

③ 첨단 기술 관련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

④ 교육 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⑤ 인재양성 관련 부처 간 협력 강화

17. 청년에게 고른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저소득 취약계층 대학생의 교육비 부담 완화

② 수도권 이외의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대학교육 지원

③ 직업교육 및 전문대학 활성화 지원

④ 장학금 및 평생교육 바우처 확대

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 강화

⑥ 취업준비 증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대학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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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교육-일자리 연계 정책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고졸 청년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현장실습 강화

② 고졸 취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및 지원 강화

③ 대학생 및 청년층의 진로탐색 교육과정에 대한 학점제 확대

④ 산･학･연･관 간 협력을 통한 첨단산업 분야의 맞춤형 직무교육 확대

⑤ 군 복무 중 청년의 진로 준비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강화

⑥ 대학에서의 기업 연계 계약학과 확대

19. 온택트(온라인 중심) 교육 기반 구축에 있어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온라인 지식공유시스템(K-MOOC) 확대

② 신산업 및 핵심기술 맞춤형 교육 제공

③ 대학 원격교육 지원 강화 및 질적 향상

④ 원격교육을 통한 취업 기회 확대

⑤ 취업-학점 연계 교육과정 확대

20. 향후 정부의 청년 교육정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첨단 분야 및 신기술 교육 강화

② 학교-일자리 연계 맞춤형 교육 확대

③ 고졸 취업 및 직업계 고교교육 지원 강화

④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장학금 확충

⑤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 확대

⑥ 온택트 교육 활성로 교육격차 해소

⑦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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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복지･문화 분야

21. 향후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청년도약계좌 및 청년저축계좌 확대

② 군복무 중 임금 인상 및 장병적금제도 강화

③ 청년의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저금리 금융 지원

④ 취업준비과정에 대한 재정 지원 및 채무 조정 강화

⑤ 청년 대상 금융교육 확대

22. 취약계층 청년 지원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 및 정착금 지원 강화

② 청년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

③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

④ 장애청년을 위한 심리 및 진로 상담,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

⑤ 빈곤 청년에 대한 취업 인센티브 확대

⑥ 지역별 청년 지원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청년 정책 사각지대 해소

23. 향후 청년 건강증진 정책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청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확대

② 약물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강화

③ 신체건강 관리 프로그램 및 시설 확충

④ 청년을 위한 맞춤형 신체･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

⑤ 지역사회 내 스포츠 및 건강 관리 시설 확충

24. 청년들의 문화 활동의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청년 문화콘텐츠 교육･인턴십･창업 등에 대한 지원 확대

② 산･학･연･관 간 연계를 통한 젊은 문화인재 육성

③ 문화 및 예술 콘텐츠 제작 펀드(자금) 조성

④ 청년예술가와 청년창작자 지원 확대

⑤ 청년작가 및 예비창작자를 위한 창작교육 및 전시･공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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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향후 청년의 복지 및 문화 분야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청년 자산운용 및 재정안정 지원

② 취약청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확대

③ 청년 건강증진 정책 개선 및 확대

⑤ 청년 문화 역량 강화 지원

⑤ 청년의 문화예술 창작 지원 확대

⑥ 청년의 자유로운 문화생활 향유 기반 조성

⑦ 기타 (                              )

Ⅵ. 참여･권리 분야

26. 청년의 정책적 의사결정 참여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중앙 및 지자체의 청년참여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기능 강화

② 청년인재에 대한 정보 풀 확대 및 활용

③ 청년지원기관 및 청년단체 예산 지원 확대

④ 청년 의견 수렴을 위한 정례적인 공론장 마련

⑤ 청년활동가 지원 제도 마련

27. 청년들이 청년정책 관련 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활용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청년정책 정보 통합서비스

② 청년정책에 대한 안내 창구 확대

③ 모바일 앱 기반의 청년정책 서비스 강화

④ 지역청년지원센터의 기능 확대 및 예산 확충

⑤ 맞춤형 청년정책 추천 시스템 구축

⑥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한 청년정책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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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청년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청년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교육 확대

② 청년 대상 금융교육 강화

③ 청년 주거권 보호를 위한 법률･행정적 지원서비스 강화

④ 청년근로자 권인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점검체계 구축

⑤ 청년의 배경에 따른 차별과 혐오 해소를 위한 캠페인

⑥ 청년 권익보호를 전담하는 정부산하의 독립기관 설립

29. 청년 교류 및 글로벌 활동 지원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청년주도 국제교류 프로그램 확대

② 해외 인턴십 및 봉사활동 지원

③ 글로벌 이슈에 관한 청년 포럼 및 컨퍼런스 개최

④ 해외 청년 교류 확대를 위한 보조금 확충

⑤ 청년의 국제활동 공유를 위한 플랫폼 구축

⑥ 청년의 외국어 및 글로벌 리터러시 함양 프로그램 확대

30. 향후 청년의 참여 및 권리를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청년정책 전담 연구기관 설치

② 청년의 삶과 실태에 대한 통계 구축

③ 청년정책 예산의 안정적 확보

④ 지역 청년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

⑤ 산･학･연･관 간의 청년정책 협력 기반 조성

⑥ 기타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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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요자 질적(심층면담) 평가 및 조사지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면담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다양한 기초연구와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연구원에서는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을 활용한 청년정책 진단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정부가 수립해서 추진해 온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년~2025년)에 대해서 정책의 수요자인 청년들의 

입장에서 진단하고 그 개선점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청년 당사자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본 면담조사에 포함된 질문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으므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의 소속이나 

개인적인 배경은 연구보고서에서 모두 가명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청년정책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면담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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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참여자 기초 정보

성명 연령(만) 성별

교육

수준
고졸 (     ) 전문대졸 (     ) 대졸 (      )  대학원재학 이상(     ) 

거주

지역 
광역시/특별시(    )    중소도시 (    )  읍면 지역 (     )

혼인

상태
미혼(     )  기혼(     ) 

경제

활동

경제

활동

정규직(     )  비정규직 (     )  실업(     )

*실업: 경제활동 중, 실업급여 수급 등 일시적인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비경제

활동

재학 (     )  비재학(     ) 

*비재학: 휴학,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등

계층

인식
상층(     )  중상층(     )  중층(     )  중하층(     )  하층(     )  

e-mail

PART 1. 기초 정보

○ (교육수준) 최종 학력

○ (거주지역) 현재 거주하고 있는 해당 지역 

○ (혼인상태) 결혼 여부

○ (경제활동) 현재 경제활동 참여 유형

○ (비경제활동) 재학하고 있는 대학유형(4년제 여부)/대학원 또는 휴학하게 된 이유 등 

○ (계층인식) 현재 자신의 사회･경제적 위치에 관한 주관적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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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도입 질문

1.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정책을 수립하여 여러 가지 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정책들을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 정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고 있다면) 일반 청년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러한 정책은 실제 청년들의 삶에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모른다면) 잘 모르고 있다면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러한 정책의 추진이 실제 청년들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정부가 2021년~2025년까지 5개년 정책으로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는데 어떤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 (알고 있다면) 일반 청년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러한 정책은 실제 청년들의 삶에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모른다면) 잘 모르고 있다면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러한 정책의 추진이 실제 청년들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2020년에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는데 어떤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 (알고 있다면) 일반 청년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러한 법률은 실제 청년들의 삶에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모른다면) 잘 모르고 있다면 이러한 법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러한 법률의 제정이 실제 청년들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정부는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얼마나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관심, 노력 있음)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추가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관심, 노력 없음)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앞으로 정부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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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수요자 평가(1) : 정책의 수요자 방향성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정책의 수립 배경’ 내용자료 제시

   (※ 제시자료 1/설명 병행)

1. 다음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정책의 수립 배경’ 내용을 잠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살펴볼 때 ‘정책의 수립 배경’은 청년들의 시각이나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청년의 삶에 대한 환경 분석’ 내용자료 제시

   (※ 제시자료 2/설명 병행)

2. 다음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청년의 삶에 대한 환경 분석’ 내용을 잠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의 삶에 대한 환경 분석’은 청년들의 삶을 적절히 파악하고 

분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청년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진단’ 내용자료 제시

   (※ 제시자료 3/설명 병행)

3. 다음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청년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진단’ 내용을 잠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진단’은 청년들의 입장에서 볼 때 

타당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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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정책의 비전 및 목표’ 내용자료 제시

   (※ 제시자료 4/설명 병행)

4. 다음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정책의 비전 및 목표’ 내용을 잠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살펴볼 때 ‘정책의 비전 및 목표’는 청년들의 요구와 필요에 부합하도록 적절히 

수립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청년의 삶에 대한 전망’ 내용자료 제시

  (※ 제시자료 5/설명 병행)

5. 다음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청년의 삶에 대한 전망’ 내용을 잠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의 삶에 대한 전망’에서 정책을 시행한 결과로 미래에 기대하고 

있는 청년들의 삶이 개선된 모습은 실제 실현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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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4. 수요자 평가(2) : 5대 중점분야별 타당성 및 효과성

1.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5대 중점분야 즉, 일자리 분야, 주거 분야, 교육 분야, 복지･문화 

분야, 참여･권리 분야로 필요한 정책의 영역을 구분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5대 분야로 

정책을 구분하여 추진한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중점분야’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야가 있다는 무엇입니까?

◎ [2~10문항] ‘일자리 분야’ 내용을 제시하고 읽어보게 한 후에 질의

 “다음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일자리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잠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제시자료 6/설명 병행)

2. 읽어보신 바와 같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일자리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과제의 선정은 청년들의 필요와 

요구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 읽어보신 바와 같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일자리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이 청년의 다양한 배경과 처지 즉, 청년 시기의 

연령대, 성별, 지역간 차이,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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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읽어보신 바와 같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일자리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이 정책과정에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수렴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 읽어보신 바와 같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일자리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 정책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내용의 구성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6. 읽어보신 바와 같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일자리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실제 달성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적절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7. 읽어보신 바와 같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일자리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의 정책과제들을 추진한 결과들은 결과적으로 청년들의 요구와 

필요를 충족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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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읽어보신 바와 같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일자리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의 정책과제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9. 읽어보신 바와 같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일자리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는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 상의 문제점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면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0. 읽어보신 바와 같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일자리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정책으로서 일자리 분야의 정책과제들을 추진한 결과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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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9문항] ‘주거 분야’ 내용을 제시하고 읽어보게 한 후에 질의

 “다음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주거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잠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제시자료 7/설명 병행)

11. 읽어보신 바와 같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주거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과제의 선정은 청년들의 필요와 

요구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2. 읽어보신 바와 같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주거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이 청년의 다양한 배경과 처지 즉, 청년 시기의 

연령대, 성별, 지역간 차이,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3. 읽어보신 바와 같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주거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이 정책과정에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수렴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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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읽어보신 바와 같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주거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 정책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내용의 구성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5. 읽어보신 바와 같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주거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실제 달성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적절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6. 읽어보신 바와 같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주거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의 정책과제들을 추진한 결과들은 결과적으로 청년들의 요구와 

필요를 충족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7. 읽어보신 바와 같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주거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의 정책과제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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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읽어보신 바와 같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주거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는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 상의 문제점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면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9. 읽어보신 바와 같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주거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정책으로서 주거 분야의 정책과제들을 추진한 결과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20~28문항] ‘교육 분야’ 내용을 제시하고 읽어보게 한 후에 질의

 “다음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교육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잠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제시자료 8/설명 병행)

20. 읽어보신 바와 같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교육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과제의 선정은 청년들의 필요와 

요구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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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읽어보신 바와 같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교육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이 청년의 다양한 배경과 처지 즉, 청년 시기의 

연령대, 성별, 지역간 차이,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2. 읽어보신 바와 같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교육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이 정책과정에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수렴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3. 읽어보신 바와 같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교육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 정책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내용의 구성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4. 읽어보신 바와 같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교육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실제 달성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적절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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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읽어보신 바와 같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교육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의 정책과제들을 추진한 결과들은 결과적으로 청년들의 요구와 

필요를 충족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6. 읽어보신 바와 같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교육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의 정책과제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7. 읽어보신 바와 같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교육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는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 상의 문제점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면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8. 읽어보신 바와 같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교육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분야의 정책과제들을 추진한 결과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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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37문항] ‘복지･문화 분야’ 내용을 제시하고 읽어보게 한 후에 질의

 “다음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복지･문화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잠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제시자료 9/설명 병행)

29. 읽어보신 바와 같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복지･문화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과제의 선정은 

청년들의 필요와 요구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0. 읽어보신 바와 같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복지･문화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이 청년의 다양한 배경과 처지 

즉, 청년 시기의 연령대, 성별, 지역간 차이,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1. 읽어보신 바와 같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복지･문화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이 정책과정에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수렴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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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읽어보신 바와 같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복지･문화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 정책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내용의 구성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3. 읽어보신 바와 같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복지･문화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실제 달성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적절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4. 읽어보신 바와 같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복지･문화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의 정책과제들을 추진한 결과들은 결과적으로 

청년들의 요구와 필요를 충족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5. 읽어보신 바와 같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복지･문화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의 정책과제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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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읽어보신 바와 같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복지･문화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는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 상의 

문제점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면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7. 읽어보신 바와 같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복지･문화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정책으로서 복지･문화 분야의 정책과제들을 추진한 결과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38~46문항] ‘참여･권리 분야’ 내용을 제시하고 읽어보게 한 후에 질의

  “다음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참여･권리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잠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제시자료 10/설명 병행)

38. 읽어보신 바와 같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참여･권리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과제의 선정은 

청년들의 필요와 요구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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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읽어보신 바와 같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참여･권리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이 청년의 다양한 배경과 처지 

즉, 청년 시기의 연령대, 성별, 지역간 차이,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0. 읽어보신 바와 같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참여･권리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이 정책과정에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수렴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1. 읽어보신 바와 같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참여･권리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 정책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내용의 구성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2. 읽어보신 바와 같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참여･권리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실제 달성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적절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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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읽어보신 바와 같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참여･권리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의 정책과제들을 추진한 결과들은 결과적으로 

청년들의 요구와 필요를 충족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4. 읽어보신 바와 같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참여･권리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의 정책과제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5. 읽어보신 바와 같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참여･권리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는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 상의 

문제점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면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6. 읽어보신 바와 같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참여･권리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년정책으로서 참여･권리 분야의 정책과제들을 추진한 결과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예)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오)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측면이나 어떤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면담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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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 면담 시 제시자료

■ 제시자료 1 (PART 3 - 문항 1) : 정책의 수립 배경

 □ (배경) 청년기본법에 명시된 이념*(법 제2조) 구현을 위해 국무총리는 청년정책 기
본계획 수립(법 제8조) → 제1차 5개년(’21∼‘25) 계획

     * 제2조：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
록 하는 것

 □ (절차･후속조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심의･확정 → 중앙행정기관･
광역지자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 (적용 대상) 만19세~34세* 대한민국 국민(법 제3조) 및 국가･자치단체
   * 제3조：타 법령･조례에 청년기본법과 다르게 규정할 경우 예외적 적용 가능

 □ (변화 대응) 코로나19에 이은 경기상황 악화로 일자리, 주거 등 삶의 질이 열악해지고, 

사회진출･자립이 지체되는 등 어려움 심화

■ 제시자료 2 (PART 3 - 문항 2) : 청년의 삶에 대한 환경 분석

 □ [청년 삶 여건] 3高(고금리･고물가･강달러) 현상으로 복합위기 직면
  - 경기 불확실성 심화로 인한 채용규모 축소, 디지털･비대면 가속화, 경력･수시 위주 채용 

트렌드 등으로 청년 고용의 질은 여전히 열악
  -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주거비･생활비 상승 및 채무부담 증가
  - 자산형성 기회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빚투･영끌 및 위험자산 투자 급증, 최근 자산시장 

급랭 이후 경제･심리적 어려움 직면

 □ [격차 확대] 부모배경･지역 등에 따른 청년 내 격차･기회불평등 심화
  - (자산격차) 출발점의 차이는 청년들의 박탈감 야기, 향후 개인역량･직업 등 더 큰 격차를 

재생산하는 악순환 초래
  - (지역격차) 지방청년은 취업기회를 위해 수도권 이주 불가피, 반면 높은 주거비 등 

어려움에 직면

 □ [낮은 체감도] 청년정책 인식･확산을 위한 추진기반 부족
  - 청년들은 실질적 권한 부여와 참여 기회 보장을 요구, 정부 조직 내부에도 청년 정책 

참여도를 높여야한다는 목소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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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자료 3 (PART 3 - 문항 3) : 청년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진단

 □ 성과
  - 생애주기 차원 ‘삶의 전 영역’에 대한 실용적 지원으로 전환

  - 청년이란 특정분야 정책이 아닌 종합정책으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

  - 청년기본법 제정 및 정책의 컨트롤 타워 구축 등 정책적 토대 마련

 □ 한계
  - 기준중위소득 기준 취약계층에 대한 한시적 지원 정책 중심

  - 고용･주거･교육･복지 등 개별 정부부처 위주로 추진

  - 코로나19 등 대처를 위한 고용정책 위주로 되어 청년들의 다양한 욕구 반영 미흡

 □ 시사점
  - 청년층 내에서 연령 구간별 정책요구 및 정책수요 차이 반영 필요
  -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 증가와 청년들이 정책에 직접 참여를 원하는 등 인식 변화와 

고용시장에서 새로운 고용형태(비정형･비임금 노동) 증가 등 종합적 고려 필요
  - 포스트 코로나19･4차산업혁명･기후변화 등에 선제적 대응 필요

■ 제시자료 4 (PART 3 - 문항 4) : 정책의 비전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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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자료 5 (PART 3 - 문항 5) : 청년의 삶에 대한 전망

  

■ 제시자료 6 (PART 4 - 문항 2~10) : 일자리 분야

□ 정책과제 1 :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민간기업 연계를 통한 청년고용 

확대 추진
 -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장기재직 유도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며, 제도 개선을 통해 청년 

보호 강화
 - 민관협업을 통해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신기술 분야 중심의 실무형 훈련 확대를 

통해 청년의 취업역량 향상 지원
□ 정책과제 2 : 청년 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 청년 기술창업을 위해 아이디어 발굴부터 교육, 자금 지원, 재창업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고, 

분야별 맞춤형 창업지원 강화
 - 농어업, 소상공인, 문화･콘텐츠,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경쟁력 있는 창업 촉진
□ 정책과제 3 : 청년의 일터 안전망 강화
 - 청년의 사회보장 강화를 위해 고용･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직종별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열악한 근로여건 개선, 배달종사자 보호 등 청년의 노동권익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 정책과제 4 : 공정채용 기반 구축･직장 문화 개선
 - 청년의 공정한 채용을 위해 공정채용법 제정, 채용비리 신고체계 구축, 능력중심 채용모델 

개발 등을 통해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 청년이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근로여건이 우수한 기업 지원, 일･생활 균형 

확대, 성평등 및 모성보호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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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자료 7 (PART 4 - 문항 11~19) : 주거 분야

□ 정책과제 1 : 청년 주택 공급 확대
 - 청년의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분양, 공공임대, 청년특화주택 등 약 

34만 호를 ’27년까지 공급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청년층 접근성 높임
 - 대학 내외 기숙사를 확충하고 기숙사비 부담을 줄여 주거안정 지원 강화
□ 정책과제 2 : 청년 전월세 비용 경감 
 -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에게는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해 주거 안정 지원
 - 월세 지원, 저금리 대출, 청약통장 우대 등으로 청년의 전･월세 부담을 완화하고 자립 

기반 강화
□ 정책과제 3 : 주거 취약청년 집중 지원 
 - 고시원,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노후 주택을 매입해 청년주택으로 재건축･리모델링 추진
 - 불법 건축물과 대학가 인근의 취약 주거지를 집중 단속하여 근본적인 개선 추진
 - 허위 매물 단속, 전세사기 예방, 공인중개사 감독 강화를 통해 청년 임차인의 권익 보호
□ 정책과제 4 : 청년 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 청년 공유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펀드 투자와 제도 개선을 통해 도심 내 공유주거 공급을 

확대하고 기반 마련
 - 지방 도심에 혁신공간과 주거플랫폼을 조성해 청년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국가균형발전 

도모

■ 제시자료 8 (PART 4 - 문항 20~28) : 교육 분야

□ 정책과제 1 :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
 - 대통령 주재 인재양성전략회의를 통해 첨단 분야 인재양성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하며 부처 간 협업 확대
 - 대학은 혁신공유대학과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을 통해 핵심 인재 양성의 허브 역할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 인재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
□ 정책과제 2 : 고른 교육기회 보장
 - 저소득층 대학생과 대학 미진학 청년에게 등록금 경감, 후학습 장학금, 평생교육 바우처 

등을 통해 교육비 부담 완화
 - 지역 발전과 연계된 대학지원체계를 구축해 지역인재 양성과 대학의 동반성장 추진
 - 직업교육 혁신지구와 전문대학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 기반의 실무형 인재 육성 강화
□ 정책과제 3 :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 고졸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내실화 및 고교취업 연계 장려금을 

지속 지원하며, 취업지원관을 확대해 고용지원기반 강화
 - 민관 협업을 통해 첨단산업 분야에 맞춤형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과 계약학과 확대
 - 대학생과 청년의 진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진로탐색 학점제 확대, P-Tech 참여 학교 

확대, 군 복무 청년의 사회 진출 준비를 돕는 프로그램 운영
□ 정책과제 4 : 온택트 교육기반 구축
 - 온라인 지식공유체계(K-MOOC)와 온택트 평생배움터를 강화하여 신산업과 핵심 기술 분야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학점 취득과 취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대학 원격교육 지원을 강화하여 원격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 격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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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자료 9 (PART 4 - 문항 29~37) : 복지･문화 분야

□ 정책과제 1 : 사회출발자산 형성 및 재기 지원
 - 청년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운영하고, 병사 봉급 인상과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 확대
 - 청년들의 부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대출, 취업준비생 생활비 지원, 채무조정 

강화 및 실용금융 교육을 통해 재정적 안정과 자립 지원
□ 정책과제 2 :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 인상, 디딤씨앗통장 제도 개선 및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지원 강화
 - 고립･은둔청년과 청년한부모, 1인 가구를 위한 자립 지원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도우며, 

청년 장애인들을 위한 스포츠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 빈곤청년을 위한 근로인센티브 확대와 자립지원 전담기관의 협업을 통해 청년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 지속
□ 정책과제 3 : 청년건강 증진
 - 청년층의 정신건강을 위해 심리상담 서비스와 중독 예방 및 치료 기반을 강화하고, 

신체건강 관리 프로그램과 시설을 확대하여 건강 증진 지원
 - 청년 맞춤형 신체･정신건강 서비스 제공과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공급을 통해 청년들의 

건강 관리 인프라 확장
□ 정책과제 4 :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청년들의 도전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학 연계 교육, 인턴십, 창업 

등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고, 모험투자펀드를 통해 콘텐츠 제작 자금 공급
 - 청년들이 문화생활을 자유롭게 누리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문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며, 예술가와 창작자에게도 지원 확대
 - 예비예술인과 청년예술인에게는 창작준비, 기획전시, 발표 등 지원하며, 미디어 활동 촉진

■ 제시자료 10 (PART 4 - 문항 38~46) : 참여･권리 분야

□ 정책과제 1 :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 주도성 확대
 - 청년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중앙 및 시‧도 전 위원회를 청년참여위원회로 지정하고, 

청년인재 정보풀을 구축하여 실효성 있는 청년 참여 제도 운영
 -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개혁과제와 미래의제를 주도하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정책과제 2 : 청년정책 추진기반 마련 및 내실화
 - 청년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 구직활동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며, 재원조성 방안 강구
 -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연구기관을 설립하고, 청년 삶 기준선과 통계 체계를 마련하여 

데이터 기반의 정책 강화
 - 지역 청년정책의 균형발전을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운영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청년사업을 지원하며 정부-민간 협력체계 구축
□ 정책과제 3 : 청년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
 - 청년이 모든 청년정책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체감도 높임
 - 청년의 역량을 키우고 지역사회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 지역 정착 지원, 지역 관광 홍보 

및 문화공간 조성 등 다양한 활동 확대
□ 정책과제 4 : 청년 권익보호 및 청년교류 활성화
 - 청년의 노동, 금융, 주거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고, 인권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 청년 주도형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 청년이 주제와 대상국가를 선정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교류 촉진



A b s t r a c t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정책에 대해 정책고객인 청년들의 관점과 요구를 중심

으로 수요자중심 평가모형을 활용하여 청년정책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언하

는 것이다. 우선, 정책평가 및 평가모형의 이론과 적용에 관한 선행연구 및 

문헌을 고찰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청년정책에서 수요자 관점의 개념과 범위에 

관해 논의하고, 평가모형의 이론적 기반이 되는 프로그램 평가모형에서 수요자 

중심 평가에 미치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 개발을 위하여 구안된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의 체제 

및 평가지표에 대해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개발된 수요

자 중심 평가모형의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에 대해 AHP를 통한 평가가중치를 

분석하였다.

개발된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을 활용한 청년정책 진단을 위한 전문가 평가와 

정책수요자인 청년 당사자 평가를 시행하였다. 수요자 평가는 평가지표에 따른 

정량평가와 심층면담조사를 통한 정성평가로 운영하고, 청년 대상 수요자 평가

의 경우 정책에 대한 수요와 욕구 조사를 병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책고객인 청년이 중심이 된 청년정책에 대한 진단 평가와 청년

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청년정책의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였다. 즉, 정책수요자 중심의 청년정책 체계 구축이란 비전 하에 

6개 분야 총 30개의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주제어 : 청년, 청년정책,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 정책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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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Diagnosing Youth Policy

Using a Consumer-Oriented Evaluation Mode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agnose youth policies and propose 

directions for improvement by applying a consumer-oriented 

evaluation model that centers on the perspectives and needs of youth 

as the primary policy clients. First, prior studies and literature on 

policy evaluation and evaluation models were reviewed. Based on 

this review, the study discussed the concept and scope of a 

consumer-oriented perspective in youth policy and derived 

implications for consumer-oriented evaluation from program 

evaluation models, which serve as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the 

framework.

For the development of the consumer-oriented evaluation model, 

the proposed structure and evaluation indicators were validated 

through a Delphi survey of experts. In addition, evaluation weights 

for the domains and indicators were derived us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The developed model was then applied to diagnose youth policy 

through evaluations conducted both by experts and by youth as the 

policy clients. The consumer-oriented evaluation combined quantitative 



assessments based on the indicators with qualitative evaluations 

through in-depth interviews, while the youth evaluation additionally 

included surveys of policy consumer and needs.

Finally, by conducting diagnostic evaluations of youth policies 

centered on youth as policy clients and by incorporating diverse 

opinions from young people, the study identified policy tasks for 

improving youth policy from a mid- to long-term perspective. Based 

on the vision of establishing a youth policy framework centered on 

policy beneficiaries, a total of 30 policy tasks across six areas were 

proposed.

Key words: Youth, Youth Policy, Consumer-Oriented, Evaluation 

Model, Policy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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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25-수탁17-3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 학생용 워크북(중등) / 강경균

연구보고25-수탁17-4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 교사용 매뉴얼(중등) / 강경균

연구보고25-수탁18 2025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김희진·황여정·김성은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연구보고25-학폭01 시도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사업 주요 현안 및 정책 분석 / 
안병훈·모상현·김용남·박선영·김영인

연구보고25-학폭02 2024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결과보고서 / 
모상현·백승훈·박재욱

연구보고25-학폭03 2024년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집 / 모상현·백승훈·깅영인

연구보고25-학폭04-01 학교에서 쉽게 활용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초등학교 3~4학년) / 상현·장금연·최미애·최인재·김영인·박재욱· 
구찬동·김아라·심현아



연구보고25-학폭04-02 학교에서 쉽게 활용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초등학교 5~6학년) / 모상현·장금연·최미애·최인재·김영인·박재욱· 
구찬동·김아라·심현아

연구보고25-학폭04-03 학교에서 쉽게 활용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중학교 2~3학년) / 모상현·장금연·최미애·최인재·김영인·박재욱· 
구찬동·김아라·심현아

연구보고25-학폭04-04 학교에서 쉽게 활용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고등학교 2~3학년) / 모상현·장금연·최미애·최인재·김영인·박재욱· 
구찬동·김아라·심현아

연구보고25-학폭05  2024 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 모음집 / 모상현·박재욱·전원지

연구보고25-학폭06 2024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학교 효과성 분석 / 
모상현·이경상·김현수·전원지·문은솔

연구보고25-학폭07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모상현·김경년·김경애·김봉섭·김소아·김승혜·박주형·차성현

연구보고25-학폭08 학교폭력예방 학생 언어습관 자기 진단도구 개발 연구 / 
박창균·조재윤·이정우·최태경

연구보고25-학폭09 2025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운영안내서 / 
모상현·백승훈·김영인·최지윤

연구보고25-학폭10 2025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운영 매뉴얼 / 모상현·최지윤·박재욱·문은솔

<대안교육기관지원센터>

연구보고25-대안01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 방안 : 보통교부금 개선 가능성 검토 / 
남수경

연구보고25-대안02 지속가능한 대안교육을 위한 재정지원방안 연구 / 함승수·이시효·박현정·김희정

연구보고25-대안03 2025 대안교육기관 청소년 패널조사 / 하형석·최인재·전현정··이지숙·신원규

<위(WEE)프로젝트연구·지원센터>

연구보고25-위센터01 위(Wee) 뉴스레터 / 김영지·김소연·주예찬

연구보고25-위센터02 제14회 위(Wee) 희망대상 우수사례집 / 김영지·김승경·정춘헌·김영인·주예찬

연구보고25-위센터03 문제행동별 개인상담 개입 지도서(중·고등) / 김영지·김승경·김영인

연구보고25-위센터04 2025 위(Wee) 클래스 및 센터 운영 가이드 / 김영지·양하나·정춘헌

연구보고25-위센터05 2025년도 위(Wee) 프로젝트 연구·지원 사업 운영 결과보고서 / 
김영지·김승경·서고운·전현정·이정민·최홍일·양하나·이수민·김소연·정춘헌·
김주영·문세진·김다인·김영인·주예찬·이유진



<학업중단예방지원센터>

연구보고25-학중01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꿈지락 활동집 / 김성은·이진아

연구보고25-학중02 학업중단 위기학생 실태조사 사전연구 / 
김희진·백혜정·황여정·유성렬·전예빈·정유경

연구보고25-학중03 학업중단 위기학생 실태조사 사전연구: 기초분석보고서 / 
김희진·백혜정·황여정·전예빈

자 료 집

<세미나>

세미나25-01   2025년 17개 시·도교육청 인성교육 담당자 1차 협의회 (25.3.27.)

세미나25-02   2025년 인성교육 우수교원 네트워크 발대식(1차 세미나) (25.6.13.)

세미나25-03   2025년 인성교육 우수교원 네트워크 중간보고회 (25.8.12.)

<워크숍>

워크숍25-01   2025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꿈지락) 운영 워크숍 자료집 

              (25.7.31.-25.8.7.)

워크숍25-02   가정형 위(Wee)센터 워크숍 (25.8.11.)

<포럼>

포럼25-01  고립 은둔 청소년 삶 실태 및 정책과제 (25.3.26.)

포럼25-02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포럼 (25.4.29.)

포럼25-03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정책과제 (25.4.29.)

포럼25-04  청년의 엇갈린 삶의 경로_한국과 일본의 성인기 이행 (25.7.28.)

포럼25-05  인구감소시대 이주배경청년의 안정적 정착 및 자립역량강화방안 모색 (25.8.26.)

포럼25-06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 청소년시설 추진방향 모색 (25.11.11.)

포럼25-07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 보호 정책과제 개발 (25.11.19.)

포럼25-08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하는 청소년 AI시대의 책임과 권리 (25.11.27.)

포럼25-09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성과 및 향후과제 (25.12.4.)

<콜로키움>

콜로키움25-01 선주민과 이민자간 노동시장 성과와 정책과제 (25.4.17.)

콜로키움25-02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과제 (25.5.13.)

콜로키움25-03 청소년 유해약물 정책 관련 해외사례 (25.8.26.)



<기타자료집>

자료25-01 2024 대안교육기관 교육 활동 프로그램 우수사례집

자료25-02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매뉴얼 제2판 

자료25-03 학업중단 숙려제 공통운영기준, 3판

자료25-04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가이드북

자료25-05 2025년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연수 제1차 연수 강의자료

자료25-06 2025년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연수 제2차 연수 강의자료

자료25-07 2025년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연수 제3차 연수 강의자료

자료25-08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활동 가이드북

자료25-09 2025년 대안교육기관 패널조사 제1차 설명회

자료25-10 2025년 대안교육기관 패널조사 제2차 설명회

자료25-11 제14회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25-12 2025년 제12회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품집

자료25-13 2025년 대안교육기관 패널조사 제3차 설명회

자료25-14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 가이드라인

자료25-15 2025년 대안교육기관 교육·활동 프로그램 우수사례집

자료25-16 청소년 부모·한부모 지원 매뉴얼 (2판)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36권 1호(통권 116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6권 2호(통권 117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6권 3호(통권 118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6권 4호(통권 119호)

기타 발간물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54호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와 지역자원 연계: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155호   청년 친화적인 지역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의 정책방향

156호   OECD 국가의 청년정책 현황 및 시사점

157호   청소년은 어떻게 범죄의 길에 빠지게 되는가: 청소년 범죄 경로와 예방 대책

158호   청년 온라인 커뮤니티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NYPI Bluenote 통계>

86호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보호정책 개선방안 연구Ⅰ: 사이버도박

87호   청소년 근로 실태 및 권리 보장 현황

88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24년) 데이터 구축 및 주요 조사 결과

89호   청소년활동을 통한 환경 실천 지원방안

90호   2024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주요 지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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